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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공공성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정부·지자체의 직접 개발여력 축소, 도시의 지속적 질적 발전을 

위한 민간의 참여확대의 필요성을 고려, 공공성 수준을 재평가하고 정책적 도구를 제시함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이슈를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하고, 설문조사 및 FGI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함

  - (주체) 민간수용 제한, 중앙정부의 감독강화 등

  - (과정) 공모 의무화 및 협약승인, 기부채납 확대 등

  - (결과) 토지직접사용 비율 및 이윤율 제한 등  

 공공성 제고방향과 원칙,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도구로써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주요 항목 및 협약승인 시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과 내용을 제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당위성) 주체의 관점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복리 증진과 주체들의 사회적 책

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 확보가 중요함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이 50%를 초과하는 지분 사업의 경우 토지수용권을 담

보하는 만큼 공공복리 측면에서 불편부당함이 발생해서는 안됨

 (절차적 정당성) 과정의 관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적통제장치가 갖추어졌

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그 과정에서 과정 전반이 투명하고 법규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열린 토론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

 (형평적 배분) 결과의 공공성 관점에서는 사업의 이익 배분에 있어 개발이익 배분·재투자

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사업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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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성남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추진 절차가 정당하였는가, 과

도한 사익 확보 구조를 구조적으로 방치하였는가, 사업수익의 산정이 합리적이

었는가 등과 같은 공공성 관련 이슈가 제기됨

∙ 이에 정부는 2021년 11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조치를 단행하

였는 데, 도시개발법 제정 취지와 목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지침과 기준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의 모호 등과 같은 의문은 여전히 남는 상황임

∙ 공공성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정부·지자체의 직접 개발여력 축소, 도시의 지속

적 질적 발전을 위한 민간의 창의·자본 결합 확대 필요를 고려할 때, 적정한 공

공성 수준은 얼마인지 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구의 주요 개념

∙ (도시개발) 관련 이론과 법적 정의를 종합하여,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계획적

으로 개발·조성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행위 및 사업”으로 협의·정리하고자 함

∙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사업방식을 의미하며, 중앙정부의직접 규제, 공공 출

자 비율이 50%초과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을 검증함

∙ (공공성) 도시개발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점으로 공공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함

   - (주체) 국가·지자체, 민간(기업), 주민·시민사회의 공적 책임 정도와 불편부당함

   - (과정) 활동·정보·자원의 관점에서 절차적 정당과 공론의 기회 보장 및 참여 기회

   - (결과) 공익 관점의 목적 지향과 공정하고 형평적인 자원 배분으로 사회정의 실현 

 요 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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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과 공공성

□ 법·제도적 변천과정

∙ (’50년대~’70년대) 「도시계획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도심 쇠퇴와 외곽지역 난개발 대응

∙ (’80년대~’90년대) 시민참여, 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 여론의 법·제도적 수렴

∙ (’00년대) 「도시개발법」 제정과 도시개발의 민간 참여 확대

자료: 저자 작성

<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정책의 변화 >

□ 분석의 틀 구성

∙ 독자적인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학자

들의 논의를 통해 공공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

인지 분석의 틀을 구성

∙ ‘(주체)공공성 행위의 주체는 누구인가’, ‘(과

정)공공성은 어떻게 담보되는가’, ‘(결과)담보

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분석의 틀로 구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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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 현황 및 특성 진단

□ 전국 전수조사 결과

∙ ’23년 10월 25일 기준, 총 7개소에서 수신되었으며 이 중 부산광역시, 전라북

도, 한국토지주택공사 3개소는 ‘시행한 적 없음’으로 회신하였으며, 울산광역

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각각 1개소, 16개소, 1개소, 4개소에서 시

행하였거나 시행중이라고 회신함

∙ 사업의 유형은 주거형 8개소, 비주거형 14개소로 나타났는 데 비주거형은 복합

형 13개소, 상업형 1개소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사업단계로는 민간사업자 선정 

단계 4개소, 구역지정 단계 3개소, 개발계획 수립 단계 3개소, 실시계획 인가 

단계 8개소, 준공 단계 4개소(부분 준공 포함)로 나타남

∙ 공공참여자가 지분 50% 초과의 형태를 보인 곳은 총 22개 사업중 18개 사업으

로 나타났으며(81.8%), 대상지 내에는 모두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대상지 내 평균 28.3%가 국공유지로 구성됨을 볼 수 있었음

□ 주요 특성 및 시사점

∙ 전체 도시개발사업 중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사업 시행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최근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조치에 따

른 관련 체계 개선·보완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현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주거형을 포함하고 있고, 국공유지를 일

부 활용하여 시행하므로 사업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 특히 시행주체가 대상지의 토지 일부를 직접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직접 사용의 적정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민간공동도시개발사업은 ‘수용’을 활용한 사업방식이 대부분임에 따라,토지 

수용의 적법성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

   - 또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주체가 대상지의 토지 일부를 직접 사용

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접 사용의 적정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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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공공성 이슈 분석

□ 공공성 이슈 발굴 및 유형화

∙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이슈를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하였고 설문

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FGI)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

   - 민간수용 제한, 중앙정부의 감독강화(주체), 공모 의무화 및 협약승인, 기부

채납 확대(과정), 토지직접사용 비율 및 이윤율 제한(결과) 이슈를 분석  

구 분 공공성 강화방안 설문조사 및 FGI 의견 개선방향

주체

민간
수용

· 원칙적으로 환지방식 
우선 추진 

· 수용방식 불가피성 
제시 및 검토 강화

·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귀속 및 사업기간 
장기화 발생

· 민간수용 시 공익성 심사 강화 
등으로 수용권 남용 미미 

·민간참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아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민간수용의 필요성을 검토 

감독
강화

· 중앙정부 검사필요 시 
자료제출 및 보고

· 검사결과에 따라 
인가취소 등 가능

· 협약단계에서 재원조달계획 
중심으로 관리감독 강화

· 검사목적 명확화 및 책임을 
넘어선 사업인가 취소명령은 
신중할 필요 

· 중앙정부에서 문제인식 시 
자료제출 요구 및 보고받을 권한 
중심으로 운영 

· 일회적 검사보다는 체계적 
이력관리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 강화

· 전문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동검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정

공모·
협약

· 민간사업자 표준적 
공모절차 의무화

· 중앙정부의 협약 검토 
및 승인 권한 부여

· 수익배분의 적정성, 참여자 
선정의 투명성 등을 중점 검토

· 협약은 공동사업의 기본적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토·승인

· 협약승인의 일관성을 위해 
법개정으로 강화된 공공성 
개선대책 중심으로 
검토기준(체크리스트) 마련

기부
채납

·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 의무비율 강화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기준 
준용하여 공공기여 
다양화  

· 중앙정부가 기부채납 규모가 
과도하지 않도록 감독

· 기부채납 대상시설의 인정기준 
마련

· 일률적 기부채납 기준마련은 
불가하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원칙 및 
기부채납(공공기여) 대상시설 
인정기준은 마련 필요

결과

토지
직접
사용

· 민간의 출자지분 
내에서만 토지직접 
사용 제한

· 미매각 용지 발생 시 민간이 
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량권을 높일 필요

· 개별 회사별 출자비율로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적용

이윤율
제한

· 민간이윤율을 투입한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로 제한

· 대지조성단계에서 이윤율은 
크지 않고 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 가능

· 적정 이윤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비수도권의 차등적 
상한기준 마련

자료: 저자 작성

<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이슈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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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제고방안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항목과 방향

∙ 법적 요건 검토 외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성 관련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에 대해서

는 주체·과정·결과의 공공성 관점에서 세부 방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주체의 관점에서는 시행자 관련 사항과 시행방식, 민간참여자 사업계획 공모 

및 평가, 선정 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사업주체가 합리적이며 객관·형평적으로 결정되었고, 사업방식 및 역량 측면에서 

사업 안정성 및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분 류 (검토항목) 법적절차 준수 등 (객관적 판단 항목) 적정성 및 공공성 (주관적 판단 항목)

구역
지정요건

 지정대상 지역·규모 해당 여부
 공법상 제한지역 해당 여부
 지정제안 반려대상 해당 여부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도시개발구역 경계 설정 적정 여부

지정절차
준수여부

 제안자격,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등 충족 여부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이행 여부
 개발구역 지정 요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이행 여부
 구역 지정 제안사항 변경 여부 및 진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 사업 해당 및 

협의 이행 여부

 제출의견 처리 여부 및 절차적 적정성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구역지정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대상 여부
 부문별 개발계획 포함 여부
 개발계획 변경 절차 이행 여부
 시행방식(환지 등)에 대한 동의요건 충족
 기타 구역지정절차 이행 여부
 개발계획 수립 후 고시·공람 및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여부

 기초조사 및 개발수요 분석의 합리·적정성
 구역 지정 공정성 및 과도한 사익 침해 여부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 기준 부합
 개발계획 공익적 요소 반영 적합성
 개발계획 변경 및 주민 등 의견 반영 적정성
 시행방식에 대한 적정성
 시행자 관련 사항의 적정성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연차별 투자계획 등) 

적정성
 이주대책, 주변 개발지역 난개발 등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 검토 적정성
 구역지정 후 기한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가능 여부

민간사업자
공모 및
협약체결

 민간참여자 공모 여부 및 자격조건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이행 및 증명서류
 PFV, SPC 등 법인설립 및 운용 기준
 법인 설립 이전 협약체결 여부
 협약체결 절차 이행 준수 여부

 민간참여자 사업계획서 및 평가기준 적정성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적정성
 민·관 협약내용 적정성(총사업비, 이윤율, 출자자간 

수익배분 등)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

 실시계획 인가·변경 절차 이행 여부
 실시계획 변경의 합목적성 및 적정성
 원형지 및 조성토지 공급·사용 적정성

준공검사  공사시행 과정의 실시계획 이행 여부
 사업정산과정에서의 비용·수익 산정 적정성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및 이행 적정성

자료: 저자 작성

<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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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토방향

시행자 관련 사항의 적정성

- 도시개발법 시행령 요건에 부합된 명목회사 및 특수목적법인인가
- 지주작업, 자금조달, 사업시행 및 관리에 적절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실적을 고려할 때 사업 안정성과 역량이 담보되는가
- 실제 구성원들의 내실있는 참여가 보장되며 이행될 것인가

시행방식 선택 및 제안의 적정성
- 토지수용을 동반하는 경우 사업방식의 합목적성이 충분한가
- 해당 사업방식을 선택할 경우 사업의 공익성 및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크다고 판단되는가

민간참여자 사업계획 공모 및 평가기준 
적정성

-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계획 및 평가기준이 객관·형평적이며, 내적 검토 외에도 
제3자 등을 통한 객관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민관출자 역할 분담 및 이윤율이 적정히 설정되었으며, 사업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자금조달 수수료 제어조치가 있는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적정성
- 선정위원회가 이해상충 없는 구성원으로 이루어 지고 보안이 확보되는가
- 추진과정상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가

자료: 저자 작성

< 주체의 공공성 주요 검토항목과 방향 >

∙ 과정의 관점에서는 사업계획의 근거가 되는 조사와 수요분석의 합리성, 계획 

수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의견 반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개발계획 수립 외에도 변경 및 실시계획 조정 단계에서 당초 사업목적·방향의 관

점에서 합목적성이 유지되고 경미한 변경 등에서 합당한 사유·요건을 갖출 필요

검토항목 검토방향

도시개발구역 경계 설정 
적정 여부

- 과도한 사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계 설정의 근거가 특정 토지 
편입·배제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계획적 관점의 공익 증진에 부합하는지

기초조사 및 개발수요 분석의 합리성 - 토지·건축물·기반시설, 주거 및 생활실태와 주택 등 개발수요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제출의견 처리의 절차적 적정성

- 개발계획 승인·변경 등 절차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 이행 여부
- 시민·공동체 및 주변 주민의견의 다양한 개진 기회와 제출 의견이 합당한 

사유에 의해 수렴·반영되었는지
- 공청회가 생략되었을 경우 사업 편의 목적이 아닌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 기준 부합
- 부문별 계획이 관련 기준 및 지침에 합당하게 수립되었는지
- 도시계획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반영이 이루어졌는지

개발계획 변경 및 주민 등 
의견 반영 적정성

- 변경 심의가 생략된 경우 요건에 부합하였는지
-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과 국가계획 포함 여부 

판단이 적정하였는지
- 변경된 사업의 목적·내용이 당초 사업목적·방향과 부합하는지

실시계획 변경의 
합목적성 및 적정성

- 실시계획 변경 과정과 절차가 변경 요건을 갖추어 적절한지
- 반복적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이 합목적적이며 당초 

사업의 추진 관점에서 사업목적·방향의 큰 틀에 훼손은 없는지

자료: 저자 작성

< 과정의 공공성 주요 검토항목과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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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의 관점에서는 개발계획과 사업에 공익적 요소 반영이 적정하며, 이주대책 

마련 및 조성토지 공급·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민관협약

내용이 충실하고 사업정산 과정이 객관·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 필요

  - 사업비 중 기타 비용의 세부 항목들이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고, 과도한 금융수수료로 사업의 합목적성을 저해하는지 확인 중요

  - 개발이익 산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거나 수익이 과소평가되지 않았는지 기준 

확인 등이 중요하며, 별도의 제3기관 또는 회계 관련 검토운영위원회 판단 필요 

검토항목 검토방향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이 되는 규모 예외사항의 적용에 있어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가 적절하게 판단 되었는지

개발계획 공익적 요소 반영 적합성
-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부담의 합리적 기준이나 근거가 있으며, 실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이주대책, 주변 개발지역 난개발 등 
주변 지역 영향 검토 반영

- 협의양도인, 이주자택지 비율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법 및 유관 법·사업 
관점에서 이주자 대책 마련이 실효적이고 적절한지

-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고 지역 상황에 실효적인지

원형지 및 조성토지 
공급·사용 적정성

- 원형지의 공급대상자와 공급면적이 적법하게 결정되었고,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하는 등 적절하게 산정 되었는지

- 조성토지는 공급방식·가격(조성원가 및 이하, 감정가)이 사용처에 맞게 
적법하며 민간참여자 직접사용면적이 출자지분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민·관 협약 내용의 적정성
- 과도한 ‘영업비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구조, 수익배분, 

민간이윤이 규정 및 사회통념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고려되었는지

- 세부는 본 보고서 <표 5-11>을 참고

사업정산과정에서의 
비용·수익 산정 적정성

- 사업비용이 실제 발생한 객관적 자료와 근거, 합당한 항목들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 기타 비용 세부 항목·규모가 적정하고 중복 및 수수료 과다의 문제가 없는지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및 
이행 적정성

- 사업비가 과도하게 평가되거나 수익이 과소평가되지 않았는지

- 사업비 및 수익 산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세부 기준에 의거할 필요

자료: 저자 작성

< 결과의 공공성 주요 검토항목과 방향 >

□ ’협약‘승인시 세부 검토 항목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검토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협약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검토방향을 

제시하여 정부·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검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협약 검토 가이드라인 중 출자자의 책임·권한 구체화, 이사회의 권한 및 구성, 추

정사업비 및 변동성 고려·병기, 이익배분과 전여재산 처분, 이윤율 상한 및 규모

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향 및 근거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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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부 검토 항목 검토 방향

출자자별 역할 및 책임 
- 공공 외 민간 개별 출자자간 역할 및 책임의 범위가 구체화 되었는지

  (FI, CI, SI 등 출자자 역할에 따라 역할·책임의 적정성)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
- 공공과 민간의 이사회 의결권이 출자지분에 의거하여 적절히 반영 되었는지 

(출자지분과 이사회 의결권 비교에 따른 적정여부 판단)

추정사업비
- 추정사업비 산출의 개략적 근거와 기준 병기

- 시장 상황과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변동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졌으며, 
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향 명기 필요

청산 시 이익배분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

- 이익배분과 잔여재산 처분계획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배분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사업 창의성 및 민간참여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참여주체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나 이익 독점의 우려가 없는지

이윤율 상한 및 규모(비율) 
- 이윤율의 상한과 규모(비율, 필요할 경우 범위)이 함께 협약에 병기

- 법적 상한 10%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경쟁에 의한 공모제안에 따라 
가격 가점에 따른 특정 이윤을 수준이 사업에 유지될 필요

자료: 저자 작성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협약 승인 주요 세부 검토 항목과 방향 >

대항목 세부 검토항목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①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방식 등 개요
 ②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추가)

출자자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① 출자자별 역할 및 책임       ② 건설출자자의 시공권 및 책임준공
 ③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① 추정사업비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추가)
 ② 자본금 외에 타인자본조달계획 (PF대출, 핵심관계자 대여금 등)

출자자 간 비용 분담 및
손익 배분에 관한 사항

 ① 총 자본금 및 출자비율 (AMC 자본금, 보통주, 우선주 구분시 포함)
 ② 자본금 확충계획 (공공 출자비율 유지 등 포함)
 ③ 청산 시 이익배분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① 이윤율의 상한 및 규모(비율) 
 ② 공모지침서의 준수 명시 (공모지침서 붙임문서 추가)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① 설립기한, 사전비용 승계 등 설립계획
 ② 해산사유 및 절차, 청산절차 등 청산계획

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  ① 조성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시공금액의 비율 (설계금액 기준 명시)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① 도시기반시설용지 계획 
 ② 가처분용지별 공급방식(경쟁, 수의, 추첨 등)과 공급가격

직접 사용토지에 관한 사항
 ① 가처분용지 중 직접 사용토지 비율 (출자비율 및 향후 변동 시 기준 명시)
 ② 대지조성사업과 상부건축사업을 동시시행 여부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이관 및 사후관리방안)

 ① 관리청 기부채납 등 이관 방안
 ② 관리청 소유권 이전 후 운영 방안 (출자자에 관리청 포함 시)

사업완료 후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미분양 처분포함)

 ① 준공검사 후 사후처리방안 (잔여재산 및 개발이익 정산)  
 ② 준공시점까지 미매각 용지 발생 시 처분계획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① 토지보상업무의 주체 (외부위탁의 경우 계획 명시)
 ②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 (구체적 항목 명시)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① 출자자별 협약의 정당한 해지 요구 사유
 ② 해지사유별 손해배상 (협약이행보증금의 귀속 포함)

기타 필요사항  ① 결합개발 여부         ② 공모 시 별도의 공공기여 포함 여부

자료: 저자 작성

< 민간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서 세부항목 : 협약승인 시 세부 검토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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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과제

□ 결론 및 정책 제언

∙ 주체의 관점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복리 증진과 주체들의 사회적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 확보가 중요함

∙ 과정의 관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적통제장치가 갖추어졌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그 과정에서 과정 전반이 투명하고 법규에 기반하여 추진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간 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시민사회에게도 열린 

토론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

∙ 결과의 공공성 관점에서는 사업의 이익 배분에 있어 개발이익 배분·재투자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사업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상기 제언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주요 항목을 일종의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였고, 사업의 공공성 

제고에 중요한 구속력을 갖는 민관협약과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협약승인 시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과 내용을 제시함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통계와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들이 공식·구체적

으로 집계·공유되지 않아 실제 사업간에는 사업 추진체계 및 과정, 공공성 관련 

점검 체계상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민간공동 도시개발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주요 항목을 도출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항목들 중 상당한 부분은 주

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 이는 해당 항목들 하나하나가 각 사업특성 

및 여건에 따라 일률적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음

∙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중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주체별 역할과 거버

넌스 체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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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3

01 서 론

본 장에서는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의 논의 배경과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제고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을 명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도시개발은 도시의 유지·관리 및 발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개발행위로 

주택·산단 및 시가지 개발 등과 같은 형태로 대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은 

도시 변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시가지 개발 외에도 도시의 유지관리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

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 공급, 노후·쇠퇴지역 정비를 포괄한다(한상훈, 2021b). 광의

적 관점의 도시개발을 전제하면 100여개가 넘는 법·제도와 부문·지역별 다양한 용도지역·

지구가 해당하는데, 택지·공공주택·산업단지나 도시·군계획시설 개발사업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한상훈, 2021b).

2000년의 도시개발법 제정을 계기로 협의적 개념의 도시개발이 정의되었고, 기타 

도시개발 개념과 사업은 다각화되어 사업 목적과 방향에 따라 각기 독립된 제도로 운용

하고 있다. 국토 및 도시의 계획·개발과 관련한 최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각종 도시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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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상위개념으로 도시·군계획사업을 설정하고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국토계획법 제2조 4항 및 11항). 이

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을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

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포함된 단지 또는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개

발·조성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행위 및 사업”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자료 : 서울도시계획포털. 2023.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3040000000, 2023.2.13. 검색)

그림 1-1  |  도시개발의 개념과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법은 제정 목적에서부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도시개발 수요를 정부 재정부담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웠고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라 요

구되는 질적 개선에 민간 역량의 결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이 주로 활용되

는 택지개발의 경우 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급속한 도시화가 종료되

어 가던 1990년대 이후로는 공영개발에 의한 도시용지 공급이 한계에 직면하여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된다(한상훈, 2021b).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택지개발 

추진에 정부의 재정부담이 상당하였고, 개발방식으로 활용했던 전면매수 방식은 지속

적인 보상단가 상승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을 전후

하여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및 핵가족화(1~2인 가구 증가)가 진행되어 대규모 

택지개발의 실효성 논란 및 주택수요의 질적변화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닌 비도시 지역의 도시 조성과 쇠퇴한 도심의 정비 및 도시 기능 증진을 위

해,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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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갖고 있던 공공용지 확보 미흡과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1966~1976년), 감보율 증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사업실적 급감의 어려움

(1976~1999년)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었다(한상훈, 2021b). 

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실질적 사업주체가 되고 공공·민간·민관공동의 다양

한 형태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민간 참여에 따른 ‘사업 효율·수익성 확보 vs.공공

의 안녕·질서·복리를 위한 공공성 확보’ 관련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이다. 민

간이 도시개발사업에 주목하는 가장 큰 매력은 ‘토지수용권’ 부여이며, 사업기간 단축

과 시행 용이성이 확보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1) 무엇

보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과정에서 매수한 토지에 대해 현금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후 이익을 원주민(토지주)이 아닌 공공 이외의 특정 사업자가 독식할 수 있다는

(공공개발 이익의 사유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매수 

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일차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이 

발생하고 이차적으로 건축물·기반시설 건설이득이 발생하는데, 원주민(토지주)은 이 모

든 단계의 이득에서 대부분 배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경우에는 토지에서 발

생하는 계획이득 중 일부를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지만 

건축물등과 같은 시설 건설에 따른 추가 이득을 환수하지는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논란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지자체 중심으로 도

시개발을 활용한 공공성 확보(공공기여) 요구가 지속되었고 2021년 공공기여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국계법을 개정하였고, 성남 대장지구 논란을 계기로 최

근 정부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최근 도시개발의 공공

성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주거형 도시개발사업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의 상당수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수용권을 동원한 대규

1)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공이면 동의요건이 불필요한 수용이 가능하고, 민간시행자도 

토지면적의 2/3이상 권원을 가지고 1/2이상 소유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한 제한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민관공

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50% 초과 사업시행 지분을 확보하면 사실상 공공개발과 통일한 형태의 추진이 

가능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인가될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해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업고시 후에는 사실상 수용과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원주민)은 약자적 위치에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한상훈,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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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도시개발에서 과도한 사익 추구를 시민과 사회가 어디까지·어떻게 용인할 것인가’

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를 요구하는 이슈이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사법적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공공성 측면에서는 사업추진 절차가 정당하였는가(사업타당

성 미검증·누락, 내부자 권한남용 견제장치 미흡), 과도한 사익 확보 구조를 구조적으

로 방치하였는가(공공의 확정이익 설정 후 민간사업자 수익배분구조의 정당성), 사업

수익 등의 산정이 합리적이었는가(조성원가 등이 합리적으로 검증되었는가) 등 이슈가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21.11.4.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크게 강화된다. p6

그림  1-2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절차 및 제도 개선방향 (요약)



제1장 서론 ･ 7

이에 정부는 2021년 11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민간이윤율 상한 설정, 공공

SPC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익성 심사 강화 등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 제정 취지와 사업

활용 목적 훼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지침과 기준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의 

모호, 공공성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지자체·민간(사업자)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

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2) 도시개발법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하고자 했던 법 제정 취지와 사업활용 목적이 민간이익 제한과 사업 레버리

지 역할 축소 등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민간이윤율 제한(이익의 10%)의 적

정성은 차치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할 협약·운영상 검

토의 방향과 핵심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정부·지자체의 직접 개발여력 

축소, 도시의 지속적 질적 발전을 위한 민간의 창의·자본 결합 확대 필요를 고려할 때, 

도시개발에 있어 공익과 사익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의 방향 검토가 중요함은 주지할 

사실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의 공공성 관점에서 사업추진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하고 있고, 도시계획 및 수용권을 활용하는 사업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갖추고 있으

며, 공정한 추진을 담보하는 모니터링·견제장치를 확보하고 있고, 도시개발의 취지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적정한 공공성 수준은 얼마인지 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 활용 실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원칙과 주체별 역할을 정

립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론적 고찰과 현장연구를 통해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현

2)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필요할 경우 사업 및 협약의 공공성 검증을 전문기관(국토연구원, HUG, 한국

부동산원)에 위탁 시행할 수 있는데, 현재 협약 적정성 검토 원칙, 검토 내용 및 방향·기준 등은 부재하다.



8

재의 관점에서 제시하여,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변화한 경제·사회·물리적 도시개발 여

건과 시대·사회적 요구를 현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둘째, 현장연구 및 통계·자료분석을 통해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성 관련 현장의 쟁점을 분석하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활용 목적, 

추진단계별 권한집행의 범위/수준, 공공과 사익의 관점에서 개발이익 활용 수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제도 분석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론화 논의를 통해 민관공동 도시개발

의 공공성 확보 원칙과 주요 검토항목, 유관 제도 개선방안 제시하여 추가적으로 필요

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1) 공간적 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대

상으로 하나, 연구기간·범위의 한계를 고려하여 공공성 관련 쟁점이 많은 민관공동 도

시개발사업을 고찰·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과 실태 분석에 있어서는 공공, 민간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유형 전반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주요 연구결과인 공공성 확보원칙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민관공동 도

시개발사업에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공공성 확보원칙을 정립하고 공익성 심사와 SPC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

가 필요한 상황으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연구도 정

책 활용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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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적 범위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이론 및 개념 검토의 경우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설정

하였으며, 사례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특히 도

시개발사업 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은 이 연구의 주 검토 대상이 도시개발법 및 도

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를 검토범

위로 하였다. 일부 내용은 도시개발 추진 배경이 된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유관 제도·사업 논의가 필요하여 1960년대부터의 논의를 포함

하고 있다.

(3) 내용적 범위

(개념 및 이론 검토) 이 연구 제2장에서는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도시개발의 개념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의 의

미를 정립하여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개발

에 있어 공공성이 갖는 의미를 국내 및 해외 이론 및 사례 검토를 통해 해석하고, 도시

개발 관련 공공성 확보 관련 개념적 쟁점과 해결대안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도시개발

에 있어 공공성 확보 당위를 도시의 변화와 시대·사회적 요구를 종합하여 현재의 관점

에서 해석하고 공공성 확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현황 및 실태 분석) 제3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실태를 고찰하고, 정책

대안의 대상이 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을 구역 지정 및 규모, 사업

주체, 사업시행방식 등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통계 및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민관공

동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유형(공모형PF, SPC, 공동시행 등) 또는 핵심 

사업주체(공기업 혹은 지자체 + 민간사업자(디벨로퍼/CI/PI))별 주요 특성을 분석하

여 사업특성 및 공공성 관련 특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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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업유형 제공

사업 가능지역 광범위

다양한 사업방식 제공

폭 넓은 사업시행자

지자체의 자율성 부여

→

→

→

→

→

단일형(주거, 상업, 업무, 관광 등) or 복합형

사실상 국토의 모든 지역(도시내·외)에서 시행 가능

수용, 환지, 혼용방식 등

공공, 민간, 토지소유자, 공동출자법인 등

중앙정부의 개입없이 사업시행 가능

자료: 저자 작성

표 1-1  |  도시개발사업 활용 요인 및 특성 예시

(쟁점 및 이슈 도출) 제4장에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특징적 사례와 

실제 추진과정 및 사업내용(협약)을 중심으로 공공성 관련 쟁점과 이슈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성 확보의 당위의 대표적 사유로 지적되는 도시계획 권한과 수용권 활

용의 관점에서 토지활용 재량, 사업화 및 인가, 토지수용 관련 쟁점과 실제를 탐색하였

다. 또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지정권자의 권한 범위와 해석 및 

추진 재량권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공공성 관련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사례와 실제 협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공익과 

사익의 균형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성 관련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선방향 및 대안 마련) 제5장에서는 민관공동시개발과 공공성 관련 이론과 실제에 

대한 고찰·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 확보 원칙을 정립하고 공공

성 제고를 위한 주체 및 사업추진의 세부 검토내용·사항을 제시하였다. 이후 도시개발

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개선하기 이해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업무지침, 

유관 법·제도 및 제도 운영체계상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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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시개발과 공공성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구체적

으로 도시개발 제도·사업의 변화과정을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국내·외에서 도시

계획과 도시개발의 과정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되

고 어떤 수단이 활용되는지 확인하였다. 공공성 개념의 발전과정, 공공성과 공익의 해

석, 절차적 정단성이나 행위주체 및 이익의 유형,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서 공공성 

및 공익의 판단기준, 공공성 관련한 갈등과 사회적 합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적 틀이 검토대상이다. 또한 해외사례를 부수적으로 검토하여 오랜 도시개발 역사를 

지닌 일본, 미국, 유럽(영국, 프랑스 등)의 공공성 확보 기준 등 검토하였다.

(2) 통계 및 사례 조사

도시개발사업이 국내에서 어떤 규모·유형·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통시적(시계열) 및 공시적(횡단)으로 확인하고, 주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사례

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및 협약을 세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전수조사(국토교통부 협조)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현황(사업기

간, 사업지역, 사업방식, 사업주체, 시행기간 등)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시·공시적

으로 통계화 및 GIS 분석하였다. 특히 민관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도시

활력지원과)와 지자체 협조를 통해 영업비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요 사업내용 및 

협약서를 세부 검토한 것이 이 연구의 성과라 하겠다.

(3) 전문가 및 실무자 심층 인터뷰

도시개발의 공공성 개념 정립,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원칙과 방향은 연구진의 연

구결과를 중심으로 수차례 전문가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공론을 조율하고,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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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공성 관련 쟁점 및 대안 모색을 총 9인으로 구성된 담당자(정부·지자체·민간) 

심층인터뷰를 2차례 실시하였다. 또한 각 부문별로 6차례에 걸친 부문별 전문가 자문

도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과 공공성 

제고 방향·항목을 심층 논의하였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 사업 쟁점과 공

공성 갈등이슈, 주체별로 생각하는 대안 등을 확인하였다.

(4) 설문조사

도시개발의 주요 사업주체 및 관계자(국가·지자체·공기업·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행을 통해 도시개발 추진 과정상 공공성 검증이 필요한 절차와 요소,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성 수준 등을 대규모로 확인하였다. 총 120인의 전문가 및 

사업 관계자가 대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국가·지자체 실무자 40인, 

민간(학회·건설회사·은행·증권투자자·디벨로퍼) 40인, 학계·전문가 40인을 모집단으

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업주체와 사회가 판단하기에 도시개발의 취지를 담보하면서

도 합리적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체계와 수준은 무엇인지 확인하

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실상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공공성 검증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고, 사후검증 구조는 사업 후 사법적 

판단이 결정될 때까지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시민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

어 지자체의 재량권에 대한 의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도시개발의 공공성 논

란에도 불구하고 주체별로 생각하는 공공성 확보 수준이 상이한데, 국가는 10% 이익

률 상한을 제시하였으나 민간은 수용권 미발동 사업에 대해서도 이익률 상한이 필요한

가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비공식적으로 공공기여가 60%까지 

육박하나 지방에는 비합리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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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서론

도시개발과
공공성

개념 정립

도시개발 현황과
특성 진단

민관공동도시개발의
공공성이슈분석

민관공동도시개발의
공공성제고방안

결론

주요분석내용

정책방향및제도개선방안

도시개발의개념및 법·제도변천

· 도시개발의 개념과 변천과정
(제정 취지, 정책 환경 변화,
민간 참여 변천 등)

공공성의의의 및필요성

· 공공성 이론
· 공공성 아젠다 등장 배경
· (조작적)공공성 개념의 틀

추진현황및실태

· 도시개발사업 전반 및 민관
공동사업 현황 및 실태(준비
중 사업 포함)

· 구역지정 준비중 사업 실태

주요 특성 및 시사점

·  민관공동사업 전수조사
·  전문가 조사
· 주요 특성 및 시사점

이슈발굴및유형화

·  공공성 개념의 틀
기준, 이슈 발굴

· 전문가 조사 및 FGI
계획

종합및시사점

· 전문가 조사 시사점
· FGI 종합 및 시사점

공공성확보원칙및방향

· 개념적 접근방향,
· 주체/단계/내용별 공공성 확보

방향

공공성 제고방안 및 기준

· 사업유형별 제고방향 및 수준
· 주요 이슈별 정책 대안 등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공공성의중요성과
제도개선의필요성등제시

제도개선을위한이슈발굴및현장기반의
심층검토, 종합및시사점제시

주요결론및정책적시사점, 
연구의한계와향후추진과제등제시

이슈도출및내외부검토

· 논의 배경-이슈 도출

· 전문가 조사-FGI

관련지침개정

·도시개발법및관련지침개
선사항(중앙정부협의사항
등)
· 유관법제도개선사항

사업거버넌스개선

· 국가거버넌스(PFV관리
및사업모니터링등)
· 지자체거버넌스(사전협
상등)

유관법·제도개선

·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등

문헌 사례

통계 및 사례 자문/인터뷰

문헌 FGI

설문

문헌 자문/인터뷰

설문

문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3  |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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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주요 개념

(도시개발) 도시개발은 도시의 변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의도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근거법이 되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

발’을 따로 정의하지는 않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정의로 간접적 법적 해석이 가능하

다. 「도시개발법」 제2조 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

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

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법적 

정의를 종합하여, 도시개발을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조성하는 도시개발법

에 의한 행위 및 사업”으로 협의·정리하고자 한다.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사

업의 시행자가 되는 방식의 도시개발(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의미한다. 「도시개발법」에

서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

업을 직접 규제할 수 있고(제11조의 2),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공기여 검증 기능 강화를 통해 공익성을 검증하고 분양가상

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2021).

(공공성) 공공성(公共性, being public or publicness)은 그 해석의 범주가 매우 다

양하나, 전체 혹은 다수에 관한 일, 전유 불가능성, 이타성 혹은 공익성의 특성을 갖추

고 있으며(소영진, 2003), 절차적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과 윤리적 차원의 사회정의

를 의미한다(임의영, 2003). 공공성의 사전적 정의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해석된다(국립국어원, 2023). 또한 공공

성은 공(公)과 사(私)의 대립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공공성은 제도와 규범의 

관점에서 “공동체적 삶에 필수적인 경제적 가치 혹은 효용적 편익”의 개념인 ‘공익성’



제1장 서론 ･ 15

을 내재하고 있다(한상훈, 2021a: 9). 그 외 공공성은 주체와 가치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다는 공민성, 행위의 차원에서 모든 이들에게 접근이 개방된다는 ‘공론성’ 또는 

‘공개성’, 진실되고 올바르다는 ‘공정성’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한상훈, 

2021a: 8-9). 상기 논의에 기초하면, 공공성은 크게 ‘결과가 사회의 이익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와 ‘절차가 올바르고 정당한가’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

에서는 도시개발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점으로 공공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크

게 ‘주체’, ‘과정’, ‘결과’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 (주체) 국가·지자체, 민간(기업), 주민·시민사회의 공적 책임 정도와 불편부당함

- (과정) 활동·정보·자원의 관점에서 절차적 정당과 공론의 기회 보장 및 참여 기회

- (결과) 공익 관점의 목적 지향과 공정하고 형평적인 자원 배분으로 사회정의 실현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도시개발과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는 과거에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효율화 

또는 역할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2009년 서울시의 사전협상형제도 운영 이

후 공공기여와 공공기여 및 개발이익 환수의 중복성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고, 최근

에는 도시개발 전반의 공공성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2010

년대에는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기여의 법적 정당성과 필요성, 개발이익 환수와의 중복

성 및 법적 정당성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추진된 바 있다. 최근에는 2021년 12월 토지

공법학회를 중심으로 공공성 관점에서 도시개발의 개선과제와 개발이익 환수의 의미, 

공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이 논의된 바가 있다.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개발에 있어 공공성에 대한 주요 연구는 공공성 확보의 수단이 

되는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기여 기준, 사업시행에 있어 법적 해석과 도시개발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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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역할 정리에 관한 연구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도시계획·개발에 있어 공공성의 

이해에 대한 총괄적 연구인 한상훈(2021a)은 도시계획에 있어 공익의 유형과 판단기

준을 조명하고, 도시계획체계, 조사 및 분석, 도시계획시설 계획·공급 및 공공기여의 

판단기준, 공공갈등 조정에 있어 공익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총론 

및 각론의 논의를 하였다.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박건우(2021)은 도시개발의 주 시행수단인 환지와 수용의 관

계를 중심으로 사업시행방식의 결정기준을 법령과 공공성 측면에서 분류하고 있다. 또

한 유재윤 외(2012)는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체별 역할과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제시하였다.

그 외 구형수 외(2020)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도시계획 관련 공공기여의 당위와 시

대적 요구를 해석하고, 공공기여제도의 실태 및 한계와 추진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성중탁(2022)은 도시개발을 포함한 일단의 부동산 개발이 갖는 공공성 침해의 문제

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정리·제시하였다.

2) 본 연구의 차별점

앞선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행연구들은 도시계획과 공공성의 담론

적 문제를 다루거나 개발이익 환수 및 도시개발의 법적 문제나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

부적 이슈를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포착된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의 관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개발의 포괄적 논의보다는 도시개발,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

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제 공공성 확보의 핵심과정·수단인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 공공성 확보 체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또한 공공성 확보원칙과 법·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 활용의 구체성을 강화

하고자 하였다. 현재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검사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검사 및 

협약 마련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검토·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차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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묺 쭒
컮펾묺퐎픦 �쪒컿

펾묺졷헏 펾묺짷쩣 훊푢 펾묺뺂푷

훊푢

컮

펾묺

1

• 뫷혗좀: 솿탗먗쨗쪐캼 캧폀탗쨤탘핓 몫혐폋
뫻 쪐헼 줳혗

• 폫뭧햋: 쨐멯풫(2021) 
• 폫뭧좤헼: ힻ쨤탘뫷 퀓풤쨤탘핓 뫻몿읷

휌탧픷왗 캧폀탗쨤탘 몫혐핓 밫훻픿 쪐읛폋
핓 쨤쪐픿 좣컄

• 줳홫캧 쨊 헿줳맻 햋줳 • 캧폀쨤탘 몫혐뫷 밫쫳뮇
혗맿핓 줳혗 멻�

• 솿탗먗쨗ힻ혐뮇햋핓 햧엄뮇
쨗탗 캧폀쨤탘 몫혐폋켗핓
혗 쨊 켛�

2

• 뫷혗좀: 솿탗몿뫷 뫰핰핓 핯
• 폫뭧햋: 캼(2021) 
• 폫뭧좤헼: 솿탗몿핓 샣밫훻픷왗켗 뫰핰핓

먗뽋픿 혐잸뫛 솿탗몿�몿퐻
솿탗홫캧·쭿켘, 탗켟 몿·뫰밄 쨊 뮇
쭻폧·홫혐폋 햃펯 뫰핰핓 핓짳퐻 몿읷 뫛�

• 줳홫캧 쨊 헿줳맻 햋줳
• 옻홫캧 쨊 쭿켘

• 솿탗몿뫷 뫰핰핓 뫻몿
멻�

• 솿탗몿�몿, 홫캧·쭿켘폋켗
뫰핰 샣밫훻 쭿켘

• 먗쨗핯핰 퀓퐻 뫰뫰밫폧핓
뫰핰 샣밫훻 쪐헼 멻�

• 솿탗몿퓿퓋핓 뫰핰
샣밫훻 뫻옣 옻 폫뭧

3

• 뫷혗좀: 쭻쇔캫 먗쨗핯핰퀓혗솿핓 훷풏
햼혋뫷 먗켛쨤퍃

• 폫뭧햋: 켬휌�(2022) 
• 폫뭧좤헼: 쭻쇔캫 먗쨗폋켗 쨗컘삏 뫰뫰켬

�폋 샻 캧헼 핓핓 믷멫핳 
먗쨗핯핰퀓혗솿핓 햼혋 쨊 먗켛쨤퍃 멻�․혐잧

• 줳홫캧 쨊 헿줳맻 햋줳 •  쭻쇔캫 먗쨗핯핰퀓
혗솿핓 훷풏 햼혋(혐샴켬, 
쨤쪐, 픛 심)

•  쭻쇔캫 먗쨗핯핰퀓
혗솿핓 퓿 폧쭻(짳탟핯싘
뫷켳, 핯휌뫷켳 심)

4

• 뫷혗좀: 솿탗몿 쪻몸폋 쌫읳 뫰뫰밫폧 밫훻
혐잸 쨊 밫밃 켟�쨤퍃 폫뭧

• 폫뭧햋: 뭧퀓 푳(2020) 
• 폫뭧좤헼: 솿탗몿 쪻몸폋 쌫읳 잧헼 뫰뫰

밫폧 밫훻픿 혐잸뫛, 핯 혗솿읷 뫷헼픷왗
탗밫 퓿 밫밃 켟�쨤퍃 쟃옣

• 짷맿헿줳맻·몿 햋줳
• 푳 솿탗혐� 캧옻 홫캧

• 뫰뫰밫폧핓 샴퓿켬뫷 탗샻헼
풏뭧

• 몿 쪻몸폋 샻 뫰뫰밫폧
혗솿 뫛�

• 뫰뫰밫폧 밫훻 혐잸뫷 밫밃
켟�쨤퍃

5

• 뫷혗좀: 솿탗먗쨗캧폀 �폧훷�쪿 폨 햧혐잸
쨤 폫뭧: 왗혘 핯뺳탬 캧폀픿 휌탧픷왗

• 폫뭧햋: 픛햧픟 푳(2012) 
• 폫뭧좤헼: 솿탗먗쨗캧폀핯 뫰핰헼 좤헼픿

뫷헼픷왗 샧켬뫛 쭻햌풤픿 �쾇 퀓
햃솿왘 캧폀폋 �폧삏 훷�싟핓 폨픿
햧혐잸뫛 캼옠 퀓 햃삏 쨤퍃픿 좣컄

• 짷맿헿줳맻·몿 햋줳
• 푳 솿탗혐� 캧옻 홫캧

• 솿탗먗쨗캧폀핓  쨊
줳혗혋

• 핷쫳/짳뭨/폼뭨 푳캧옻
• 먗쨗훷�쪿 폨 햧혐잸쨤
• 훷�쪿 옠쨤퍃핓 좣컄

쫆 펾묺

• 뫷혗좀: 짷뫻뫰쇔 솿탗먗쨗캧폀핓 잧헼
뫰뫰켬 혗뫛쨤퍃 폫뭧

• 폫뭧좤헼: 솿탗먗쨗캧폀폋 햃펯 뫰뫰켬핓
핓짳퐻 폨, 풤 탟�읷 햧핓 뫻혋폋켗
햧홫좀폧 솿탗먗쨗캧폀폋 햃펯 뫰뫰켬 쫯핓
퓋�뫷 훷�쪿 폨픿 혐잸뫛 핯읷 퓿
쪐·혗솿 먗켛쨤퍃픿 솿�

• 핯왛 쨊 줳 멻�
• �몿 쨊 캧옻 홫캧
• 뫻몿햋·헿줳맻 켟줳홫캧
• 헿줳맻·샯샴햋 핳�쯫
  (FGI, In-Depth Interview)
• 쇔폫뭧 (캧폀, 쪐 켘)

• 솿탗먗쨗폋 햃펯 뫰뫰켬핓
핓짳퐻 풏켬 멻�

• 솿탗먗쨗 , 짷뫻뫰쇔
솿탗 먗쨗캧폀핓
켬·햼혋·핯킃 쭿켘

• 짷뫻뫰쇔  솿탗먗쨗핓
잧헼 뫰뫰켬 혗뫛 쨤퍃

• 쪐·혗솿 먗켛쨤퍃

표 1-2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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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이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는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

조명하고,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 관련한 공공성 제고 및 검증을 위한 정책 마련·개선

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시개발을 대상으로 공공성의 의미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도시개발 주체들의 도시개발 및 공공성 관련 의견을 대규모로 종합 

정리하는 것은, 향후 도시개발 관련 국가·지자체의 정책 판단 및 사업 추진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전수조사를 통해 

검토하고, 그간 공개가 어려웠던 사업주체간 협약과 공공성 검사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세부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은, 향후 공공성 관련 체계 마련

의 중요한 참고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학술적 기대효과

학술적 기대효과는 도시개발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에 있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주체간 인식 차이와, 이슈별 쟁점을 정리한 것이

다. 이윤율 상한이나, 지자체 재량권 등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인식차이도 몇 가지 확

인되었고, 정부와 지자체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에 대한 역할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

어, 향후 유관 연구에 있어 학술적 근거자료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20여명에 달하는 전문가 및 관계자 중심의 민관공동 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유관 및 후속 연구에 다양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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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시개발과 공공성 

본 장에서는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관한 개념과 법·제도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개발에 있어

서 공공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또한 공공성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 정책 여건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공공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축을 설정하고, 도시개발이 공공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배경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회적 이슈를 

본 연구의 공공성에 관한 세 가지 축을 통해 해석하고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도시개발의 개념 및 법·제도적 변천 과정

1) 도시개발의 개념

(1) 도시개발의 정의

박재길(1997:12)은 도시개발이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거나, 또는 기존의 도시적 용지에 대해 도시기능 제고를 목적으

로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개발행위”라고 정의하였고, 안건

혁(1997:30)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를 도시적 기능을 부여

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및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

는 행위’까지도 도시개발로 규정하였다. 

도시개발은 도시적 기능의 부여 혹은 강화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련의 행위로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및 관광 등의 도시적 기능을 단일하게 혹은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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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혹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구현하게 된다. 즉, 도시개발은 도시개

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허용된 일단의 토지(도시개발구역)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지역 외에서도 시행할 수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 토지소유자 등 민간주체 그리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협력(PPP)방식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상훈, 2022:253)한

데,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어 도시계획의 주된 사업 수단으로 

활용(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498)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의 목적은 시가지 개발과 같은 신규 개발을 통해서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규모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 등

이 적정하게 제공될 때 달성(한상훈, 2022:252)’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사업의 중요한 실행 기반이 된다. 즉,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책적 효과와 합리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필요(한상훈, 2022:252)’로 하는 것이다.

(2)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 모습을 조성하고 장단기적인 도시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용도지역지구제가 있다면, 물리적 형태는 도시개발과 정비로 

실현’(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493)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제도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도시계획사

업1) 중 하나에 속하면서도, 각 사업의 해당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에는 주거단지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 시장, 학교 등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시기반

1)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을 지칭함(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3.3.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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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즉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정비에는 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거나 재개발 또는 재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2013년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쇠퇴지역

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도시개발사업은 시행방식, 시행단계, 시행주체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국토교

통부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통계자료를 집계2)하고 있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행방식은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주체에 따라 주로 활용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시행단계별로는 도시

개발사업 완료, 시행중, 미착수, 당해년도 사업승인으로, 시행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계집계상 시행주체

가 2개 이상이고 국가나 지자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 정부투자기관과 지

방공사 또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하면 정부투자기관으로, 지방공사와 민간이 동시에 

시행하면 지방공사로 집계되면서 각각의 투자비율 등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채 집계

되고 있어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2) 법·제도적 변천과정

도시개발은 개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특히, 도시개발을 요

하는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해 추진의 당위성과 실행력을 확보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간 이뤄진 도시개발에 관한 법·제도 변천 과정을 시대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

께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개발과 공공성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2)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년 5월 2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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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0년대부터 1960년대 : 「도시계획법」3) 제정

우리나라의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전쟁으로 황폐화한 도시를 재건하는 데 

집중한 시기이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상하

수도, 교량, 철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의 복구에 역점을 둔 공공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했

다. 이후 1960년대로 접어들며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이 추진되었고 대도시로 급격한 인

구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수립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은 

제조업 등 2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발전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해 경제발전의 토대(국가기록원, 2023년 2월 9일 검색)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산업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며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이 본격

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가 급증하며 불법 취락지가 형성되었고, 공중보건 및 위생 수준

이 열악해졌으며 주택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같은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었으며, 그 방안으로 공공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단위 주택단지가 개발되

고 기반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1962년 1월,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여 도시개

발·정비에 관한 계획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의 제1조

에서는 도시계획과 그 건설 목적을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에 기여”로 정의(「도시계획법」 제1조 (1962, 법률 제983호, 1962.1.20. 시행))하였

다. 당시 서울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공중위생 및 보건 취약, 주택 부족 등의 

3) 「도시계획법」(1962, 법률 제983호, 1962.1.20. 시행)은 “도시의 창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934년 6월 20일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건축 분야는 별도로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분야는 이 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됨. 법률의 골자는 국토건설청장(현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계획구역 내 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및 용도지구(풍치·미관·방화·교육·위생·공지지구) 지정 권한 부여, 토지이용의 효용 증진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절차 규정, 경제기획원 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등임.(도시계획법 제정 이유,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673282#1704354058537, 2023년 2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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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진 대규모 개발사업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점을 법의 목적에 적시하였다. 이후 1966년 8월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시행되며 대단위 주택단지와 기반시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개발 가용 토

지 확보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시행되며 

계획적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고, 대규모 주택공급을 

비롯한 신도시 개발이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도시 성장모델로 자리 잡았다.

(2) 1970년대 : 「도시계획법」4) 개정을 통한 도심 쇠퇴와 외곽지역 난개발 대응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구축된 가운데 도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며 정주와 

경제활동 기능을 수행해 온 도시지역의 낙후가 나타나고 안전·방재가 취약해졌다. 이

와 동시에 도시 외곽지역으로 주거지 확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지역의 쇠퇴와 

외곽지역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재개발을 통한 쇠퇴지역 정비를 추진하고 외곽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다. 

1971년 7월 이뤄진 「도시계획법」 개정은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에 따라 이룩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도시 주변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도시의 

급격한 팽창은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한 데에 대한 

정책적 대응 조치였다(「도시계획법」 개정 이유, 1971). 이와 더불어 당시 계획도시 건

설에 관한 정책은 제조, 무역·유통 등 산업 육성에 관한 경제개발계획에 부응한 배후도

시 개발에 집중하며 서울, 부산, 창원 등 대도시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

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가 주택의 양적 확충에서 나아가 기존 도시지역

이 수행하던 산업과 기타 기능을 인근 신도시(계획도시)로 분산하여, 도시의 인구집중

4) 법 개정(「도시계획법」 전부개정(1971, 제2291호, 시행)을 통해 도시계획구역 내 지정 가능한 용도지구 유형(고도지구·

업무지구·보존지구·림항지구·주차장정비지구)을 추가하였고, 산업·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시설제

한구역을 지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였고, 이 외에도 도시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

역 지정과 이에 따른 개발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비롯해 영세 토지분할의 허가제, 공동구, 재개발사업의 집행 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설치를 신설하는 등 개정이 이뤄짐.(「도시계획법」 개정 이유,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673285#1704354486625,2023년 2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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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소하고 관련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의 정책적 개입이 본격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3) 1980년대부터 1990년대 : 시민참여, 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 여론의 법·제도적 수렴

1980년대부터는 단기간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발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야기된 도

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한계가 가시화하

였다. 1960년대부터 이어진 공공주도의 주택과 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개

발로 나타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양적 공급에 기반한 성장모델이 갖는 여건 변화

의 대응 한계가 새로운 해결 과제로 자리하였다. 「도시계획법」은 이러한 사회적, 정책

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기회 보장,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확보와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기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사유재산 보호와의 조화를 

강구하게 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하였다(「도시

계획법」 개정 이유. 1981.제3410호, 일부개정).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래 정부 주도하의 도시계획 운용이 합리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도시계획의 빈번한 변경 및 도시게획사업의 장기미집행 등 부작용을 파생시켜 왔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보장,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확보와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기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사유재산 보호와의 조화를 강구하게 

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공신력을 제공하려는 것임.

 ① 서울특별시·부산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2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을 의무화함.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③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게 함.

 ④ 비행정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에도 일반인에 대한 사전공람제도를 신설함.

자료: 「도시계획법」.1981.(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673386#1704355255207, 2023년 2월 17일 검색)

표 2-1  |  「도시계획법」 [시행 1981. 7. 1.] [법률 제3410호, 1981. 3. 31., 일부개정] 개정 이유

한편, 1980년대 후반에는 그간 이어진 공공주도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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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적 효용이 줄기 시작하며, 향후 도시개발의 방향과 대안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

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개발이익 환

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법적 판단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등 경제적 이익의 사유화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토지공

개념 3법의 제정은 「도시계획법」의 목적이기도 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사유재산 

보호와의 조화를 강구”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

1조(목적)에 명시된 “공공복리 증진”을 ‘자원’ 즉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이용과 배분 과정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규범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다른 두 개 법률은 사문화(死文化)되었다.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
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사업 주변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로 각각 징수하도록 함.
②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50퍼센트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 징수액의 50퍼센트는 지방자치

단체에 양여하며, 나머지 금액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전입되도록 함.
③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으로 함.

자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0.(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673875#1704357412872, 2023년 2월 17일 검색)

표 2-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1990. 1. 1.] [법률 제4175호, 1989. 12. 30., 제정] 제정 이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표 2-2> 참조), 

1960년대 이후 주택을 비롯한 물리적 시설의 양적 공급이 지속되며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지가 상승분 등)이 토지소유주에 사유

화되는 과정이 반복되었기에 투기가 성행하였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개발의 본래 

취지인 공공복리 증진 기여가 저해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 환수’ 즉, ‘개발이익의 환수’는 도시개발의 사익과 공익을 형량하는 

기본적 틀이 되었다.

1980년대는 1기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공공주도의 대규모 도시개발이 정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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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기도 하며, 당시의 “신도시 개발수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 주

로 활용”(국토교통부, 2023년 2월 17일 검색)되었다. 1996년에는 「도시계획법」의 한

계로 인한 재개발사업 추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77년에 제정한 「도시재개발법」

의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토록 하였다(<표 2-3> 참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도심 재개발사업과 같이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재개발사업 시행 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순환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의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동안 재개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료: 「도시재개발법」.199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592&ancYd=
19951229&ancNo=05116&efYd=199606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
hk=0#0000, 2023년 2월 17일 검색)

표 2-3  |  「도시재개발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6호, 1995.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4) 2000년대 : 「도시개발법」 제정과 도시개발의 민간 참여 확대

21세기로 접어들며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은 국토의 계획적 이용·관리 패러다임 실현

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전면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종전 도시계획법의 도

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

법”인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였다(<표 2-4> 참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인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구 및 산업이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주택지 및 공장용지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의 「도시계획법」
(1962)에 의한 각종 대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신속하게 대지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택지 및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1971, 現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198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現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1970년대 이후에는 이들 법률에 의해 
주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조성·공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개별법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 
대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간에도 조성목적이 중복되고 시행 절차의 미비 
등으로 원활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사업 부문(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대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1646 (2023년 2월 17일 검색)

표 2-4  |  「도시개발법」 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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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사업 부문(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

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대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개발사업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표 2-4> 참조).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통해 해당 구역 

안에서 도시의 다양한 서비스와 수요를 제공하는 기능과 시설을 조성토록 하였다. 이

후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주택이나 산업단지 공급뿐만 아니라 

유통, 관광·휴양, 문화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기능 수행을 위한 구역 지정 및 개발

의 제도적 추진 기반으로 자리하였다.

더불어, 2002년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며, 비도시 지역의 고질적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적 체계로 정비되었다. 「국토계획법」은 “종전

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

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다. 그러나 국토의 난개발(亂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

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되었

다(「국토계획법」 제정 이유, 2002).

2000년대 이뤄진 법률의 제·개정은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법적 추진 근거와 처리 

규정 등을 더욱 상세화하였고, 관련 법·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를 요하는 등 정책의 집

행 방식과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을 전신으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 일부를 포함하여 제

정된 법률인 「국토계획법」과의 정합성을 요하는 사항을 다수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개발계획의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 계획수립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계획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함을 

규정(국토계획법 제5조 17의 2항)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간주

(국토계획법 제9조 2항)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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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

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法 제3조).

 나.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 조합, 순수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法 제11조).

 다.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5항)

 라.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양자 혼용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法 제20조).

 마.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수용권

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함(法 제21조제1항 단서).

 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어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노력없이 개발이익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개발구역의 지정으

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法 제21조제4항).

 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法 제22조).

 아.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개발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

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함(법 제59조 내지 제62조).

자료: 「도시개발법」.2000.(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677532#1704357932320, 2023년 2월 17일 검색)

표 2-5  |  「도시개발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제정 이유

2000년대 실시된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일련의 법 제·개정을 통해 현행 도시개발

의 정책적 추진의 틀이 정립되었고 제도적 실행 체계가 확립되었다. 「도시개발법」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집행에 근간이 되는 「국토계획법」과의 법률적 관계 안에서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요컨대, 도

시개발에 관한 법·제도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40년간 경제발전과 도시의 

성장,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난 개발수요에 대응하며 진화를 이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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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

공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에 따른 이익 발생과 배분에 

관련된 공익성,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도시개발로 인한 토지

이용과 이익 발생 그리고 이익의 재분배는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복리 증진 측

면에서 사익과 공익의 형평성 논쟁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문제는 공익성·공공성 확보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며 1989년 토지공개

념 도입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집행으로 일정 부분 해소 방안이 마련되었으

나, 이에 대응한 행정(行政, executive)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1989년 제기된 토지

공개념 도입 필요성과 이에 따른 법 제정 배경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국한되어 개발이익의 공정성 확보에 위배 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관한 공정성, 형평성 

확보 문제는 사회적 화두이며 이와 관련한 이해충돌, 소송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기별로 살펴본 도시개발 관련 정책의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그림 2-1>

과 같다.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2-1  |  도시개발 관련 정책의 변화



32

2.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이 갖는 의미

1) 공공성의 이론적 검토

공공성은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방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요소의 개념정립을 통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 등 긴 시간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운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공공성

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권향원(2020)은 공공성에 대한 학제적인 논의를 시도하며, 공공성에 대한 판

단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권력구조에 맞추어 지속적

으로 변동하는 맥락성(contextuality)을 특징(권향원, 2020:1)’으로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공공성 여부의 판단은 상이한 국가, 문화, 시대에 따라 변화

(권향원, 2020:21)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의영(2003)은 행정학 분야에서 정치적 차

원과 윤리적 차원에서 공공성을 분석하였고, ‘윤리적으로는 사회정의 또는 공익’, ‘정

치적 차원에서는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를 공공성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

운데 사전적 정의를 통해, ❶주체(agency), ❷공중·시민(the public), ❸공식성

(officiality), ❹공익(public interest), ❺접근가능성(accessibility), ❻개방성

(openness)·공지성(publicity)으로 재해석하였다.

윤수재 외(2008)는 공공성이란 태생적으로 당위성, 규제성, 강제성 등을 가지며, 

시대 변화에 따라 그 개념과 특성이 변화하고 각 국의 역사적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공공성은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

되며 이웃 생활, 공동체 생활, 국가 생활 속에서 공공성 또는 공적영역이 탄생하고 확

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윤수재 외, 2008:17). 또한 공공성의 8개 구성요소5)와 

5) ❶정부적(govermental), ❷정치적(political), ❸공익성(public interest), ❹공유성(publicly shared), ❺공정성

(fairness), ❻공개성(open), ❼인권(human rights), ❽사적영역의 공적영역으로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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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특징(역사성·가치성·규범성)을 통해 공공성을 ‘공동체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현하고자 하는 평등주의적 가치’로 정의하면서 공공성의 실질적 정의는 ‘평등 및 정의’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은 ‘바람직한 사회형성에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못된 제도나 정책, 나아가서는 사회 관행까지 개선하면서 보다 

나은 세상을 탐색하고 건설하는 데 귀중한 역할”(윤수재 외, 2008:28)을 담당하며, 

“공공성의 본질은 전체사회를 위해서 손해나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을 감당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생각하고, 장래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이익을 

희생하는 자세”(윤수재 외, 2008:30-31)를 함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의영(2010)은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공공성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

추어 공공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정의 및 평등 가치로 정의하고, 민주주의는 참여 동기를 기준으로 시민민주

주의와 공민민주주의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의 및 평등은 초점에 따라 과정지향적 관

점과 결과지향적 관점으로 구분한 후, 이러한 관점을 조합하여 도구적 공공성, 윤리적 

공공성, 담화적 공공성, 구조적 공공성으로 유형화하였다.

조대엽(2012)은 공공성으로 범주화되는 공적 질서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개념으로 공공성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를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으로 구분하였다. 주체와 가치의 차원으로 공민성을, 

제도와 규범의 차원으로 공익성을, 행위의 차원으로 공개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

공성을 ‘복합적 프레임’으로 간주하면서 ‘프레임은 주어진 상황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써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경험을 조직하게 하고 개인적 행동이나 집합적 행동을 

인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조대엽, 2012:17)’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프레

임(frame)은 개인들이 삶의 공간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각하고, 위치지우며, 

구별하고 이름붙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석의 틀(schemata of interpretation)

(조대엽, 2012:17)’이라고 정의하였다.

구혜란(2015)은 공공성을 경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으로 분석의 축을 설정하고, 

경제적 차원으로는 ‘주체로서의 공공성’, ‘내용으로서의 공공성’을, 정치적 차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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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서의 공공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경제적 차원에 대응하는 핵심요소로 공

익성과 공정성을, 정치적 차원의 핵심요소로 공민성과 공개성을 대응시켜 설명하였다. 

최진석(2017)은 공공성이란 결국 ‘결과가 사회의 이익과 정의에 부합하는가’, ‘절

차가 올바르고 정당한가’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이들은 공익성과 공정성, 공개성

과 공민성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즉 결과의 사회이익과 정의에 부합 

여부는 자원배분 효율성 측면의 공익성과, 사회정의 측면의 공정성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가와 연결지을 수 있으며, 절차의 올바름과 정당함의 여부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공개성과, 참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민성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가와 연

결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통희·신효원(2020)은 국내 사회과학분야의 공공성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동

성, 비전유성, 법제적 권위성, 공민성, 개방성, 공론성, 공익성의 7가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상황특성, 주체특성, 절차특성, 목표특성으로 분류하여 동태적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환경차원에 해당하는 상황적 특성에서는 공동성(ccommonness)과 비전유

성(inappropriablity)의 특성이, 이에 적응을 위한 행위차원의 주체적 특성에는 법제적 

권위성(legal authority)과 공민성(public citizenship)이 나타난다고 분류하였다. 또한 

절차적 특성에는 개방성(openness)과 공론성(public discourse)이, 목표특성으로는 

공익성(public interest)이 각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분류하였다.

한상훈(2021a:5)은 공공성을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

회질서가 실제 여러 사람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체계’이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열린 마음이나 태도로서,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공적

인 내용이 지향하는 가치,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정

의하였다. 특히 공공성이란 ‘사람들이 사회질서를 지키는 일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질서를 지킬 것

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보편적 질서와 사회구성적 실재’(한상훈(2021a:5)라고 주

장하였다. 또한 공공성의 특성을 ‘절차적 정당성’, ‘행위주체’, ‘결과의 규모 및 정당

성’으로 구분하고 공공성의 핵심은 ‘공익성’이라고 파악하였다. 즉 개인이나 특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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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국한되지 않는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공익성, 다시 말하면 ‘공

익추구’라는 본질적인 행위가 공공성의 핵심이며, 공익성을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

수 또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일반의 공동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주체’를 공공성의 특성 또는 분석의 한 축으로 분석한 연구

‘행위주체’를 공공성의 특성 또는 분석의 한 축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다. 임의영(2003)은 

사전적 정의를 재해석하여 주체를 공공성의 내용 중 하나로 파악하였고, 조대엽(2012)은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에서 공민성을 주체와 가치의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구혜

란(2015)은 공공성 분석의 한 축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주체로서의 공공성을 제시하였

고, 박통희·신효원(2020)은 법제적 권위성과 공민성을 통해 주체특성을 파악하였다. 

한상훈(2021a)은 공공성의 특성을 구분하는데 있어 행위주체를 제시하였다.

‘과정’에 관한 관점을 공공성의 특성 및 해석의 틀로 활용한 연구

민주적 절차 또는 절차의 정당성을 공공성의 특성으로 파악하는 등 ‘과정’에 관한 

관점을 공공성의 특성 및 해석의 틀로 활용한 연구들이다. 윤수재 외(2008)는 공공성

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현하는 가치로 파악하였고, 임의영(2010)은 공공성이란 민

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정의 및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과정지향적 및 결과지향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혜란(2015)은 정치적 차원의 절차로서 정의를 

공공성으로 파악하였고, 최진석(2017), 박통희·신효원(2020), 한상훈(2021a)은 공개성·

개방성과 공민성, 공론성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공공성의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결과(목표)’를 윤리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추구한다고 분석한 연구

공공성 행위의 ‘결과(목표)’를 윤리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공공성은 이러한 특성을 

추구한다고 분석한 연구들이다. 임의영(2003)은 공공성을 정치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

으로 특성을 분류하고 윤리적 차원에서 사회정의 및 공익이 공공성의 특성이라고 파악

하였다. 윤수재 외(2008)와 임의영(2010)은 공공성의 실질적인 정의(定義)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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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의(正義)로 분석하며 윤리적 관점을 내포하였으며, 특히 임의영(2010)은 공공성

을 과정지향적 관점과 결과지향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진석

(2017)은 공공성 행위의 결과가 사회의 이익과 정의에 부합되는가의 시각에서 공익성 

및 공정성을 공공성의 성질로 파악하였고, 박통희·신효원(2020)은 공익성을 공공성의 

목표 특성으로 파악, 한상훈(2021a)은 결과의 규모 및 정당성을 공공성의 특성으로 파

악하였다.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체)공공성 행위의 주체는 누구인가’, 

‘(과정)공공성은 어떻게 담보되는가’, ‘(결과)담보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공공성을 

설명하는 분석의 틀로 구성하였다(<그림 2-2> 참조).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2-2  |  분석의 틀 : 공공성을 설명하는 세 가지 축과 주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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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측면에서 공공성 행위의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 시민, 나아가 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적, 중립적, 법제적 권위성, 공민성 등과 연결될 수 있다. 과정 

측면에서 공공성 행위는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열린 토론 및 

공론의 기회 보장하는 절차적 시각을 의미하며 공유, 공개, 공론, 공표 등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결과 측면에서 공공성 행위는 이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윤리적 관점

에서 행위를 판단해야 하며 이익과 리스크의 공정하고 평등한 배분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리, 공익, 공정, 공공선, 평등, 사회정의 등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성은, 권향원(2020)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항구적이지 않고 맥락성

을 가지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축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영향을 미치

며 상황에 따라서는 대립하기도 하는 등 상황과 시각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2) 도시개발과 공공성  : 민관공동(합동) 도시개발의 등장과 공공성 추구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사

업,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역할하고 있다. 1990

년대로 접어들며 공공주도의 수용 방식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한계에 다다르며 이

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개발 추진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공공은 

민간 주도 혹은 민관 공동의 개발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주도와 참여를 활성화하며 도시개발

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 측면에서 투자금 회수와 이윤 추구 등 사업성 확보와 개발이

익의 적절한 분배에 관한 보다 정교한 제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강만(2023)은 “2010년대에 들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공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했다고 언급하였다. 2000년 제정한 「도시개발법」은 

법률의 제정 이유를 첫째,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둘째, 도

시개발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법의 두 번째 제정 이유인 민간 부문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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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과거 대규모 주택 및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공공주도의 개발사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혹은 참여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도시개발법」은 “도시

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 조합, 순수 민간법인 또는 민

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도시개발법」 

제정·개정 이유, 2000, <표 2-5> 참조). 이 같은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2000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혹은 민관합동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법률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주도나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사익 

추구와 분쟁으로 인한 공공복리 증진의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법 제정 당시 민간 참여

자의 사업 참여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다음의 두 가지 제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였다. 

첫째, 민간 사업시행자의 수용권 허용/제한 기준과 둘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사익 

편취를 제한하기 위한 개발 구역 지정 시점 및 토지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으

로 규정하였다.

첫 번째 규정인 민간 사업시행자의 수용권 허용/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

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

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수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수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法 제21조 제1항 단서). 또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이

익이 지가에 반영되어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 개발이익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개발 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 제21조 제4항).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시행)는 민간의 조합 혹은 순수법인이나 민관합동법인 설

립의 형태로 실시되며, 민관합동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

립하는 법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을 말한다. 「도시개발

법」 제11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총 11가지 주체로 규정하였고 공공시행자는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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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➌ 정부출연기관, ❹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도시개발법」(2021.12.21., 제18630호)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제11조

의 2는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을 규정하며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 즉 “민간참여

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예상 수익

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윤

율 적정 수준 제한”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에 

관한 새로운 제한 규정은 2021년 12월에 있었던 법률의 개정 조치로 이전까지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에 설립하는 법인과 사업계획 수립에 관해 별도의 상세한 

법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 즉, 「도시개발법」은 최초의 제정 이유 및 취지에 부합하게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시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두어 온 것이다.

「도시개발법」 제1조(목적)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

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공공이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실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특히 개발이익에 관한 이

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는 법률에 명시된 사업의 목적인 공공복리 증진과는 별개의 공공

성, 공정성, 적법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쟁점을 갖는다.

요컨대, 초기 「도시개발법」은 민간 참여자의 개발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수용권 허용 

및 제한 기준과 토지가격 산정 시점 및 기준을 규정하였다. 이후 2021년에 개정된 법

률은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 참여자의 이익 범위와 역할 

등을 개발계획에 더욱 상세히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최근의 법률 개정

은 본래의 법 제정 취지이자 목적인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민간 참여자의 사업추진 자율성 및 합당한 개발

이익 추구와 그 안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을 형량하는 제도적 가치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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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민간 참여자의 사업추진 자율성과 합당한 개

발이익 추구 그리고 그 안에서 요구되는 공공성 확보 간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한 도시

개발사업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도시개발의 공공성에 관한 이슈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 등의 

공공성 확보는 과거 1980년대 이미 제도적으로 다뤄진 바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을 도시개발 정책

에 반영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

개발로 발생한 이윤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6). 또한 동일 

법령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재분배하기 위해 공공의 

개발부담금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부담금의 납부 대상 사업과 납부자 등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 그리고 민관 공동으로 다각화하였

고,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수용, 용도 변경 등 토지이용 및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주택, 상업시설 등 용도별 시설 공급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 관한 공공성 확보가 개발시장의 쟁점이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시개발로 인해 지

정되는 토지이용 용도별로 발생하는 이윤의 차이와 사유화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당 이득 

편취와 불균등한 배분의 문제를 배태하는 토지수용단계의 논란, 공급계획 작성 및 실

시계획 인가·고시(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와 공사 시행과정을 포함하는 용도

별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논란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형태(시행자, 법인, 조합 

등)에 따른 적법성, 사익 편취 구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쟁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드

6) 개발이익 환수법과 함께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국민 재산권 위배로 헌법재판

소의 위헌 결정, 1990년대 말 모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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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사태,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 등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사업 참여와 이익 추

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체(시행 주체)’에 관한 이슈7)

본 사업의 추진 주체에 관한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추진을 검토하였

으나, 민간 주도 개발을 권고하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한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이후 민관공동 도시개발(부분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되었다.

자료: 김상기 외(2022). PFV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p.15 

그림 2-3  |  PFV 설립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본구조

이에 따라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있어 부동산 매매 

및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사출자 50%+1주8), 민간자본 50%-1주를 현금 출자하여 설립

7) 김상기 외(2022), 한상훈(2021b), 도무재닷컴(2021.11.30.)의 내용 및 관련 뉴스 보도내용 등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리함

8)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해 공공이 50%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방식을 공공에 의한 토지수

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추진이 가능하기에 50%+1중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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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회사인 ‘㈜성남의 뜰’을 설립하

였다. 이 회사는 법인세법에  투자회사와 유사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상근 임직원이 없는 서류 형태로 존재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한상훈. 2021b; 도무재닷컴. 2021.11.30.)이다. 

‘㈜성남의 뜰’의 주주들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주관사), 국민은행, 중소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FMC), SK증권주식회사(특정금전신

탁 수탁자·위탁자 : 천화동인 1~7호), 화천대유자산관리(AMC)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도무재닷컴(https://vvvvvvvv.tistory.com/2968, 검색일자 2023년 5월 19일)에서 제공한 PFV의 구조 이미지를 

바탕으로 본 사례에 맞추어 사업주체의 구성을 알기 쉽게 연구진이 추기함

그림 2-4  |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체의 구성 및 역할

이 중 ‘㈜성남의 뜰(PFV)’의 역할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인허가, 보상, 

공사 시행, 준공, 분양 등 사업수행 전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또한 자산관

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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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Company)로 선정하여 위탁(본 사업에서는 화천대유를 AMC로 

선정)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김상기 외, 2022; 도무재닷컴. 

2021.11.30.)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위해 AMC와 자금관

리 사무를 담당하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FMC)를 다르게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하였

고, 이에 따라 하나 자산신탁을 FMC로 선정하였다.

AMC ‘화천대유’는 시행자인 ㈜성남의 뜰과 체결한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본 사업 전반의 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수행과 기타 시행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김상기 외, 2022; 도무재닷컴, 2021.11.30.)하였다. 

FMC 하나자산신탁은 프로젝트 회사(PFV)에 용역계약을 수탁받아 월정수수료를 받

으며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하나자산신탁은 프로젝트 회사(PFV)의 주관사

로 있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로, 모회사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월정 수

수료를 자회사가 받아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2)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이슈9)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장동과 제1공단을 결합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고시(2014년 5월)하고, 주

민들의 의견 청취(주민 공람)를 실시(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긴 시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의 빠른 추진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

고, 빠른 사업 실시를 위해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결합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실시

(2015년 2월)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선정(2015년 3월)하였

다. 2015년 6월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

고, ㈜성남의 뜰(프로젝트 회사, PFV)은 주주협약을 체결하였다.

9) 도무재닷컴의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https://vvvvvvvv.tistory.com/2945, 2023.5.19. 접속),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https://www.isdc.co.kr/devWork/devWork0202.asp. 

2023.5.19. 접속)의 내용 및 뉴스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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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SPC가 PFV로 설립

되면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사업시행자를 ㈜성남의 뜰로 지정(2015년 8

월)하였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 뜰 컨소시엄 협약에서 주식에 관한 배당액

은 임대주택 부지 비용 1,82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약정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제1공단 공원 조성비로 2,561억 원, 국민임대주택 부지 상당액 1,822억 원을 공공이

익 환수 금액으로 확정(성남도시개발공사. 2015; 도무재닷컴. 2021.11.21.)하였다. 

2016년 11월, 국민임대주택용지 대상지가 기존 A10(47,783㎡), A11(25,982㎡) 

블록에서 A9(9,552㎡), A10(47,783㎡, 기존 동일) 블록(합계 57,335㎡)으로 변경

되었다. 변경된 A9 블록은 기존에는 일반분양용지였으나 국민임대주택(221세대)으로 

변경되었고, A10 블록은 기존 그대로 국민임대주택 용지 1,200세대를 유지했으나 면

적은 37,699㎡가 증가하였다. A11 블록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용지였다가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448세대로 전환되는 등 주택 공급계획도 변경(도무재닷컴. 2021.11.21.)되

었다.

2017년 3월에는 당시 성남시장이 토지가격 상승을 이유로 ㈜성남의 뜰에 공공이익 추

가 부담을 요구하며 1,120억 원을 환수10)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제1공단 공원 지하 

주차장 약 400면 추가건립비용(200억 원, 기부채납), 대장동 주변 배후 시설로 터널 공

사(600억 원), 대장 IC 확장(260억 원), 배수지 신설 비용(60억 원)을 환수(도무재닷

컴. 2021.11.21.)하였다.

2017년 6월에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배당액 1,822억 원에 대해 현금 수령 방침을 

세웠고, 2017년 8월 이후 약 2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9번 유찰(도무재닷컴. 2021.11.21.)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19년 2월 ㈜성남의 뜰은 A10 블록 매각 대금 전부를 성남 도시개발공사 배당금

(1,822억 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협약을 변경하였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3

월에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2019년 10월 A10 블록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유형을 

10)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소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금액인 5,503억 원은 공원 조성비(2,561억 원), 지하 

주차장(200억 원), 임대 주택 매각 비용 1,822억 원, 배후 시설(터널, 대장 IC 확장, 배수지 조성) 조성비(920억 

원)의 합계(도무재닷컴. 2021.1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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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민임대주택용지 1,200세대에서 신혼 희망타운 주택 1,200세대(임대형 400세

대, 분양형 800세대)로 변경하였는데, 이로써 국민임대주택용지 면적은 기존 57,335

㎡에서 25,449㎡로 절반가량 감소(도무재닷컴. 2021.11.21.)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LH에 A9, A10 블록을 공구변경 등의 과정을 통해 약 8억 원이 

증가한 금액인 1,830억 원에 일괄 매각하였는데, A9 블록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계획 

유지, A10 블록은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416세대, 공공분양 신혼희망타

운 707세대로 변경하였으나 면적에는 변경이 없었다(도무재닷컴. 2021.11.21.).

(3)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결과(개발이익 등)’에 관한 이슈

본 사업의 개발이익 등 결과의 측면에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사업에서는 토지공개념의 개발이익환수(개발부담금)가 아닌 대가성 계약인 기부

채납을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개발지역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토지공개념과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대변(조혜경, 2022; 7)

하는데, 기부채납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적 성격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제도화한 것으로 각종 개발인허가권과 공공시설 공급을 놓고 공공과 민간이 이권을 맞

교환 하는 것(조혜경, 2022; 6)이다. 문제는 기부채납의 법률적 정의가 없고 규율체

계도 미비(조혜경, 2022; 6)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부채납은 그 대상이 현물이든 

현금이든 개발이익이 현지에 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라고 볼 수 없(조혜경, 2022; 7)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익 환수(기부채납)는 지자체

장(개발승인권자)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개발사업과 무관한 공약사업 실행을 인허가 조

건으로 요구함으로써 기부채납의 적정성 논란을 야기하였다. 사업 초기부터 ‘민간사업

자 이익의 몫(1,718억 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사업권 전제조건이었던 

만큼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보장(조혜경, 2022; 11)’해야

만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논란의 여지와 사회적 파장은 매우 컸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의 배분뿐만 아니라 사업 불확실성(risk)에 대한 분담

이 부재하고 있었는데,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민관공동 시행의 부분 공영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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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나 사업의 형태는 민영 개발에 가깝고, 사업의 수익을 민간이 대부분 취한 것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검증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

도시개발은 도시의 계획적 조성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

기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익 추구의 제한이나 개발이익 배분이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일례로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적 변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개발에 따른 과도한 사익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2021년 「도시개발법」 개정(2021년 12월)을 불가피하게 한 사건에서와 같이 

일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참여자의 사업 시행 자율성 보장과 개발이익 환수

의 탄력적 형량을 허용하는 법률의 유연성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며 도시개발의 공공

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였다. 과거 공영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

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시개발사업에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려는 「도시개

발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유지함과 동시에 최근 불거진 위법행위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이로 인한 주택 공

급에 차질 발생, 관련 소송 발생 등이 우려되며 중앙정부는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 보완

을 진행하였다. 조선일보(2022)는 “각 지자체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지 중 개정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지난달 

22일까지 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마치지 못한 곳은 최소 10곳이다. 10곳 모두 공모방식

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개발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 2021년 

법 개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의 소급 적용에 관한 사항을 재논의하였으며, 2023년 

6월 국회는 당시 신설된 법 제11조 2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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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바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성 훼손 문제가 불거진 근래의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해

결 과정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

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안에서 주체·과정·결과의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앞선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한 ‘공공성의 세 가지 설명 축’(<그림 

2-2> 참조)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먼저 ➊ ‘주체의 공공성’은 민간참여자의 사익 추구 제한(이윤율, 조성토지 직접 사

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위해서는 도

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숙의와 합의가 전제되어

야 한다. 다음으로 ➋ ‘과정의 공공성’은 개발사업에 관한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민관합동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절차 관리를 통해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공공의 개입 즉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를 저해하

는 수준의 관리·감독권 허용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전제로 한 도시개발사업 취지에 위

배되기에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의 개입과 민간의 자율성 간 균형을 추구하

는 정교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 집행이 요구된다.

끝으로 ➌ ‘결과의 공공성’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사유화되는 지점에

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수준의 개발이익이 사회로 환원되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의 공공성’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형성되는 토지와 시설에 투입된 비용과 

발생한 이익 간 이해관계자의 해석 차이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현행 

정책 여건상 개발비용과 개발이익에 관한 법·제도적 해석(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과 

조정 혹은 소송 등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지자체의 관련 사례로 서울시의 경우 ‘도시

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통해 공공기여11)에 관한 사항을 대응·관리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여 기반시설의 개선과 

11)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또는 

교정시설·군사시설 등의 이전 또는 재배치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이익 환수 방안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0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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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에 대응하고 있다.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본 장이 제

시한 ‘주체의 공공성’, ‘과정의 공공성’, ‘결과의 공공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는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사익 

추구 허용 맥락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기에 그 개념과 기준, 해석

에서 절대적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 

시작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도한 사익의 추구 혹은 

편취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

발사업의 주체·과정·결과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이 더욱 상세히 마련되어야 하는 시

점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익과 공익에 관한 판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 요구되며, 특히 민관이 공동(합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구성하기 이전부터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준공과 사후 관리, 

개발이익 환수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사이의 협상 및 합의가 충실

히 이행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과정·결과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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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시개발 현황 및 특성 진단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 및 추진현황 및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개정법

에 적용되는 사업의 현황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조사 등을 종합하여 현 

시점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는 데, 이를 위해 현행 통계 등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별도의 전수조사, 공공, 민간 및 학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자세히 소개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개괄과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특성을 뽑아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1.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1) 지정 및 시행단계별

「도시개발법」 시행(’00.7.28.) 이후 ’22년1)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

는 총 657개소이며 총 면적은 195.9㎢ 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67.6배 규모로 

나타났는데2), 이 중 43.7%인 287개소(73.8㎢)의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370개소

(122.1㎢)에서 사업이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의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시행자는 총 245개소(99.7㎢)에서 구역 지정을 받아 

전체 구역 개소 중 37.3%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데, 그 중 139개소

1) 매년 3월중 전년도까지의 누적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2)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5.22. 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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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는 완료되었으며 106개소(58.5㎢)는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민간

시행자는 총 412개소(96.3㎢)에서 구역 지정을 받아 전체 구역 개소 중 62.7%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데, 이중 148개소(32.6㎢)는 완료되었으며 264개소

(63.7㎢)는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3).

(샣퓿 : 먗쾇, फ, %)

묺쭒 몒 퐒욚 킪훟
(킮뮪)뫃뫃 짊맒 뫃뫃 짊맒 뫃뫃 짊맒

먗쾇
(졯헼)

657
(195.9)

245
(99.7)

412
(96.3)

287
(73.8)

139
(41.2)

148
(32.6)

370
(122.1)

106
(58.5)

264
(63.7)

찿휌 100.0 37.3 62.7 100.0 48.4 51.6 100.0 28.6 71.4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5.22. 등 검색]

표 3-1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추진 현황(법 시행일 ~’22년 기준)

최근 10년간 도시개발구역 지정현황을 살펴 보면, ’13년에 29개소(8.8㎢)가 지정

된 이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년부터 반등하여 ’22년도에는 61개소(11.1㎢)

에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2년도에 신규 지정된 총 61개소의 도시

개발구역은 전년도 31개소(8.9㎢)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지정 면적 또한 

전년도 지정 면적 대비 약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샣퓿 : 먗쾇, फ)
묺쭒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ힻ혐뭧폨퀓 29 23 29 30 37 36 36 35 31 61
졯헼 8.8 7.5 7.0 6.4 6.5 5.9 9.4  10.4 8.9 11.1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5.22. 등 검색]

표 3-2  |  최근 10년간 도시개발구역 지정현황

3) 해당 통계에서는 민관공동사업자 또한 민간시행자로 합산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통계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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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중 10.6%인 7개소(3.0㎢)가 공공시행사업이었

으며, 나머지 54개소(8.1㎢)는 민관공동을 포함한 민간시행사업으로 파악된다4).

킪솒 묺펻졓 맪짪
퓮 힎헣뭚핞 킪핞 찒몮 묺펻졂헏(ट)

풳캫 쉋켗
핳쫯뭧폨 훷멫 풳캫묌폨탗햠 풳훷뭫퀓 먗쨗몿 107,780

몸밫 쭻� 퐟혐
뭫쭻샻뭧폨 훷멫 쭻�탗햠 쭻�탗햠 탟탗몿 퀓잸 휌 445,311

몸밫
켬

횀헿쭻쇔캫
뭧폨

쫰 켬탗햠 뭨뾈펯�뫰캧
�ힻ먗쨗캧폀샣햠 - 1,379,163

몸밫 �
맻뫜뭧폨 훷멫 �탗햠 �탗햠 탗햋ힻ혐 쨊 먗쨗몿

퀓잸 훻찿휌 599,288

�쭼 퍏(핯훷샣
ힻ)뭧폨 훷멫 �쭼솿ힻ캧 �훷탗햠 �ힿ휌

(탟탗몿핳맻 훻찿휌) 17,345

몸쭼 줳몸 폨켳뮇
뭧폨 쫰 몸쭼솿ힻ캧 줳몸탗햠 �ힿ휌

(먗쨗몿퀓잸뫛탗훻찿휌) 357,000

몸뺣
몸뺣

�헿탛솿탧(1
샣몿)뭧폨

쫰 몸뺣솿ힻ캧 몸뺣먗쨗뫰캧 탗햋 ힻ혐 탛�
훻찿휌 67,853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5.22. 등 검색]

표 3-3  |  ’22년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중 공공시행사업

’22년 기준 공공시행자가 완료한 사업을 살펴보면, 전남 담양 담빛문화구역(민간, 

주거형, 1.3㎢), 경기 김포 풍무2구역(민간, 주거형, 0.7㎢), 경남 김해 어방구역(공

공, 상업형, 0.1㎢) 등 17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용지 등 13.8㎢ 규모

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명확하게 시행자가 ‘공공’으로 결정된 곳만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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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샣퓿 : 먗쾇, फ)
묺쭒 콚몒 몋믾 �빶 헒빶 몋빶
뭧폨퀓 17 7 5 4 1
졯헼 13.8 9.1 1.2 3.4 0.1

퐿웇뺯폨
(탗훷�

픛/
먗쨗픛/

탗햋)

①� 풤훸뭧폨
(짷맿/훷멫/홫)

②� 쇔캨2뭧폨
(짷맿/훷멫/홫)

③� 쾇캧2뭧폨
(짷맿/훷멫/홫)

④밻 줯2뭧폨
(짷맿/훷멫/홫)

⑤밻 멳3뭧폨
(짷맿/훷멫/홫)

⑥폧훷 뭋쇔뭧폨
(짷맿/훷멫/홫)

⑦맻 몸쨓뭧폨

(뫰뫰/훷멫/뭨쨤탗켟쫳쭻)

①샴ힿ 퀓�2뭧폨
(뫰뫰/훷멫/�뺣먗쨗
뫰캧)

②샴ힿ 퀓�뭧폨
(짷맿/훷멫/홫)

③밃캫 펌ힻ뭧폨
(짷맿/훷멫/00햋캫탛
�(훷))

④샴ힿ 핈뺯1뭧폨
(짷맿/훷멫/홫)

⑤팿캫 좣횀1뭧폨
(짷맿/훷멫/홫)

①묌펌 켬․솿핯뭧폨
(뫰뫰/훷멫/묌펌탗햠)

② 밫맼뭧폨
(짷맿/훷멫/(훷)00훷
�)

③샯펌 샯챖줳뭧폨
(짷맿/훷멫/샯펌000
0(훷))

④퀗� 쫰켬뭧폨
(짷맿/훷멫/  
(훷)0001)

①밻 펯쨤뭧폨
(뫰뫰/캼폀/밻솿
탗먗쨗뫰캧)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5.22. 등 검색]

주 : 굵은 글씨는 공공시행사업을 의미

표 3-4  |  도시개발사업 지역별 완료 현황(’22년)

2) 시행방식별

「도시개발법」 시행(’00.7.28.) 이후 ’22년까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시행방식별

로 살펴 보면, 공공부문이 시행한 사업은 수용방식 151개소(62.1㎢), 환지방식 75개소

(22.9㎢),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19개소(14.6㎢)로 나타

났는 데, 이 중 139개소에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수용방식으로 82개소(17.7㎢), 환지

방식으로 45개소(13.7㎢), 혼용방식으로 12개소(9.8㎢)에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

다5). 또한, 106개소에서 사업이 시행중 인데, 이 중 수용방식으로 69개소(44.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용, 환지 및 혼용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데, ‘수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 환지방식은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변동이 없이 종전 소유권을 사업시행 후 정리된 토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며, 혼용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 

방식을 혼합한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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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30개소(9.2㎢), 혼용방식으로 7개소(4.8㎢)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샣퓿 : 먗쾇, फ)

묺쭒 몒 퐒욚 킪훟
(킮뮪)쿦푷 힎 푷 쿦푷 힎 푷 쿦푷 힎 푷

먗쾇
(졯헼)

245
(99.6)

151
(62.1)

75
(22.9)

19
(14.6)

139
(41.2)

82
(17.7)

45
(13.7)

12
(9.8)

106
(58.5)

69
(44.5)

30
(9.2)

7
(4.8)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5.22. 등 검색]

표 3-5  |  도시개발구역 시행방식별 추진 현황(공공부문 시행, 법 시행일 ~’22년 기준)

민간부문이 시행한 사업은 수용방식 183개소(28.9㎢), 환지방식 225개소(65.3

㎢), 혼용방식이 4개소(2.0㎢)로 나타났는 데, 이 중 148개소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수용방식으로 64개소(9.2㎢), 환지방식으로 84개소(23.4㎢)에서 시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용방식 사례는 없었다. 또한, 264개소에서 사업이 시행중 인데, 이 중 

수용방식으로 119개소(19.7㎢), 환지방식으로 141개소(41.9㎢), 혼용방식으로 4개

소(2.0㎢)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샣퓿 : 먗쾇, फ)

묺쭒 몒 퐒욚 킪훟
(킮뮪)쿦푷 힎 푷 쿦푷 힎 푷 쿦푷 힎 푷

먗쾇
(졯헼)

412
(96.2)

183
(28.9)

225
(65.3)

4
(2.0)

148
(32.6)

64
(9.2)

84
(23.4)

0
(0.0)

264
(63.6)

119
(19.7)

141
(41.9)

4
(2.0)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5.22. 등 검색]

표 3-6  |  도시개발구역 시행방식별 추진 현황(민간부문 시행, 법 시행일 ~’22년 기준)

3) 지역별

「도시개발법」 시행(’00.7.28.) 이후 ’22년까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263개소(84.2㎢)가 지정되었고 그 중 공공

시행자가 85개소(42.5㎢)에서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178개소(41.8㎢)에서 민간시행

자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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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별로는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19개소(63.3㎢, 33.3%)에서 사업

을 시행하여 가장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남 77

개소(21.7㎢, 11.7%), 경남 74개소(22.2㎢, 11.3%), 경북 58개소(14.6㎢, 8.8%) 

순으로 나타났다(비중은 개소수 기준)

(샣퓿 : 먗쾇, फ)

묺쭒 몒 뫃뫃킪핞 짊맒킪핞
맪콚 졂헏 찒훟(맪콚쿦믾훎) 맪콚 졂헏 맪콚 졂헏

몿 657 195.9 100.0% 245 99.7 412 96.3

퀓솿뮇 쾇몿 263 84.2 40.0% 85 42.5 178 41.8

켗풳 11 9.9 1.7% 10 9.8 1 0.1

핳� 33 11.1 5.0% 7 2.3 26 8.8

몸밫 219 63.3 33.3% 68 30.4 151 32.9

찿퀓솿뮇쾇몿 394 111.7 60.0% 160 57.2 234 54.5

쭻캫 10 1.5 1.5% 10 1.5 0 0.0

샻뭧 15 1.1 2.3% 1 0.3 14 0.8

샻헿 20 4.2 3.0% 9 1.7 11 2.4

묌훷 16 2.5 2.4% 11 2.3 5 0.2

풳캫 22 8.0 3.3% 3 1.1 19 6.9

먐퓋 21 2.9 3.2% 8 1.2 13 1.7

�쭼 26 5.2 4.0% 7 1.9 19 3.3

�뺣 77 21.7 11.7% 31 13.0 46 8.7

헿쭼 16 9.8 2.4% 15 9.3 1 0.5

헿뺣 30 10.5 4.6% 13 6.5 17 4.1

몸쭼 58 14.6 8.8% 20 4.4 38 10.2

몸뺣 74 22.1 11.3% 23 6.4 51 15.7

혗훷 7 7.1 1.1% 7 7.1 0 0.0

켳횀 2 0.5 0.3% 2 0.5 0 0.0

표 3-7  |  도시개발구역 지역별 추진 현황(법 시행일 ~’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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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5.22. 등 검색]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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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유형별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우리나라 공식 통계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유형을 주거형, 산업

형, 상업형, 공업형, 복합형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데, ’13년부터 ’22년까지 

최근 10년간 사업유형별 구역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형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

면, 복합형 및 산업형 등 비주거형은 이와 반대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특히, ’22년에 주거형이 면적 기준 67.0%를 차지하여, 비주거형 33.0%보다 

넓게 지정되된 걸로 나타났다.

(샣퓿 : फ)
묺쭒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훷멫
8.6 6.3 4.7 5.5 4.7 4.0 5.7 6.1 4.0 7.4

(98.4%) (84.5%) (67.1%) (87.0%) (72.7%) (68.5%) (60.5%) (58.7%) (44.9%) (67.0%)

찿훷멫
0.1 1.2 2.3 0.8 1.8 1.9 3.7 4.3 4.9 3.7

(1.6%) (15.5%) (32.9%) (13.0%) (27.3%) (31.5%) (39.5%) (41.3%) (55.1%) (33.0%)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5.22. 등 검색]

표 3-8  |  최근 10년간 사업유형별 구역지정 현황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54개소(8.1㎢) 중, 49개

6)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5.22. 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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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6.2㎢, 개소수 기준 90.7%)가 주거형으로 지정된데 반해,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도

시개발구역 7개소(3.0㎢) 중 주거형은 4개소(1.2㎢, 개소수 기준 57.1%)에 불과하여, 

민간부문이 절대적으로 주거형 도시개발구역 사업 시행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샣퓿 : 먗쾇, फ)

묺쭒 몒 훊먾 찒훊먾
칾펓 캏펓 뫃펓 쫃

 몿 61 (11.1) 53 (7.4) 8 (3.7) 1 (0.2) 1 (0.03) 1 (0.1) 5 (3.4)
뫰 뫰 7 (3.0) 4 (1.2) 3 (1.8) - - - 3 (1.8)
짷 맿 54 (8.1) 49 (6.2) 5 (1.9) 1 (0.2) 1 (0.03) 1 (0.1) 2 (1.6)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2년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3.5.22. 등 검색]

표 3-9  |  사업유형별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22년)

5) 사업기간

도시개발사업의 기간은 평균 약 6.7년이 소요되었고, 3년이하 15.6%(45개), 4~5

년 31.9%(92개), 6~10년 35.1%(101개), 11~15년 15.6%(45개)로 나타났으며,  

수용방식은 평균 5.5년, 환지방식은 평균 8.1년, 혼용방식은 6.9년이 소요되어, 수용

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7).

(샣퓿 : 먗쾇, %)
묺쭒 3뼒핂 4~5뼒 6~10뼒 11~15뼒 16뼒핂캏 뮮

뭧폨퀓 45 92 101 45 5
6.7뼿

찿픣 (15.6) (31.9) (35.1) (15.6) (1.7)
퀓풤 35 58 42 11 - 5.5뼿
ힻ 8 31 54 32 5 8.1뼿
풤 2 3 5 2 - 6.9뼿

햋웇 : 뭨�뭋�쭻 뺯쭻햋웇(2023.4.7. ‘2022뼿쟋 밫훻 솿탗먗쨗캧폀  홫캧몫뫷 쫯뫛’)

표 3-10  |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 현황(’22년 말 기준)

7) 국토교통부. 2023.4.7. ‘2022년말 기준 도시개발사업 현황 조사결과 보고’. 내부자료(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

로 2022년말 기준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조사, 조시기간은 ’23년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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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추진 실태

1)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전수조사 

(1) 조사 배경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통계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고시한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총괄 취합하여 

매년 익년 1월에 조사하여 작성대상년도 익년 3월에 발표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 도

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는 명칭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도별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를 통해 공표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 면, 전반적으로 시행주체(공공 또는 민간)를 중심으로 수용, 환지, 

혼용 등과 같은 사업방식별, 또는 시행중(신규 포함), 완료 등과 같은 단계별로 조사하

여 공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시행주체에 포함되

나, ‘민간시행자’ 관련 통계에서는 민관공동시행 인지, 민간시행 인지 등을 구분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특정지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매년 조사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를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계획하여 시행중인데8), 조사 단위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및 지원대상인 지자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인구 50

만 이상의 대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도시개발법이 제정

된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8) ’23년 10월 25일 현재 18개 조사기관(17개 광역시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7개 조사기관에 대한 회신을 

받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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묺쭒 뺂푷
멂졓 전국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력 및 현황 전수조사

졷헏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제고 기반의 국토교통부의 역할 정립 및 가이드라인 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삶퓒 도시개발구역지정권자를 장으로 하는 지자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샎캏
「도시개발법」에 근거,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 (공공시행자)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도시개발법 제11조)

쩢퓒   <시간적> 도시개발법 제정(’00.1.28) ~ ’23.06.30
  <내용적> 각 년도별 구역 지정, 시행 및 준공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믾맒 ’23.8월 마지막 주부터 ~ 현재

표 3-11  |  ‘전국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력 및 현황 전수조사’ 개요

 

(2) 조사 주요 내용

조사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 내용, 시행주체 관련 내용, 대상지 관련 내용으로 세부

구성되어 있는 데, 총 3개 부문별 21개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총 조사항목 

중 도시개발구역 명칭, 주소, 구역지정부터 구역지정 해제까지 날짜, 개발유형, 지정

권자명, 시행자명 등의 6개 항목은 기존 통계의 조사항목과 내용이 동일하며, 3개 항

목은 기존 통계와 일부 일치, 나머지 12개 항목은 본 연구진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새로이 발굴한 항목이다. 전제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묺쭒 뺂푷 찒몮 �몒
찒묞*

일반

구역명 도시개발구역 명칭 고시 기준 ○

위치 주소 - ○

면적
총면적, 용도별 면적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결정조서 기준

△
(현행:총면적)

주요 날짜
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실시계획인가/환지계획인

가/구역지정 해제
해당되는 날짜 명기 ○

표 3-12  |  ‘전국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력 및 현황 전수조사’의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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묺쭒 뺂푷 찒몮 �몒
찒묞*

개발유형
주거형, 비주거형

(산업, 상업, 공업, 복합 등)
선택 ○

현재 단계
민간사업자 선정 / 구역지정 /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인가 / 준공
△

방식 수용, 환지(비율 포함), 혼용
‘혼용’의 경우 

수용 및 환지비율 표시
△

환지 
동의비율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 동의비율
환지 방식을 전체 또는 일부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총 사업비, 및 세부사업비

 * (세부업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기타비용, 예비비 등

시행중 사업의 경우 계획기준, 
완료사업은 완료기준
(가능한 최신자료)

×

개발부담금 해당 사업의 개발부담금
‘실시계획 인가’ 이후 단계 사업

대상
×

시행
주체

지정권자 지정권자명 (예:OO시장) ○

시행자명 시행자명 법인명 등 ○

협약체결일 시행법인 설립 전 시행주체간 협약한 날짜 - ×

설립일 시행법인 설립 날짜 해당시 날짜 기입 ×

청산일 시행법인 청산 날짜 해당시 날짜 기입 ×

최초 자본금 시행법인 설립시 자본금 최초 기준 ×

변경 자본금 시행중 변경 자본금 변경 기준(해당시) ×

설립주체별 
명칭(구분) 
및 지분

설립주체 명칭 및 주체별 공공, 민간 구분, 지분비율
표기

시행중 사업의 경우 최초 및 
변경 기준, 완료사업은 

완료기준
×

대상
지

국/공유지 
포함

국‧공유지 면적 및 비율 구역 지정 당시 기준 ×

기존 
용도지역

사업이전 용도지역 현황 - ×

토지직접 
사용

시행주체 또는 시행주체 내 민간참여자의 토지직접 
사용 면적 및 비율, 주용도

시행중 사업의 경우 최초 및 
변경 기준, 완료사업은 

완료기준
×

* 현행 도시개발사업현황 통계 기준, ○ : 대상, △ : 일부 대상, × : 대상아님



제3장 도시개발 현황 및 특성 진단 ․ 63

2)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전수조사 결과

(1) 조사 회신 내역

’23년 10월 25일 기준, 총 7개소에서 수신되었으며 이 중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 3개소는 ‘시행한 적 없음’으로 회신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각각 1개소, 16개소, 1개소, 4개소에서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이

라고 회신하였다.

컪풆쪒킪 짳탛 풆칾뫟펻킪 1먗쾇 헒않쭏솒 탗 헼 폁핇

쭎칾뫟펻킪 탗 헼 폁핇 켆홓쪒핞�킪 짳탛 헒않빶쭏솒 짳탛

샎묺뫟펻킪 짳탛 몋믾솒 16먗쾇 몋캏쭏솒 〃

핆�뫟펻킪 〃 맣풞쪒핞�솒 짳탛 몋캏빶솒 4먗쾇

뫟훊뫟펻킪 〃 ��쭏솒 〃 헪훊쪒핞�솒 짳탛

샎헒뫟펻킪 〃 ��빶솒 1먗쾇 묻�힎훊�뫃칺 탗 헼 폁핇

표 3-13  |  전국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력 및 현황 전수조사 회신현황(’23.10.11 현재)

현재까지 회신받은 22개소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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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수조사 회신 결과(요약)

조사된 총 22개 사업의 유형은 주거형 8개소, 비주거형 14개소로 나타났는 데 비주

거형은 복합형 13개소, 상업형 1개소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사업단계로는 민간사업자 

선정 단계 4개소, 구역지정 단계 3개소, 개발계획 수립 단계 3개소, 실시계획 인가 

단계 8개소, 준공 단계 4개소(부분 준공 포함)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방식은 울산광역시의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구역 사업 

1개소가 혼용방식을 채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

으며, 공공참여자의 형태는 ‘지자체만 참여’, 지자체의 ‘개발형 공기업 참여’, ‘지자

체와 개발형 공기업 모두 참여’의 형태가 관찰되었는 데,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곳은 

총 22개 사업중 11개 사업으로 나타났다(50%). 지자체의 참여 지분 정도를 살펴 보

면, 울산광역시의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구역은 16%, 경기 시흥시

의 시흥매화 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도시개발사업은 40%, 경기 의정부시의 306보

충대대 도시개발사업은 51%,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34%, 경기 양주시의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42%, 경기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19.8%, 충남 

천안시의 천안역전지구는 51%, 경남 창원시의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

업은 51%, 경남 김해시의 김해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2%, 진례시례지구 도시개

발사업은 38%, 경남 사천시의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은 20%의 지분

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참여자가 지분 50% 초과의 형태를 보인 곳은 총 22개 사업중 18개 사업으로 

나타났다(81.8%). 지분 50% 이하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총 4개 사업인 데, 경기 시

흥시의 시흥매화 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도시개발사업은 공공 40%, 의정부시의 의

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공공 34%, 양주시의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공공 42%, 경남 사천시의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공공 20%의 지분

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행주체 내 참여자간 협약을 체결한 곳은 총 22개 사업 중 21개소였는데 이 중 18

개소에서는 시행주체 설립까지 마쳤으며, 협약 이후 설립까지는 평균 7.3개월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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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경기 파주시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유일하게 법인 설립 이후 협약을 체결

한 경우인 데, 이는 기본 협약 후 사업 협약을 법인 설립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보여 기간

의 평균 산정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대상지 내에는 모두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대상지 내 평균 

28.3%가 국공유지로 구성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총 22개소 중 1개 지역을 제외하고

는 모두 기존 도시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경기 김포시의 김

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사업이 9.6%로 국공유지를 가장 적게 포함하고 있었으

며, 경기 성남시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은 대상지 전체가 국공유지로 이루어 졌으

며, 경기 파주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농림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 나

타났다.

시행주체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최소 18개소에서 나타났

는 데, 주용도는 대부분 주거, 주거/상업 등이었으며 1개소가 공공시설로 활용한다고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구역은 시행주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성남시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은 아

직 시행자가 미정인 상태로 토지 직접 사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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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법 개정 이전 ‘구역지정 준비중 사업’ 추진 실태

1) 법 개정 이전 ‘구역지정 준비중 사업’ 현황

「도시개발법」 개정(’22.6.) 내용에 따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세부

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 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

며,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

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구역지정이 되

지 않아서 해당 법 개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 조시를 하였는 데, 그 

결과 총 11개소로 파악되었다. 이 중 3개소는 법인(SPC) 설립까지 완료하였으며, 3개

소(법인 설립 2개소 포함)에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로 파악되며 

시행자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4개소에서 나타났다. 해당 사업지는 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민간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공모’ 형식를 통해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만 한다.

쿪쩖 묺펻졓 뫃뫃킪핞 짊맒�펺핞
컮헣짷킫

뫃졶
킪믾

캏샎캏핞
컮헣킪믾

쩣핆컲잋
킪믾

훊짊뫃앚
뫃몮킪믾

1
묌좀줳
쫰샣ힻ

(549,120प)
묌좀솿탗뫰캧 뫰좣 2019.4 2019.9 2020.2 2021.5

2
퐟캫풯퍏씫

AI탗
(584,123प)

퐟캫탗,
뾈펯�뫰캧,

퀓퓋솿탗뫰캧,
�솿탗뫰캧

뫰좣 2019.4 2019.7 2021.10 2021.2

3 밻뫛�
(468,523प) 밻솿탗뫰캧 뫰좣 2018.1 2018.3 2020.2 -

4
뭧잧

킟쟃탗
(1,499,000प)

뭧잧솿탗뫰캧 뫰좣 2020.8 2020.11
x

(퍸�몫, 
‘21.2)

-

5
핓혐쭻

306쫯�샻
(293,814प)

핓혐쭻탗 뫰좣 2020.4 2020.8
x

(퍸�몫, 
‘20.12)

-

표 3-17  |  구역지정 준비중 사업 현황(’23.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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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역지정 준비중 사업’에 대한 개정법안 적용 유예

개정된 법 등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구지정을 받지 못한 사업지구는 법 등에 정한 

모든 절차를 다시 이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기본계획수립부터 지

구지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구지정을 

받지 못한 사업지구는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데, 이에, ‘경기도 도시공사협의

회’9)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미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 

사유로는 ‘재공모 등으로 인해 기 추진사업이 백지화되어 투입 사업비 매몰 등 경제적 

손실과 당사자 간의 소송, 분쟁 및 공공기관의 신뢰도 훼손 등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된

9) 경기도내 시군 지자체가 설립한 도시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의 모임

쿪쩖 묺펻졓 뫃뫃킪핞 짊맒�펺핞
컮헣짷킫

뫃졶
킪믾

캏샎캏핞
컮헣킪믾

쩣핆컲잋
킪믾

훊짊뫃앚
뫃몮킪믾

6 밻픣
(296,645प)

밻탗,
뾈펯�뫰캧 뫰좣 2016.5 2016.7

x
(퍸�몫, 

‘16.12)
-

7
밻캧풫쇔
횀풯쇔햠
(66,711प)

밻솿탗뫰캧 뫰좣 2020.3 2020.6
x

(퍸�몫, 
‘20.10)

-

8 탗찇핯팣
(2,216,073प) 탗탗 뫰좣 2016.11 2017.3 x 2018.2

9 짳�뭧 탛�캧
(43,282प) 핳�짳�뭧 뫰좣 2021.6 2021.7 x -

10 뺣H2 왗혘
(162,000प) 뺣솿탗뫰캧 뫰좣 2021.4 2021.8 x -

11 탛믗먗쨗캧폀
뫰좣 탗솿탗뫰캧 캧폀혗퍃

뫰좣 2021.1 2021.7 x -

햋웇 : 뭨�뭋�쭻. 2023.4.7. ‘2022뼿쟋 밫훻 솿탗먗쨗캧폀  홫캧몫뫷 쫯뫛’. 뺯쭻햋웇
훷 : 1) 뭧잧 킟쟃탗핓 몸풫, 짷켛 8밫 혐�폋 쌫앷 짷·뫻 솿탗먗쨗 캧폀픿 ힻ펌뫛 뫰뫰핯 탗삏

멾픷왗 헿졯 햧멻� 휌
    2) 핳� 짳�뭧핓 몸풫, 밫홯폋 켛혐숗 짷맿 �폧햋(풫켛캼햋)켛혐픿 �쾇폻뫛, 샴 캧폀픿 짷맿, 

뫰뫰, 짷·뫻핯 ힻ 혐ힻힻ 퍅픻 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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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10).

햋웇 : 몸밫솿 솿탗뫰캧핓. 2022.「솿탗먗쨗쪐 퓿쪐옴」 먗혐퍃폋 샻 뫰쇔 멯핓줳

그림 3-1  |  「도시개발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공동 건의문

해당 자료에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매몰비용이 발생

한다는 곳이 6개소, 매몰기간이 발생한다는 곳이 1개소로 나타났으며, 매몰비용이 발생

하는 지점도 용역비, SPC 출자 및 운영, 공모관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10)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동 건의문(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2022)

묺쭒 칺펓졓(칺펓믾맒) 뫃칺졓 칺펓찒(풞) 훊�
뫃믗() �힒삶몒 찒몮

몿 � 10멯 8먗 뫰캧 14홫3,341 58,206 뭧폨 짳ힻ혐 -

1
묌좀줳쫰샣ힻ

솿탗먗쨗캧폀
(2019~2027)

묌좀 솿탗뫰캧 6,550 2,022 솿탗먗쨗뭧폨 ힻ혐
탛�(2022.04.29.)

SPC �햋, 풯폼
심 퍸 89펰 퓋

쟟좫

2
(맻�)뭧잧탗 먐쪻

솿탗먗쨗캧폀
(2020~2030)

뭧잧 솿탗뫰캧 3홫 2,400 8,000 SPC �햋 훻찿 (핓핓몫
퐿웇) (2021.12.24.) -

3
밻뫛�ힻ뭧
쫰먗쨗캧폀
(2018~2026)

〃 4,600 3,500 먗쨗혗뭧폨(GB) 혗
탛� (2020.12.29.)

SPC �햋, 풯폼
심 퍸 61펰 퓋

쟟좫

표 3-18  |  건의문 내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72

아울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 소급입법 측면에서 위헌성이 있

을 수 있다는 의견,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해관계자들간 행정 및 민

사법적 분쟁이 있다는 의견 등이 담긴 법률의견서도 첨부하였는 데(상세 내용 《참고 

2》 참조), 해당 법률의견서에서는 검토의견 종합으로 시행령과 지침 개정안의 부칙 제

2조의 규정은 진정소급입법11)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적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다만, 상위 개정법의 부칙 제2조와의 체계상 정합성 문제는 헌법합치적 법

집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부칙 규정에 단서를 추가하는 등 입법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11)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정․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의미.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해당 의견서는 「도시개발법 개정안(’22.6)」이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음

묺쭒 칺펓졓(칺펓믾맒) 뫃칺졓 칺펓찒(풞) 훊�
뫃믗() �힒삶몒 찒몮

4
캧풫횀풯쇔햠쭻ힻ

솿탗먗쨗캧폀
(2019~2028)

〃 6,566 1,360
캧폀퍸 �몫 퐿웇 (1� : 

2020.10.26., 2� : 
2021.11.05.)

쟟좫밫맿(3뼿) 
쨗컘

5

탗 짳얓 �샣 햋쇔�
�엧킟�

먗쨗캧폀(2016~뫰캧퐿웇
뫛탗핷)

탗 솿탗뫰캧
(뫰좣 훷�: 

탗탗)
1홫 7,465 11,190 풫켛캼샻캼햋 켛혐 퐿웇

(2017.03.02.)

GB혗풤폨심
퍸 15펰 퓋

쟟좫

6
뫰캧�폧 탛믗 먗쨗캧폀

짷맿혗퍃 뫰좣
(2021~뫰캧 퐿웇 뫛탗핷)

〃 3홫 1,056
(� 4멯)

16,227
(� 4멯)

캼샻캼캧폀 켛혐 퐿웇
(2021.07.12.) -

7
켗퍃펌 �몸 픰
킟쟃쨳잧 홫켬캧폀

(2019~2027)
퍃펌 솿탗뫰캧 2홫 5,000 5,000 뫰좣뫰뫛 퐿웇 (풫 켛혐

헿 샣몿) (2021.10.05.)

켛퀓풤폨찿
심 퍸 30펰 퓋

쟟좫

8
�몸 잼 줳

쫰샣ힻ 솿탗먗쨗캧폀
(2021~2027)

뺣 솿탗뫰캧 3,591 559 풫켛캼샻캼햋 켛혐 퐿웇
(2021.08.12.)

뫰좣뫻잧 풤폨
심 퍸 15펰 퓋

쟟좫

9
퐟캫풯퍏씫 AI탗

솿탗먗쨗캧폀
(2019~2025)

�, 퀓퓋
솿탗뫰캧 (뫰좣
훷�: 퐟캫탗)

7,695 5,823 솿탗먗쨗뭧폨 ힻ혐 탛�
(2021.11.29.)

SPC �햋 심
밫햀찿 쟟좫

10 햋쇔� �엧킟�
홫켬캧폀 (2021~2027)

� 솿탗뫰캧
(뫰좣 훷�: 

�탗)
8,418 4,525 풫켛캼샻캼햋 켛혐 퐿웇

(2022.01.11.) -

햋웇 : 몸밫솿 솿탗뫰캧폫. 2022.「솿탗먗쨗쪐 퓿쪐옴」 먗혐퍃폋 샻 뫰쇔 멯핓줳
훷 : 헿몇줳핓 ‘뭧폨ힻ혐 훻찿휌 캧폀 (‘23.3 밫훻)’ 뫷삏 샟쾇 �핯맻 햃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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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동 건의문12)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과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관내 재투자를 도모하기 위

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23개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각 도시공사는 지역별 도

시개발, 공동주택 건설, 주거복지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공사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와 현안사항 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이하 경도협)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부분의 개발 가용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해제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공모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수밖

에 없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통상 2~3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

됩니다.

 현재 경도협 회원사 중 8개 공사는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상당

한 시간,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과다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도시개발법을 개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저희 경도협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해 온 공모사업들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모 

등으로 인해 기 추진사업이 백지화되어 투입 사업비 매몰 등 경제적 손실과 당사자 간의 

소송, 분쟁 및 공공기관의 신뢰도 훼손 등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 핷쭻 캧폀핓 몸풫삏 퀓좤헼쪐핳핓 �햋, 핷쭻 �ힻ핓 쟟퀓 퐿웇(퍸 1,300펰)

 또한 지역 중심의 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약 7만호) 등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 경제적 · 법률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 6. 22. 까지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서 이미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23.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회장

12)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2022.「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동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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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의 소급입법 문제 등 검토13)

❚❚  풫켛캼샻캼햋 ힻ혐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선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

음은 물론, 관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으로도 분쟁이 확대될 수 있음

❚❚  캧폀퍸 �몫 쨊 PFV 쐋삏 SPC 켟잸
 ∙ 사업협약이 체결되고 PFV 또는 SPC가 설립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당사자의 지

위와 PFV 또는 SPC의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바, 이 단계에서 개발사업이 원점으

로 돌아가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퓿쪐옴 먗혐퍃핯 ힿ혐쾇밄햀쪐핳ힻ 폧쭻
 ∙ 도시개발사업 절차나 행위가 법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나 행위가 완료되면 이를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함

 ∙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사업협약 체결 등

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

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  솿탗먗쨗캧폀픿 훻풤삏 �쪐폋 폼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도시개발법령의 개정은 이를 준용하는 다

른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침

(후략)

[ 멻�핓몧 횀 ]
 ∙ 탗옴뫷 ힻ� 먗혐퍃핓 쭻� 혗2홫핓 믗혐픻 ힿ혐쾇밄햀쪐폋 샴즻

왗, 믳 퓿헼 쭻쭿픿 탗혐 풏맻 햃샟뫛 쫿
 ∙ 캼퓿먗혐쪐핓쭻�혗2홫퐻핓�몿캼혐켬 줳혗삏쪐�헼쪐ퟌ픿퓿

폧 퓿쪐옴 쭻� 믗혐폋 샣켗읷 �맻삏 심 햀쪐밫퀛헼픷왗 몫 퀓 햃핇

13)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2022. HIL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 의견서(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령안 등의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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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2.09.06에 김민철 의원 등 11인은 의원입법으로 종전 규정14)에 따른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주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의안번호 2117273).15) 개정 사유로 ‘기 투입비용 뿐

만 아니라 이미 수년간 진행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시간적ㆍ경제적 피해

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협약의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

자 사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들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입

법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은 민‧관 공동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조속

히 달성하려는 당초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용 수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아울러 ‘민간참여자의 선정 방식 뿐만 아니라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사업 협약 절차 및 협약 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

정명령 등 법 제11조의2의 규정 전체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당초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유예 범위를 어느 수준까

지 적용할 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16) 

14) 개정안은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에 대한 3년의 개정법률 

적용유예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규정은 민간참여자의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민간참여자의 

선정 방식(공모)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제11조의2 제2항 및 제7항은 2022년 6월 22일에 시행된 개정

법률에 신설된 내용으로 종전의 규정에는 민간참여자의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15)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2023년 6월 15일, ‘도시개발법’으로 검색)

1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R1G1O1Z0J9X0E9Z0N9A5X9B9G0W2) 

    [2023.8.8. 검색]

묺쭒 헪�픦멺

혐쭻
핓몧

뭨�뭋�쭻

◦ (먗혐퍃퀓혐풏) 밫홯솿탗먗쨗캧폀핓퍃혐헼캧폀�ힿ픿퓿헼풤옻읷쉋옟삏
먗혐퍃핓�ힻ삏핷쭻뫰먋뺓, 먗혐퍃픻쪐혗11홫핓2 믗혐헿�핓헼풤픿픛퐃
폧, 짷‧뫻 뫰쇔캧폀핓 뫰뫰켬뫷 좀켬픿 �샻 홫쾈 샧켬옟삏 샴� 쪐읛
먗혐�ힻ읷쾋삏�졯핯햃뫛, 짷맿캧폀햋읷짳잧혐캧혐쟇픷왗먗혐믗혐
헿�읷 쨫혗샟졯 샟읳 햛혐헼 캧폀뫷 찿뭋폧 뫷솿 맻 숛 퀓 햃핇.

◦ 쌫앷켗, 짷맿핯픟픣 캼, 퍸핓 뺯풤, 퍸�몫 탗 ힻ혐뮇햋 킴핳 혃� 심 샴�
뫰뫰켬 먐 믗혐핯 샧켬뫛햋 삏 뫰핰헼 좤헼픿 횀헼픷왗 뫛옟 풏

표 3-19  |  도시개발법 개정안 관련 기관 등 의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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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과 관련하여, 3년이라는 개정법 적용 유예 조치는 유예한 3년 이내에 구역 

지정을 완료해야 그 의미를 가지는 데, 도시계획, 교통, 재해영향 등의 개별적 심의 

및 협의 등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어 그 효과는 알 수 없다라는 의견도 존재한다18).

  “처해 있는 사업단계별로 다르겠지만, 중앙부처 협의만 해도 오랜 시간이 듭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하는 것도 보통 1~2년 가지고 해결안됩니
다. 만약, 농지를 전용하겠다 하면 농림부 협의 해야 되고...심의는 말할 것도 없
습니다. 다만, 주주간 협약까지 완료되었다 한다면 한번 기대해볼 만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장담은 못합니다. 3년 적용 유예 해줘봐야 목표로 하는 구역 지
정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개정안이라는거죠!  개정된 법률 등의 입법 취지를 충족하면서도 사업을 정상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17) 부당한 도시개발사업추진 저지를 위한 연합회 :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11개 사업의 토지소유자 연합회

18) 자문위원 의견(OO도시공사 XX처장, 2023.6.9. 청취)

묺쭒 헪�픦멺

폀몿
핓몧

뭨
훷�

◦ (먗혐퍃 �켬) 뫰좣혃� 햧�ힿ폋 쌫읳 탗맿헼‧몸혗헼 쟟좫찿풤, 쪐헼 쭿햼 심
쮃풏 캧헼 찿풤 �쾇 풏

◦ 샴솿탗먗쨗캧폀핓몸풫훷�퀗힘뫷맻�혐쭻핓밫홫핳짷맿픿�훷�
뫰밄 샻 혐�폋 밫폧 멾핯즻왗 먗혐퍃 �뫷 풏

샻훷�
멯켟

◦ (먗혐퍃 �켬) 횀헿 쪐읛폋 샻 탛욫읷 밫쨓픷왗 헼쪐몇 �ힿ숓펯퐣 캧폀햠핯
줯숓삏심켛핓핓햋펌캫숓뫛햃픷즻왗쪐헼퍃혐켬쾋폋쌫앷뭧혗�
쟃옣핯 풏

뭨쭻쇔캫
먗쨗

◦ (먗혐퍃퀓혐풏) 짷맿�폧햋ힻ퓿삏픛ힻ숓, 퍸캧폋샻믗혐훻퀓핓줯
읷 좀 솿왘 홫줳 퀓혐 풏

�ힻ
심

쾇픛
햋

핓몧

쭻샴
솿탗먗쨗
캧폀�ힿ
헻ힻ읷
퓿

폫17) 

◦ (먗혐퍃쨓샻) 뫰좣뫻옣횀헿핓믗혐핯폁삏캼폋켗밫켛혐숗캧폀햋싟픻캧폀핓
헼혐켬핳혃�폁핯켛혐숓폃픷즻왗�핇쭻�뫰좣혃�읷샟탗ힿ퍷졫, 
먗혐퍃 �뫷삏 핷쭻 짷맿캧폀햋폋 샻 읷 훷삏 멾핿.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R1G1O1Z0J9X0E9Z0N9A5X9B9G0W2)

       [2023.8.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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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이슈에 대응한 법률 재개정

상기와 같은 적용유예 등과 같은 이슈에 대응하여, 지난 7월 18일, 법률 제19561호

로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으로 명시하고 있

다19).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개정법 적용의 3년 유예를 

명시하였음

헪3혾(짊맒�펺핞컮헣펞뫎헏푷옎) 혗2홫폋솿쮃뭧뫛핯쪐뫰샴탗혗11홫혗1혗1쭻�혗4뱇ힻ폋
샴삏햋맻먔픻혗11폋쌫읳쪐핳픿켟잸밫퓿폧짷맿�폧햋읷뫰좣핓쨤탘픷왗혐몸풫(뫰뫛읷
�폧 뫰좣 혃�읷 멫�뫛, 뫰좣 몫뫷읷 뫰뫛 쐋삏 뫰줳픷왗 퍇잫 몸풫폋 혐샟)폋삏 혗11홫핓2혗2 쨊
혗7핓 짷맿�폧햋 켛혐폋 뫻 먗혐믗혐픿 핯 쪐 탗핷쭻� 3뼿핯 몸뫷 뺛 핯 ��왗 솿탗먗쨗뭧폨픿
ힻ혐삏몸풫쭻�헼풤샟. 핯몸풫캧폀탗픿퓿퍸픻혗11홫핓2혗1쨊혗3쭻�혗7뱇ힻ핓먗혐믗
혐폋 쌫앷 �몫폧퍷 샟(핯 쪐 뫰핷 핯헿폋 핯짳 퍸픿 �몫 몸풫폋솿 쐋 먔샟).

          쭎�
핯쪐픻뫰3먗퓏핯몸뫷뺛쭻�탗샟. 샟쟇, 쪐읛혗18630솿탗먗쨗쪐핷쭻먗혐쪐읛쭻�혗3홫핓
먗혐믗혐픻 뫰 뺛쭻� 탗샟.
햋웇 : 솿탗먗쨗쪐. 2023. 쪐읛 혗19561(2023.7.18., 핷쭻먗혐)

표 3-20  |  도시개발법 中 ‘적용 유예’ 부칙 신설

19) 도시개발법. 2023. 법률 제19561호(2023.7.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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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특성 종합 및 시사점

❶ 전체 도시개발사업 중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22년까지 구역 지정 기준으로 완료 또는 시행중인 전체 도시개발구역 사업은 총 

657개소인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기준으로는 그 중 16개소(2.4%)만이 구역지정까

지 완료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며 구역지정을 준비중인 사업을 합친다 하더라도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기준으로 보면 전체 민

간 도시개발사업 412개소 중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역지정을 준비중인 사업을 

합치더라도 5.3% 정도로 나타났다.

❷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은 꾸준하게 진행되며,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에 따라 관련 체계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조사자료 기준, ’08년도 경남 김해시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작으로 ’10년 

1개소, ’13년 2개소, ’17․18년 각 2개소, ’19년 1개소, ’20년 2개소, ’21년 1개소, 

’22년 3개소 등으로 꾸준히 구역지정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23년 상반기까지는 구

역지정이 이루어진 건이 없으나, 준비중인 6개소 등을 감안하여 보면 ’24년도에 구역 

지정이 대폭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여진다. 이같은 현실과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 기조에 비추어 보면, 중앙정부가 검토해야 할 사업이 ’24년도에는 물릴 수 있으

며 이를 대비해 중앙정부는 전문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검토 

체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❸ 민간공동도시개발사업은 ‘수용’을 활용한 사업방식이 대부분임에 따라,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에 관한 결정 사유애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조사자료 기준, 울산광역시의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구역을 혼용방

식으로 시행한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방식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였다(21개소, 

95.4%). ’22년까지의 전체 도시개발사업 657개소 중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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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개소(50.8%)인 데 비해 월등히 높으며, 공공부문이 시행한 전체 도시개발사업 245

개소 중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151개소(61.6%)와 비교해도 그러하다. 이에, 도시

개발사업의 수용방식의 확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차제

에 중앙정부는 위원회의 토지수용에 관한 결정사유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❹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주거형을 포함한 형태로 대부분 시행하므로,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2년에 지정된 민간부문이 도시개발구역 26개소 중 25개소가 주거형으로 시행중인 

데 비해,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은 5개소 중 2개소에 불과하였다. 민관공

동 도시개발사업은 1개소(공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거, 주거/상업, 복합형 등으로 

주거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는 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형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

이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❺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국공유지를 포함한 형태로 대부분 시행하므로, 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조사자료 기준, 모든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

는 경향을 확실히 띄고 있었으며, 그 비중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도시개발구역 전체

가 국공유지인 경우도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은 토

지수용 문제 및 국공유지의 적정 활용 등의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

져 있으므로, 이러한 활용 행태에 대한 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타당한지에 대해 검

토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❻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주체가 대상지의 토지 일부를 직접 사용하여 시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접 사용의 적정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

독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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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는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 직접 사용을 한다고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17개소) 할 것으로 보이는(3개소)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주체의 의한 직

접 사업시행 방식을 통상적으로 활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

접 사용의 적정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직접 사

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CHAPTER 4

1.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이슈 발굴 및 유형화 ······· 83

2. 민관공동 도시개발 주체의 공공성 이슈 ····················· 88

3. 민관공동 도시개발 과정의 공공성 이슈 ··················· 110

4. 민관공동 도시개발 결과의 공공성 이슈 ··················· 131

5. 이슈 종합 및 시사점 ··········································· 152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공공성 이슈 분석





제4장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공공성 이슈 분석 ․ 83

04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공공성 

이슈 분석

본 장에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주체, 과정, 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민간수용 위주의 사업시행방식,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대책에 대하여 

이슈를 제기하였다. 과정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절차 및 협약승인 

제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부채납 제도를 중심으로 논점을 정리하였다. 결과와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제도화한 조성토지 직접사용 및 전매제한 제도 

그리고 민간 이윤율 상한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각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 초점

집단면접(FGI)을 통해 적정성 검증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1.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이슈 발굴 및 유형화

1) 이슈발굴 및 유형화

문헌검토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및 언론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 이슈를 민간수용(공영개발), 감독강화(검사제도), 민간공모․협약, 기부채납(공공

기여), 조성토지 직접사용, 개발이익 환수(이윤율)로 발굴하였다. 사업방식과 관련

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민간 시행자에게도 수용권을 부여함에 따라 개발

이익의 편취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수용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다. 중앙정부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검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정권자인 

지자체와의 권한배분 이슈가 제기되었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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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 공공이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자를 공모하도록 의무화하고 

역할분담 및 민간 이윤율을 포함한 협약체결에 대해 지정권자가 검토 후 승인하도록 

규정하면서 협약검토의 방식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부채납과 관해서는 

대상지 여건과 무관하게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 비율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공공기여를 부관으로 요구하면서 운영방식을 합리화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이 출자비율 이상으로 조성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민간 참여 유인이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제한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검토1) 중에 있다.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는 개발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기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강화함에 동시에 민간의 이윤을 제한

함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사업부터 민간 참여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6가지 이슈들은 2장에서 정립한 주체, 과정, 결과 등 3가지 관점으로 분류

하였다. 주체 관점에서 현재는 사업방식 선택에 대한 기준 등이 모호한 상태에서 지정

권자가 단순히 사업성에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재산권 침해 및 특혜발생 우려가 있는 

민간수용권이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보았다. 또한, 지자체가 내적 통제장치를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승인 및 검사 등의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에 따라 검사

대상 및 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과정 측면에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및 협약승인 절차를 법률에서 명시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체결한 협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정권자 또는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검토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개발

이익 환수관점에서 기부채납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무관한 시설의 설치나 개발이익 

상당한 부분을 요구할 경우 사업지연 및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 측면에서 조성토지 직접사용 비율을 출

자지분 범위 내로 제한함에 따라 모수가 되는 조성토지 및 비율의 적용방식에 대해서 

구체화가 필요하고, 현재 공공시행자에게만 적용하는 전매제한을 민관공동 도시개발

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3.3.3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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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 논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간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수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현장의 인식 및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1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이슈 유형화

2) 이슈 검토

연구진이 발굴한 이슈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우선,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개발의 

주요 사업주체 및 관계자(국가·지자체·공기업·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 데, 이는 도시개발 추진 과정상 공공성 검증이 필요한 절차와 요소, 적정

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성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총 5개 부문의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항목

일반 사항 부문, 경력, 경험 횟수, 주요 사업지역 등

공공성 확보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수준

적정한 공공으로 환원하는 수준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제한에 대한 의견

민간이윤율 상한이 향후 미칠 영향

표 4-1  |  전문가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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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로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13일간 진행하였

으며, 조사대상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직간접적인 시행경험을 가진 공공 및 민간

부문, 학계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공공부문은 전수조사시 시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 지자체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민간부문은 전수조사시 

나타난 민간참여자와 함께 한국부동산개발협의의 도움을 얻어 회원사들 대상으로 전문

가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학계 전문가는 우리 원 전문가 풀(pool) 및 선행 연구 등 문

헌 검토를 통해 얻은 명단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36명, 민간부문 35명, 학계 전문가 35건으로 총 106사례를 

확보하였으며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다.

구분 항목

기부채납, 개발이익 환수 등 

공공기여

공공 및 민간참여자간의 협의에 의한 결정 권고에 대한 의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

기부채납 관리감독 중요 부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재량권

도시개발지정권자의 재량권 부여 수준

높여야 할 지정권자의 재량권

축소해야 할 지정권자의 재량권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주체

사업추진주체 관리감독 중요 부분

민간참여자 선정 관리감독

공공과 민간참여자간의 협약 관리감독

사업추진주체의 설립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추진주체의 운영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

환지방식의 공공성 제고

환지방식 공공성 강화 필요성

공공성 제고 시행 수준

환지방식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자료 : 연구진 작성

구분 사례수 비율(%)

부문

공공 부문 36 34.0

민간 부문 35 33.0

학계 전문가 35 33.0

표 4-2  |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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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계, 공공 및 민간 시행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여 이슈의 적정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공공시행자의 경우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많은 지방공기업의 실무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민간 시행자는 부동산개발협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구성하였다. 학계 전문가는 민관공동개발사업, 기부채납,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섭외하였다. 이슈별 개선방향 및 중앙정부의 협약 및 검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시행자 그룹별로 FGI 인터뷰를 2차례 진행(’23.9.26. 및 

‘23.10.24.)하였다.

구분 분야별 자문위원

학계 김예성 박사(김앤장), 박태원 교수(광운대), 조필규 박사(LHI)

민간 김양훈 실장(더랜드그룹 기획전략실), 윤상로 부장(KR산업 개발사업팀)

공공
고기훈 처장(평택도시공사), 이용배 팀장(의왕도시공사), 

최창영 처장(남양주도시공사)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4-3  |  FGI 자문위원 구성

구분 사례수 비율(%)

경력

5년 이내 11 10.4

5~10년 6 5.7

10~15년 13 12.3

15년 이상 76 71.7

경험 횟수

1~3회 38 35.8

4~6회 16 15.1

7~9회 5 4.7

10회 이상 47 44.3

주요 

사업지역

수도권 85 80.2

지방 광역시 9 8.5

지방 광역도 12 11.3

전체 106 100.0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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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공동 도시개발 주체의 공공성 이슈

1) 민관공동 도시개발 사업시행방식: 민간수용

(1) 논의배경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택지개발촉진법의 대규모 수용사용 방식으로 인한 사적재산권 

침해 및 토지 보상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사업방식들을 통합·보완하면서 사업

시행방식을 다양화하였다. 도시개발방식은 사업주체에 따라 공영개발, 민간개발, 민관

합동개발로 구분할 수 있으며(여홍구, 1999; 2), 신시가지 개발은 주로 공영개발로 

추진되어 왔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민간이 참여

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공공용지 확보 및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가 대부분 시행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으로 사업시행주체를 제한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하면서 수용

방식 외에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여 사업지 여건에 따라 탄력

적인 시행방식을 허용하고 있다(유재윤 외, 2012; 11).

  - 핊삶픦훊�힎혾컿칺펓
  - 핊삶픦뫃펓푷힎혾컿칺펓
  - 킪많힎혾컿칺펓 (묺솒킪몒쩣)

  - �힎묺헣읺칺펓
    (묺�힎묺헣읺칺펓쩣)

  솒 킪맪짪 칺펓

자료: 유재윤 외, 2012. p.10

그림 4-2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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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은 제정 이후 민간시행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민관이 공동

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로 추가하였고 민간의 수용요건 완화 등 민간참여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과거 공공부문 주도의 획일적인 도시개발의 

획일성, 공공부분의 비대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간시행자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한상훈, 2021b; 4). 구체적으로 2000년 도시개발법 최초 제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3년 민관공동출자법인(공공 50%이하 출자), 2007년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공동), 2012년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단독)도 시행자로 추가하면서 민간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   분 시 행 자 허용년도 (법개정시기)

공공시행자

1. 국가․지자체
2000.7.1.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2007.10.12.

4. 지방공사

2000.7.1.

민간시행자

5. 토지소유자

6. 조합

7. 수도권외 이전법인

8. 주택건설사업자 2007.10.12.

9. 토목공사업자 2000.7.1

9호의2. 부동산개발업자 2012.7.18

10. 부동산투자회사(리츠) 2007.10.12.(공동) 및 2012.7.18.(단독)

공동시행자 11. 공동출자법인 2000.7.1.(공공주도) 및 2003.7.1.(비율무관)

자료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사업시행자)의 개정연혁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표 4-4  |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확대 

또한, 2007년에는 도시개발법 개정을 통해 민간 시행자가 수용사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50%이상(기존 2/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수용요건을 완화하였다. 더욱이 공공이 50%이상 출자하여 지배권을 확보한 

민관공동법인에 대해서는 토지확보 및 동의요건 자체를 면제해 줌으로써 공공시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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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2)하였다. 재개발, 재건축 등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나대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토지를 단기간에 적정가격으로 매수하는 토지확보(지주작업)가 개발사업 수익성 및 

성패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 2007년 법 개정으로 사업주체가 공공 또는 민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필요” 및 “정당보상” 요건을 충족3)하면 수용권을 부여할 수는 

있으며, 도시개발법에서는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경우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당초: 도시개발법 개정 전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변경: 도시개발법 개정 후
[법률 제8376호, 2007. 4. 11, 일부개정]

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내지 제6호의2 및 
제7호(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자료: 도시개발법, 2007, 법률 제8376호, 4월 11일 일부개정.

표 4-5  |  민간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완화(2007)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단일 용도가 아닌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조성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1980년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이후 공영택지개발은 

공공주도의 대규모 토지수용을 통해 도시지역에 신속하게 택지를 확충하였고 개발

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하여 고도 성장기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조혜경, 2022.5.3., 도시개발의 공적 성격과 민관 공동 개발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pp.16~17.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1987,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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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공주도의 획일적 사업추진, 보상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사업자의 재원 부족 등

으로 공영개발의 문제점도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개발사업은 택지, 

산업 등 단일목적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주거․상업업무․산업․문화․공공시설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계획적, 균형적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이강녕, 2007; 117)하는 데 차별성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급자 중심의 택지공급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개발

주택수요 중심의 택지공급 도시발전 측면의 도시개발

정부 정책에 의한 하향식 개발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의한 상향식 개발

고성장 시대의 대량공급 수요에 의한 공급

공영개발에 따른 가격통제 민간 참여 및 가격자율화 

자료 : 김종하, 2015, 택지공급방식 변화에 따른 도시개발법 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p.15

표 4-6  |  도시개발법 민간참여 확대 패러다임

최근 3기 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직주근접 및 생활편의성 제고를 위해 복

합용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주거형 중심으로 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복합용도 개발수요에 따라 3기 신도시는 기존 베드타운형 신도시

와 달리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자족용지의 기준이 상향4)되었고 정부에서도 대

규모 자족용지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내에서 자족성

을 갖도록 계획지표를 설정하라는 지침5)만 있어 여전히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

거형(26.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특히 민간 시행자의 경우 주거형 도시개

발사업 면적이 69.4㎢로 8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공공주택사업에서는 100만㎡ 미만의 지구는 자족용지 확보기준이 없어졌으나, 330만

㎡~990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에서는 택촉법 및 신도시계획기준 대비 5% 수준 상향 (최민아 외, 2022, 수도

권 사업지구의 자족용지 토지임대방식 도입 여건 및 사업모델, p.18)

5) 고용 및 경제규모의 설정은 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되 해당 사업구역의 인구규모와 비교하여 가급적 

사업구역 안에서 자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2022, 제2편 개발계획의 수립, 제2절 

주요지표의 설정, 사회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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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거형 비주거형
상업 복합 산업 관광 유통 공공

합 계
123.5

(73.7%)
44.0

(26.3%)
4.0 32.3 2.3 3.6 0.9 0.8

공 공
54.1

(61.3%)
34.1

(38.7%)
1.8 26.0 1.5 3.1 0.9 0.8

민 간
69.4

(87.5%)
9.9

(12.5%)
2.1 6.4 0.8 0.5 0.1 -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2020.3.25.,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p.7.

표 4-7  |  도시개발사업유형별 구역면적 현황 (2010~2019)

(단위 : ㎢)

특히 최근 민관공동 도시개발 사업의 사례를 보면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프로젝

트투자회사(SPC)를 설립하고 시가화되지 않은 녹지지역을 수용한 이후 분양금 회수가 

빠른 주거중심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구    분 하남 마블시티 의왕 백운밸리 성남 판교 대장 오산 운암뜰

주관(민간참여자
모집연도)

하남도시공사
(2011)

의왕도시공사
(2013)

성남도시개발공사
(2015)

오산시
(2019)

민관공동
시행자명
(설립일)

하남마블링시티개발(주)
(2011.8.9.)

㈜의왕백운프로 
젝트금융투자

(2014.3.14.)

㈜성남의뜰
(2015.7.27.)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주)

(2021.10.13.)

자본금 50억 50억 50억 50억

공공의 
출자비중

하남도시공사: 48%
남양주도시공사: 2%
광주지방공사: 1%

의왕도시공사: 
49%+1주

고양도시관리공사: 
1%

성남도시개발공사:
50%+1주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 5.3%
수원도시공사: 5.3%

총 사업비 5,884억 1조 447억 1조 5,000억 7,500억

부지면적 155,384.4㎡ 954,979㎡ 917,068.8㎡
584,123㎡

(‘22 주민공람 기준)

수용인구
(밀도)

3,068인 
(197.4인/ha)

10,608인
(111.1인/ha)

15,938인
(173.8인/ha)

약 13,000명
(222.6인/ha)

기존 용도지역 자연녹지(GB) 자연녹지(GB) 자연녹지(GB) 생산 및 자연녹지

변경 토지이용
주거: 42.6%
근생: 0.8%
기반: 56.6%

주거: 34.84%
상업: 7.61%
산업: 8.65%
기반: 48.92%

주거: 45.57%
상업: 0.91%
기반: 53.49%

주거: 25.3%
상업: 15.4%
지원: 14.7%
기반: 43.4%

자료 : 한국일보, 2021.9.27. (배유진 외, 2022을 일부 수정인용)

표 4-8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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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도출

수용방식의 경우 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만으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귀속될 경우 사업추진 전반의 특혜시비 및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는 낮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구역지정) 

이전의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평가․보상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도시개발사업법상 조성토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반

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한 조성원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라 개발부담금

으로 일부 환수하더라도 개발 전 낮은 지가로 수용할수록 개발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이다.

자료: ㈜세움감정평가법인 홈페이지, 개발부담금 업무소개. 

그림 4-3  |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발생구조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정권자가 일차적으로 환지

방식을 먼저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개발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 편의를 위해서 토지소유주의 사적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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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수용권을 부여할 정도로 공익이 크다 할 수 있는지 

사업추진 초반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성격, 대상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환지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6). 즉, 민관공

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방식의 선택은 조성하고자 하는 대지와 건축물의 성격(집단

적 조성)에 비추어 환지방식으로는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감보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

는 등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단순 주거형 개발보다는 사업목적의 공익성(지역개

발, 기반시설 확충 등)이 현저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 전문가 설문조사

①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수준

그간 경험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 개발이익 환수 등과 같은 방법

으로 확보하는 공공성의 수준은 어떠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결과, 응답자의 51.9%가 

공공성 수준은 적절했다고(매우 적절했다 및 적절했다) 응답하였고, 17.9%는 부족

했다고(매우 부족했다 및 부족했다) 응답하였다.

그림 4-4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수준

6) 도시개발법 시행령(2023, 대통령령 제33828호) 제43조는 수용방식의 사업을 선택하는 경우로 “계획적이고 체계

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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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부족했다
부족했다 보통이다 적절했다

매우 
적절했다

5점 척도
(점)

전체 1.9 16.0 30.2 43.4 8.5 3.41

부문

공공 2.8 8.3 22.2 50.0 16.7 3.69

민간 2.9 11.4 42.9 37.1 5.7 3.31

학계 - 28.6 25.7 42.9 2.9 3.20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 정리

② 환지방식에서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도시개발법 개정은 민관공동 출자법인이 토지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는데, 환지방식인 경우에도 이러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결과, 응답자의 58.5%가 환지방식인 경우에도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응답하였고, 23.6%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고(전혀 

그렇지 않다 및 그렇지 않다) 응답하였다.

그림 4-5  |  환지방식에서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점)

전체 4.7 18.9 17.9 41.5 17.0 3.47

부문

공공 5.6 25.0 16.7 30.6 22.2 3.39

민간 8.6 17.1 25.7 37.1 11.4 3.26

학계 - 14.3 11.4 57.1 17.1 3.77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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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용방식 대비 공공성 제고 수준

환지방식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인 경우에 공공성 제고를 시행한다면 그 수준은 

수용방식에 비해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결과, ‘수용방식과 비슷한 수준’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용방식보다 낮은 수준’ 38.7%, ‘수용

방식보다 높은 수준’ 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6  |  수용방식 대비 공공성 제고 수준

구분 수용방식보다 높은 수준 수용방식과 비슷한 수준 수용방식보다 낮은 수준

전체 21.7 39.6 38.7

부문

공공 16.7 36.1 47.2

민간 28.6 34.3 37.1

학계 20.0 48.6 31.4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 정리

④ 환지방식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리 감독 중점사항

환지방식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 ‘구역 지정 시 사업성 검토’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규정을 초과한 공공시설 확보요구’ 24.5%, ‘지역주민의 개발

반대 민원’ 20.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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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  환지방식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리 감독

구분
지역주민의 
개발반대 

민원

구역 지정 시 
사업성 검토

구역지정 시 
잘못된 법적 
절차로 인한 
지정취소

규정을 
초과한 

공공시설 
확보 요구

제 
영향평가의 

중복

행정관청과 
협의과정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전가
전체 20.8 31.1 5.7 24.5 0.9 2.8 14.2 

부문

공공 13.9 25.0 13.9 33.3 - 2.8 11.1 

민간 17.1 28.6 2.9 31.4 2.9 5.7 11.4 

학계 31.4 40.0 - 8.6 - - 20.0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 정리

(4) FGI 의견 종합

전문가, 민간 및 공공시행자 대부분은 민간수용 제한에 사업방식은 장단점이 있어 

선택의 문제이고 민관공동법인에게도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9년 이후 공익성 심사가 강화되어 민간수용의 남용은 해소되고 

있어 수용권 제한이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더 위축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 정착했던 원주민이 많은 경우 개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환지방식을 선호하나 일반적인 경우 환지방식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주민들도 대부분 수용방식을 선호하고 만족도도 높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수용이 대부분 유리하고 실제로 시행해 본 입장에서 원주민들도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하면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은 빨리 보상받고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환지방식으로 우선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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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환지방식은 초기 토지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사업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총비용 절감이 크지 않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나면 체비지를 매각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도 많지 않아 민간의 참여유인이 낮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도시개발법 제정 자체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윤율을 10%로 줄이겠다는 
자체가 민간수용권 부여라는 대전제를 갖고 논의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 환지방식이 
어려울 경우에만 수용을 하라는 것은 민간은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지방식으로 가면 아마 민간사업자들은 리스크 때문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공공이 다 택지개발을 맡아야 
하는 데 세수도 부족하고 채권 발행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이 모든 사업을 다 추진
하면서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지 특성에 따라 필지 규모가 너무 다양하여 감보율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주

민성향이 수용방식을 선호할 경우 환지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나 민간참여를 전제

한 민관공동사업에서는 사업기간 및 수익성이 높은 수용방식이 적합할 수 있어 어느 

방식의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환지방식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하여 
유대감이 강하고 지역을 유지하는 보존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지의 크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 공통 감보율 적용이 공평해질 수도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면 수용방식보다 공공성은 좋아질 것 같은데 사업추진은 잘 안될 것 
같고 현재 부동산 경기에서 사업이 추진되게 만들려면 공공성을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
하면 민간참여를 유인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개발법 제정 자체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이윤율

을 10%로 줄이겠다는 것도 민간수용을 전제로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환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민간참여를 위축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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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공용수용 방식의 택지개발사업하고 환지 방식의 토지구획 정비사업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집단적인 주택공급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공영개발에 초점을 두었었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양적인 부분에서는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되면서 이러한 법들을 
합치게 된 것도 민간의 효율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하고 개발방식의 선택 다양성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라 절대적으로 무엇이 먼저냐는 것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주택법, 자연공원법 등에서는 민간수용을 배제하는 사업도 있으나 산업

입지법, 민간투자법 등과 같이 93개 특별법에서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수용권을 

부여7)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등에서는 공공출자비율과 무관하게 수용권 부여하고 

있어 민간수용권 부여 자체가 과도한 특혜는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분 민간수용 허용 법률 민간수용 배제 법률

법명(조항)

산업입지법(제22조), 지역개발지원법(제27조),
민간투자법(제20조), 물류시설법(제10조),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 
통합교통체계법(제54조) 

관광진흥법(제54조), 주택법(제24조),
수목원정원법(제8조의2), 온천법(제10조의4),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3.3.4.)의 개별법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표 4-9  |  주요 법률의 민간수용 관련 규정 

 “민간수용을 허용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수용권 부여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적 이익과 사적 재산권의 침해 수준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문제이지 사업
시행주체가 공법인이냐 사법인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간수용의 남용은 공익성 심사강화 및 정당보상의 원칙 강화로 해소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절대적으로 옳은 사업방식은 없기 

때문에 민간수용이 가능한 절대적 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방식을 합리

적으로 결정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수용방식의 불가

피성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7) 한국일보, 2021.11.3., 50년 넘게 반복되는 토지수용 비극...승자는 언제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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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1) 논의배경

2009년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특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하였다. 지역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일정 규모(100만㎡) 이상의 

구역 지정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에서 협의로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직권으로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당초: 도시개발법 개정 전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변경: 도시개발법 개정 후
[법률 제9862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후단 

삭제>

2.「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생 략)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 도시개발법, 2009, 법률 제9862호, 12월 29일 일부개정.

표 4-10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지자체 이양 (2009)

개별법령에 따라 중앙정부가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여하는 단일목적 개발사업에 

비해 도시개발사업은 일정 면적 이하에서는 지역수요를 파악하기 용이한 지자체가 독자적

으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에는 유리한 장점이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및 개입을 최소화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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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8)되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추진하기 전에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및 중복투자 등에 관한 검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00

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지정 시 국토부 협의를 거치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남겨

두었으며 2022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의대상을 50만㎡ 이상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당초: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전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후
[대통령령 제32715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료: 도시개발법 시행령, 2022, 대통령령 제32715호, 6월 21일 일부개정.

표 4-11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 협의대상 확대(2022)

민관공동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대부분 활용되는 특수목적법인(PFV)의 경우 감독

기관 및 관리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는 자본금 50억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은 높으나 주주 배당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많은 개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다(김진․서정렬, 2008; 6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PFV 방식은 지가가 높은 중심상업지역에서 민간의 자금과 창의

성이 필요한 복합개발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방식9)이나 점차 도시개발사업이 대형화

되면서 민간 또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도 활용되고 있다10). 이러한 PFV는 리츠, 

펀드 등 다른 SPC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관리부처가 없어11) 부동산투

자회사(REITS)를 장려하거나 감독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8) 배명호, 2021.12.11., 도시개발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p.42.

9) 주간조선, 2021.10.2., 부동산 전문가가 본 ‘대장동’의 이상한 사업자 공모

10) 김진, 2007, 민간개발에도 PFV방식 도입

11) 인베스트조선, 2022.3.16., 주무부처 없이 계획된 도시개발 잔혹사․․․PFV제도, 차기 정부서 손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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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자료, 2021.2., 민간SPC 정의(배유진 외, 2022에서 재인용)

그림 4-8  |  PFV의 개념 및 설립요건

 

민관공동법인의 경우 공공의 출자비율 등에 따라 적용법률이 달라지게 되어 관리

수준의 편차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직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출자

출연법에 따라 출자기관으로 분류되어 해당법인은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시스템에 경영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50% 이상을 

출자하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임원 공개모집, 겸직제한, 지방

자치단체와 성과계약, 직원 경쟁채용 등의 규정도 적용되나 국가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단독으로는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기준은 면제된다.

지방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상법상 자회사로 분류되며 최소 20% 

이상만 출자해도 국제회계기준상 사업의 손익이 지방공사와 연결재무제표로 공유하게 

된다12).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는 개별기관의 출자비율을 최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동출자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이 경우 공공이 합산으로는 지배권을 갖고 있으나 

개별기업 중에서는 민간이 최대 주주가 되거나 너무 많은 주체들이 관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출자한 법인의 경우 행정

안전부의 법령 및 공시시스템에 정보가 공개되나 지방공사 출자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 시 외감기업으로 분류되어 회계감사를 받는 것 외에는 해당 법인을 관리감독할 

규정 및 감독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12) 동아비즈니스리뷰, 2021.4., 종속-관계기업 구분하는 지배력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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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공시행자 50% 이상 

단독출자
공공시행자 50% 이상

공동출자
공공시행자 50% 미만 출자

지자체 
직접출자

지자체 종속기관
(사례: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지자체 및 공사 출자기관
(사례: 오산운암뜰도시개발,

춘천학곡도시개발)

지자체 출자기관
(사례: 양주역세권개발, 

의정부리듬시티,
사천아이씨도시개발주식회사)

지방공사 
출자

지방공사 자회사
(사례: 성남의뜰,
풍무역세권개발)

지방공사 공동 출자회사
(사례: 의왕백운프로젝트,

하남마블링시티개발) 
지방공사 출자회사 

자료: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홈페이지. 경영공시 및 외감기업 회계감사보고서(2023.6.14. 검색)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4-12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유형

2021년 법개정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취소 등의 법적 제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가 아닌 대부분

에서 구역지정 및 고시를 통보한 이후 중앙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단이 부재했고 변경

이력 및 공정률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개정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며,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수행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가 

가능하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공공이 부적절하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거나 

승인받은 협약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인가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당초: 도시개발법 개정 전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변경: 도시개발법 개정 후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표 4-13  |  중앙정부 보고 및 검사권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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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도출

중앙정부의 검사제도가 옥상옥이 되지 않고 검사를 위한 행정비용을 상쇄하는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검사방법 및 처벌수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에서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3명에 불과하여 협약승인과 동일하게 중앙

정부의 검사대상을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중에서도 지정권자와 시행자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중앙정부가 검사를 

요청하고 보고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는 낮으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기존 관련 제도(감사, 감리, 심의 

등)와의 중복상충을 최소화하고 전문기관 간의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2021년 법개정 이후 공모절차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경중에 따라 처벌이 과도할 경우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입찰

당초: 도시개발법 개정 전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변경: 도시개발법 개정 후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해당하는 자가 출자에 참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정권자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민간참여자를 선정한 경우

2. 시행자가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협약 

내용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 도시개발법, 2021, 법률 제18630호, 12월 21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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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일정 기간 제한 등 중간 수준의 처벌도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간헐적 검사제도 

보다는 소수 의사결정자 외에도 연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수시로 접근하여 실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자본금, 출자비율, 총사업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매년 공시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3) 전문가 설문조사

① 사업추진주체 관리 감독 중요 부분

공공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사업추진주체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한다면 어느 부분

에서의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결과, ‘공공과 민간참여자 간 

협약’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발계획 수립’ 25.5%, ‘민간

참여자 선정’ 1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  사업추진주체 관리 감독 중요 부분

구분
민간참여자 

선정

공공과 
민간참여자

간 협약

추진주체
(PFV) 설립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준공

전체 18.9 35.8 7.5 25.5 9.4 2.8

부문

공공 30.6 33.3 5.6 27.8 2.8 -

민간 17.1 31.4 5.7 25.7 11.4 8.6

학계 8.6 42.9 11.4 22.9 14.3 -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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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추진주체의 설립 단계에 대한 관리 감독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추진주체(PFV)의 설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 ‘재원조달계획’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사결정 구조’ 31.1%, ‘재무능력’ 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0  |  사업추진주체의 설립에 대한 관리 감독

구분
조직·인력 

분포
의사결정 

구조
자본금 출자

재원조달 
계획

차입금 상환 재무능력

전체 9.4 31.1 6.6 34.0 2.8 16.0

부문

공공 5.6 47.2 2.8 30.6 2.8 11.1

민간 17.1 14.3 11.4 37.1 2.9 17.1

학계 5.7 31.4 5.7 34.3 2.9 20.0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⑮ 사업추진주체의 운영 단계에 대한 관리 감독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추진주체(PFV)의 운영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리스크(비용증가, 

기술 등)’가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사회’ 27.4%, ‘시설물 결함

(아파트, 상업시설 등)’ 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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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  사업추진주체의 운영 단계에 대한 관리 감독

구분 이사회 주주총회 리스크 소유권 이전 시설물 결함 미분양 처분

전체 27.4 2.8 57.5 2.8 5.7 3.8

부문

공공 36.1 - 58.3 - 2.8 2.8

민간 25.7 5.7 48.6 5.7 8.6 5.7

학계 20.0 2.9 65.7 2.9 5.7 2.9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4) FGI 의견 종합

기존 관련 제도들과 중복상충으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검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보공개 및 공공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하였다. 다만,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협약이 완벽한 내용을 담을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 운영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사항까지 검토내용으로 담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공모에서 떨어진 업체가 공모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

해 달라고 검사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검사제도의 

목적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과 같이 검사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야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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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대규모 공모들은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니 아마 떨어진 상대 회사에서 제도를 
악용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검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지가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하면 국가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한번 더 점검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점검의 
목적과 전문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야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행자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모든 주체가 의사결정 및 협약문구 하나

하나에 독소조항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도시공사 역시 지방공기업으로 

항상 감사와 수사에 대비해야 하므로 향후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없도록 추진 중에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였다.

 “지금도 지정권자가 승인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에서까지 인가취소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취소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인가취소가 되면 사업자도 
주민도 다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지정권자가 취소하면 민간은 그동안 투입한 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소송을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처분 전까지는 사업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 민선 지자체장은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인가 취소의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인데 법적 책임을 질 주체가 아닌 중앙정부 공무원 및 전문기관이 

인가취소까지 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고권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라 중앙정부의 사업인가 취소를 허용한 것은 
사회 성숙 과정에서 과한 느낌이 듭니다. 취소하려고 하면 판단의 근거가 필요한데 
중앙정부가 자료를 다 볼 권한은 없고 결국 수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권한을 가진 지정권자가 책임을 부담해야지 중앙정부가 너무 깊숙이 관여하거나 
중복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도시 시장과 같이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동일한 경우는 구분해서 관리감독 방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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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정된 전문기관13) 간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3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

하여 분야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적 내용에 대한 검사는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본일 외(2022, 146)에서도 전문

기관별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위해 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공동 연구를 통해 검사 

항목별 표준화된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각 기관별 전문

분야 및 기능을 고려하여 기관별 수행지침을 만들되 이를 통합한 검사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 전문기관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계획적인 이슈일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런데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로 역할을 이미 담당하고 있어 다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는 애매할 것 같고 해서 연구원 입장에서는 역할이 간사 역할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거용지 비율이 인근 개발사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임대주택 용지 비율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을 직접 내리기
보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장기간 복잡한 사업구조로 추진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

에서 한 시점에서 단면만을 보고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는 필요하며 지배권을 보유한 공공시행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유사 사례 정리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직은 지자체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본 사례가 

많지 않고, 공공부문의 개별 담당자가 업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법인설립, 공사비, 사업추진 내역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지자체의 추진 역량 및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3)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현재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2023, 제8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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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관공동 도시개발 과정의 공공성 이슈

1) 민간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1) 논의배경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절차를 명문화하였다. 그간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때 따라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참여자 공모, 심사 

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 사업협약 포함사항, 지정권자 승인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공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방식을 의무화하면서, 법 시행일(’22.6.22.) 이후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022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절차의 예외를 토지소유자가 도시지역에서 소규모(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안

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당초: 도시개발법 개정 전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변경: 도시개발법 개정 후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신 설>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공공 
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료: 도시개발법, 2021, 법률 제18630호, 12월 21일 일부개정.

표 4-14  |  민관공동사업에서 공모 의무화(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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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법 개정 이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공모 없이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법 적용시점을 유예하였다. 공모 의무화 

이후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로 전환하였고14), 경기도에서는 기존 

공모방식 추진사업 중 시행일(’22.6.22.) 내에 구역지정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아 민간(우선협상대상자)을 다시 선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가 지위유지를 위해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15), 김태영 외(2022, 43)에 

의하면 6월 시행 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업이 5개소, 매몰기간이 발생할 곳이 

1개소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절차에 따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민간

참여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추가(’25.6.22.)로 부여

하되 민간참여자의 지위와 관계없는 민간 이윤율 상한, 협약체결 시 승인 절차 등 공공

성을 강화하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다.

당초: 도시개발법 개정 전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변경: 도시개발법 개정 후
[법률 제19561호, 2023. 7. 18, 일부개정]

부칙 제2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년동안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 당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공고를 통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고, 공모 결과를 공고 또는 공문으로 알린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이 법 공포일 이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료: 도시개발법, 2023, 법률 제19561호, 7월 18일 일부개정.

표 4-15  |  민관공동사업에서 공모 유예(2023)

14) 대한경제, 2022.12.7., 민관 공동의 도시개발사업...‘민간’은 떠나고 ‘공공’만 남나.

15) 뉴시스, 2022.5.17., 리셋 위기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소송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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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절차 의무화와 함께 공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과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지정권자 또는 중앙정부가 검토 후 승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도시및지역개발사업에서 ‘협약’은 사업주체 간에 서로 협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내용(규모, 시기, 부담 등)을 상호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해당사자 모두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결16)한다. 도시개발사업의 대형화 및 복합화에 따라 민간과의 

공동사업 및 협약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표준 실시협약은 존재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간의 갈등 및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21년 

개정법에서는 공공과 민간참여자의 협약내용에서 법 취지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지정권자 승인 후 국토부에 보고하되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도록 하였다.

도시개발법 개정 전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도시개발법 개정 후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신설>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④ 공공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 체결을 
승인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이 
위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자료: 도시개발법, 2021, 법률 제18630호, 12월 21일 일부개정.

표 4-16  |  민관공동 법인의 관리강화 규정 (2021)

법령에서 협약에 담아야 할 내용들은 규정하고 있지만 승인을 위해 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협약서상 이윤율 산정 및 수익배분에 

관한 세부 산출기준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17) 공공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수

16) 진미윤 외, 2005, 기업도시개발 협약에 관한 연구,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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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 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은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 등에서 다양한 사업구조를 감안할 때 표준협약서를 만들기

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성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주

요 검토항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법령에서 협약내용으로 규정한 사

항을 보면 주로 역할 및 사업비 분담, 조성토지 직접사용, 민간 이윤율 및 재투자 계획 

등 ‘21년 법 개정으로 강화된 내용과 일반적 협약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구   분 법 11조의2 제3항 시행령 제25조의3 제7항 지침 1-7-6 제2항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O

출자자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O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O

출자자 간 비용 분담 및
손익 배분에 관한 사항

O O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O O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O O

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

O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O

직접 사용토지에 관한 사항 O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이관 및 사후관리방안)

O O

사업완료 후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미분양 처분포함)

O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O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O

기타 필요사항 O

자료: 도시개발법, 2021, 법률 제18630호, 12월 21일 일부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2022, 대통령령 제33828호, 

10월 18일 일부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2022, 훈령 제1531호, 6월 22일 일부개정을 바탕으로 정리

표 4-17  |  법령상 협약내용 

17) 대구광역시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총사업비 및 운영비, 자원조달 계획, 사용료 산정 등의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 (국가법

령정보센터 심판례정보, 국민권익위원회 2013-14181, 2014.3.1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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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도출

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체결 및 승인을 준비 중인 2곳의 협약서를 상호 비교

검토18)한 결과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추가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자료

구득이 어려워 협약승인 이전에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의뢰한 2곳의 협약서 샘플을 

통해 비교검토를 진행하였다. 세부 검토 항목은 법령상 협약에 담아야 할 내용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사업의 범위와 규모와 관련해서는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기간”을 공통

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A 사업의 협약서에서만 조성토지 공급 및 사용계획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고 B 사업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미포함하고 있다. 출자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출자자별 역할, 건설출자자의 시공권 

및 책임준공의무, 사업협약이행보증”을 포함하고 있으나 A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업무 

및 기준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B 사업은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해서는 모두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을 위한 

“추정사업비”를 우선 제시하고 자본금 외에 추가 사업비는 A 사업은 재무적 투자자의 

PF대출, B 사업은 건설 투자자의 대여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출자자 간 비용 분담 및 손익 배분에 관한 사항에서는 “출자금 및 비율, 이익배분 및 

처분, 변동 및 유지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나 B 사업에서는 자산관리회사

(AMC)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며 SPC 자본금이 부동산 개발사업법상 자본금 요건 

3억원 미만으로 향후 확충계획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설립기한, 사전비용 

승계, 해산사유 및 절차, 청산절차”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 빠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의 경우 A 사업은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18) A 사업은 이미 시가지화된 도시지역에서 5만㎡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고 B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으로 

10만㎡를 조금 상회하는 규모지만 협약의 내용은 비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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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통해 원주민이 재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고, 

B 사업은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해서만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추상성과 구체성의 균형이 아쉬운 상황이다.

2021년 이후 법령 개정 이후 규정한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

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한 

경우가 많고, 이사회 구성, AMC설립, 토지 직접사용 등에 있어서는 일부 빠진 내용이 

발견되었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의 경우 두 사업 모두 법령에 따라 총사업비 중 공

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로 제한한다고만 서술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민간이 제시하여 선정된 실제 값이 있다면 해당 이윤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출자자의 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A 사업은 부지조성

공사의 낙찰률을 설계금액 대비 80~90% 수준에서 협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설계금액을 

언제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B 사업은 계약예정일 기준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산정한 설계금액 내에서 협의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조성토지 및 토지 직접사용에 있어 A 사업은 협약서에 “PFV가 주거용지(주상복합)

를 직접사용”한다고 표현하고 있어 PFV가 대지조성사업과 상부주택건설사업을 모두 

시행하여 아파트 분양수입도 공공과 공유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B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승인 후 공급하겠

다는 내용만 서술하고 있으나, 토지직접사용은 전체 조성토지 중에서 건설투자자의 

출자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어차피 공공이 소유관리해야 할 기반시설

용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개발이익 재투자의 경우 양 사업 모두 민간의 이윤율이 법적 상한인 10%를 초과

하는 경우 법 53조의 2에 따라 재투자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B 사업에서는 공공시행자인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이관방안까지 명시하고 있다. 준공 시점에도 미분양(매각) 

발생 등에 대해서는 A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석으로 달았고 B 사업은 출자지분 범위 내에서 건설투자자가 직접사용하거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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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용지는 장기간(12개월 이상) 미분양 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여 

공공시행자인 시가 임대주택을 매수․운영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의 경우 A 사업의 경우 각 출자자별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각 경우의 손해배상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반면, B 사업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일반적인 경우 협의하여 해지한다는 원론적 내용만 있어 주요 해지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화가 필요하다.

(3) 전문가 설문조사

① 민간참여자 선정 단계에 대한 관리 감독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면, 가장 중점적

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 ‘민간참여자와 협약 시 적절한 수익배분 및 

이윤율 등이 포함되었는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민간참여자 

공모 시 평가항목 및 배점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항목이 있는지’ 38.7%, ‘민간참여자 

평가 시 선정위원회가 해당 법령에 의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1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2  |  민간참여자 선정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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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간참여자 공모 시 평가항목 
및 배점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항목이 있는지

민간참여자 평가 시 
선정위원회가 해당 법령에 
의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민간참여자와 협약 시 적절한 
수익배분 및 이윤율 등이 

포함되었는지

전체 38.7 11.3 50.0

부문

공공 33.3 8.3 58.3

민간 51.4 14.3 34.3

학계 31.4 11.4 57.1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② 공공과 민간참여자간의 협약 단계에 대한 관리 감독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참여자간의 협약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

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협약 내용의 적정성’

이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절차 이행 준수 여부’ 18.9%, ‘법인 설

립 이전 협약 체결 여부’ 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3  |  공공과 민간참여자간의 협약 관리 감독

구분 법인 설립 이전 협약 체결 여부 협약 내용의 적정성 절차 이행 준수 여부

전체 9.4 71.7 18.9

부문

공공 5.6 83.3 11.1

민간 17.1 54.3 28.6

학계 5.7 77.1 17.1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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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GI의견 종합

사업협약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승인검토 단계에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도시개발법령과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대원칙을 제시하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하였다. 협약에 가종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주 간 협약변경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협약변경 

시 배임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과 민간 모두 법률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통상 용어를 바꾸는 수준의 사업협약 변경만 발생하고 있어 승인 시에는 주요 검토항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공공이 이사회로 참여하는 이상 배임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수천억 원의 사업에서 
의사결정을 허투루 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감사는 기준 위반한 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굉장히 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입장에서는 선뜻 민간
에게 유리한 협약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협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면 
최소한 법무법인 2곳 이상에서 검토받고 어떻게 협약문구를 변경할지 결정합니다. 
대기업도 다 사내 법무팀과 내부 감시장치가 있고 특히 금융기관은 공공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공공처럼 행동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협약 외에 공공기관끼리는 실시협약, 민간출자자 간에는 주

주협약 등을 별도로 수립하지만 해당 내용도 사업협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업협약이 

변경되면 모든 세부 협약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하여 승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사가 LH랑 같이 공동사업을 하면 공공끼리는 실시협약을 따로 합니다. 또한 
민간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모였으니까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약속을 문서로 
합니다. 다만 특약내용이 법적인 사항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있더라도 결국은 공공하고 나중에 사업협약을 해야 해서 공공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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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나중에 보니 법령에 맞지 않으면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협약을 변경한 사례도 있어 공공시행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협약 시 공사비보다 확 증액되는 건이 나오는 경우 공공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공사비 원가검토를 받으라며 부결시킬 겁니다. 근데 지배권이 없으면 
민간에서는 통과시키고 그냥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건설사, 금융사 등이 그냥 승인하면 
공공이 반대해도 안 되지만 협약에 지배권이 명시되어 있으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등이 경기침체, 금리인상, 물가상승에 따른 분양성 및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사업혁약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특혜시비, 감사 등의 문제로 거부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공사비용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발주한 사업의 경우 공사비 조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에서는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민간참여자가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사업비 재협의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협약 변경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및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2009)와 같이 협약서에 사업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명시하고 해당 

경우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투자

사업에서도 건설기간 중 공사비의 변경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할 경우 총사업

비의 증액을 주무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민관유착 및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공사비 증액범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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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사항 예시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모라토리움, 국내외 금융시장의 중대한 혼란, 
전산시스템의 마비, 중대한 파업, 중대한 교통두절, 정부 정책의 변경, 인허가의 지연, 법령의 변경 등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협의 하에 본 사업 협약 및 사업계획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09.12.,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개선방안, p.16.

표 4-18  |  사업협약 변경문구 예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부분에서 토지보상, 출자자 간 이익배분 기준, 공사비 검증 등 

몇 가지 핵심적인 검토내용을 추가하되 구체적인 사업성이나 공공성 확충에 관한 세부 

계획을 확정적으로 협약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협약이 모든 사항을 고려한 완벽한 협약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1부터 100까지 
다 협약으로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상황마다 협의해서 진행
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운 경우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협약은 법전이 아니니까 아주 
퍼펙트한 협약서를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은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형성
되어 있는 협약서를 공통으로 분석해서 핵심적인 요인만 도출하고 이게 다른 데랑 

형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승인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승인권자 또는 중앙정부가 사업협약을 검토하고 승인할 경우에는 

협약서의 작성시점에서 불확실하거나 변경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일관성 있는 검토 및 승인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령상 공공성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검토기준(체크

리스트)을 만들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최초 협약변경 이후에 검토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검토 및 재승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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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특성에 적합한 공공기여 기준

(1) 논의배경

심의․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기반시설 비율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를 대비해 시행자가 비슷한 비율을 맞추다 보니 실제 필요하거나 지자체 재정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종합적인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토지용도는 매우 포괄적이나 대부분 개발

계획은 주거, 상업, 산업(공업), 기반시설로 구분이 가능하다.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주거용지
- 공동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준주거시설용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상업용지 -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산업시설
용   지

관광시설
용   지

유통시설
용   지

도시기반
시설용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게기한 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 
방조설비,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기타시설
용   지

- 종교·의료시설, 체육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등

자료 : 도시개발업무지침, 2022, 훈령 제131호, 6월 22일 일부개정, 별표 2. 토지용도분류(2-8-5-3 관련).

표 4-19  |  도시개발사업 토지용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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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도시개발을 통해 나대지 등을 주거, 업무용지 등으로 공급하는 것도 해당 

지역의 주거안정 및 자족성 확충 측면에서 공공성(사회적 편익)이 발생함에도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기반시설용지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협소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는 심의 및 인허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용지 비율을 40% 

내외 수준에서 맞추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50%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맞추는 

경향도 발견된다. 특히, 도시개발법의 최소 공원녹지 확충비율은 다른 택지개발사업

보다 낮은 편이나 여전히 신도시 계획기준과 같이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 기준을 적용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발달한 역세권 등에서도 도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유형
(근거)

공원녹지 계획기준 (인구 및 면적 기준 중 큰 것)
포함시설

기준 30만㎡ 미만 30만~100만 100만~330만 300만㎡ 이상

택지개발
(택촉법)

인구 1인당 6㎡ 이상 7㎡ 이상 9㎡ 이상 12㎡ 이상

공원, 녹지
부지면적 12% 이상 15% 이상 18% 이상 20% 이상

도시개발
(도개법)

인구 1인당 3㎡ 이상 6㎡ 이상 9㎡ 이상

부지면적 5% 이상 9% 이상 12% 이상

공공주택
(공주법)

인구 1인당 6㎡ 이상 - 공원, 녹지, 
공공 공지, 
하천 등부지면적 12% 이상 20% 이상

자료: 공원녹지법 시행규칙(2023) 별표 2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23)을 바탕으로 정리

표 4-20  |  사업유형별 공원녹지 계획기준

도시기반시설이 모두 미매각용지로 수익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판매용지 중에서도 

공익성이 높은 경우가 있음에도 토지용도 분류만으로 공익성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기반시설 중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초과 

발생하는 물량을 원인자인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공원, 문화시설, 구역 외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이 설치해야 할 기반시설을 개발사업의 

수혜자인 시행자(최종적으로는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혼재되어 있다. 또한, 인

허가권자와 관리청이 동일한 경우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장,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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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의료용지 등 조성원가보다는 높은 감정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으면 공공성은 있다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확충한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하는 비용과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용지가 증가하면 조성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공청사 및 학교용지 

등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공급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2021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 변경 시 사전협상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도시지역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여 일반적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09년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하고자 사전협상형 공공기여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21년 국토계

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폐지)하는 경우 상승하는 지가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

<신 설>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자료: 국토계획법, 2021, 법률 제17898호, 1월 12일 일부개정.

표 4-21  |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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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택지개발 후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관공동 도시

개발사업은 단지형 대지조성사업과 상부 건축사업을 결합하고 최근에는 일부 전시, 

숙박시설 등을 직접 임대운영하는 등 관리처분 방식이 다양화하는 추세이다. 같은 부지 

내에서 도시계획시설과 비(非)도시계획시설을 공간적 범위 결정으로 입체복합화하는 

것을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과거와 같이 조성토지의 용도별로 공공성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또한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된 기성 시가지 내에서 유휴화된 공공

부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지자체 사전협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외곽 나대지 개발만 평면적으로 공공성을 판단

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및 광역지자체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사전

협상형 공공기여 제도를 참조하여 공공성 확충시설을 다양화하고 평면적 대지조성이 

아닌 입체적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 공공성을 판단19)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녹지, 관리, 농림지역을 수익성이 높은 주거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발밀도에 따라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

으나 개발구역 면적의 일부를 부지로 제공하는 방식에 한정하고 있다. 

구   분 평균 용적률 150% 미만 150~200% 평균용적률 200% 초과

공공기여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생활SOC시설 등)
추가 의무 없음 도시개발구역 면적 x 1%

도시개발구역 면적 x (1% + 
200% 초과용적률 x 0.6)

자료: 인천광역시, 2022,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3382)

표 4-22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설치 운영 사례

   

다만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하여 도시개발사업에도 사업특성에 맞게 재량권을 확대

하는 것에는 법률적 근거 없이 기부채납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과도한 

19) 사업구역 내 확보한 기반시설용지 비율이 낮더라도 입체적 건축계획에서 연면적의 일부를 문화시설, 생활SOC시

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일부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을 추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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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요구는 민간 사업자의 재무적 위험을 높이고 결국 비용을 

분양원가에 반영할 수 있어(김예성, 2019; 3), 국토계획법에서 명시하였듯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산한 지가상승분을 넘지 않도록 운영원칙이 필요하다. 또한, 이형찬 

외(2016, 48)에서 지적하였듯이 기부채납의 경우 개발이익의 혜택이 대상지에 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 될 수 없고,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

에서 지자체장의 자의적 재량권 남용 시 민관 사이에 이권 갈등과 야합에 의한 이익 

몰아주기 위험이 내재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공공성 확보방안의 유연화 및 확대적용

에 부정적 의견도 상존하고 있다(조혜경, 2022; 6).

(2) 이슈도출

기부채납이 민간개발에서 공익 보호 및 개발이익 환수의 대표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부채납의 운영에 관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환수수단으로 확장에 

제약이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지가상승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적 전유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토지공개념의 실현 

수단을 의미한다. 반면, 기부채납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적 성격을 반영하여, 민간사업

자의 “공공기여”를 제도화한 것으로 각종 개발인허가권과 공공시설 설치를 놓고 계약

당사자인 공공과 민간이 맞교환을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성 증여계약으로서 기부채납은 공공과 민간사업자의 상호 동의와 합의에 기초

하며 민간개발 추진 시 양측의 협약과정에서 기부채납의 세부 내용이 결정되나, 각종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조건으로 부가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국유

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등에 산재해 

있다. 명시적으로 기부채납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도시정비법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정의가 없고, 대상 사업과 적용 수준이 행정청의 

재량적 결정에 좌우되어 공공부문이 개발사업과 무관한 시설의 설치나 개발이익 환수

를 위해 대부분을 요구하면서 민간사업자와 갈등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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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행위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승인, 인허가에 재량권이 

있더라도 사업과의 관련성과 법적인 부과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원인자 부담성격이 있는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과 달리 개방형 공공시설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기여를 확대함에 따라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행정기본법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자료: 행정기본법, 2022, 법률 제19148호, 12월 27일 일부개정

표 4-23  |  부당결부금지 및 부관 관련 규정

(3) 전문가 설문조사

① 적정 공공 환원 수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익 중 기부채납 및 개발이익 환수 등과 

같은 수단으로 공공으로 환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20~30% 미만’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40% 미만’ 

27.4%, ‘40~50% 미만’ 10.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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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  적정 공공 환원 수준

구분 20~30% 30~40% 40~50% 50~60% 60% 이상

전체 56.6 27.4 10.4 3.8 1.9

부문

공공 55.6 25.0 11.1 8.3 -

민간 68.6 22.9 8.6 - -

학계 45.7 34.3 11.4 2.9 5.7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② 기부채납 관리 감독의 중요 부분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기부채납을 중앙정부가 관리 감독한다면 어느 부분에

서의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기부채납 규모의 

적정성’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당 기부채납의 결정과정’ 

25.5%,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 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5  |  기부채납 관리 감독 중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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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기부채납의 

결정과정

해당 기부채납의 
이용 편의성 및 
배타적 이용 등

해당 기부채납 
규모의 적정성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

전체 25.5 10.4 48.1 16.0

부문

공공 13.9 13.9 55.6 16.7

민간 28.6 8.6 40.0 22.9

학계 34.3 8.6 48.6 8.6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4) FGI의견 종합

기부채납으로 인정 여부가 회계적으로도 중요하고 민간사업자가 향후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공기여금을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열어두니 지자체마다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하고 있다20). 기부채납의 목적이 사회적 정의인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업성의 최소화인지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공공기여가 사회적 정의 차원이냐 아니면 사업성에 대한 약간 현실화하는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냐를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민관공동사업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항목 및 비율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도시도 있고 
이제는 관리가 더 중요한 도시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협상의 영역에 가깝게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의 입장에서 사업의 리스크를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고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재량권의 남용은 막아야 하겠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이익 편취 시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과도하

게 요구하면서 갈등과 이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20) 파이낸셜뉴스, 2023.7.5., 개발로 땅값 오르면 다 토해내라...‘공공기여 사전협상’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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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계법의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지역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종상향이나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요구하는 것이 또 바뀌어요. 저희도 
공공인데 사업을 할 때는 시하고 민간 사업자 양측의 중간에서 협의해야 하는 데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 협의 내용이 바뀐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가 
최초에 사업성 판단할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공공기여를 더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사업인허가 지연 시 금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웬만한 요구는 받아
들이고 있으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시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개별 법률에서 기부채납의 용어와 대상시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일관성과 

통일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강우원, 2013; 196). 기부채납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세금, 개발부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구   분 용어사용 세부시설

국토계획법
공공시설

(학교 및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포함)

․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 공공시설: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 
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주차
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도시정비법 정비기반시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도시재정비촉진법 기반시설
․ 국토계획법을 준용하되,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포함

주택법 간선시설
․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지방세법 사회기반시설
․ 도로 및 도로의 부설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자료: 강우원, 2013.4.10., 기반시설 기부채납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해외사례, p.15.

표 4-24  |  개별법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것은 기부채납으로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가 매우 자의적입니다. 회계적으로도 기부채납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그만큼의 
세금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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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설득을 또 시켜야 합니다. 담당 인허가 관청도 난감한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부로 인정을 못 해주는 
것이에요.”

민간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이슈 및 향후 이관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물

보다는 현금납부를 선호하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했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는 결국 

조성원가 및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금전적인 현금으로 공공에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차라리 그냥 현물로 시설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도로든 공원이든 
현물로 기부채납 하게 되면 또 그것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 기간이 또 연장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세무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부가세라든지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공기여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여 
이중 부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유치 등 사업의 주목적이 
공공시설 확충에 있다면은 공모할 때부터 해당 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큰 틀이 정해지면 추가로 대학
기숙사를 더 지으라는 요구 등은 협상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공공기여가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법제화되긴 하였지만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인허가에 

따른 부관으로 공공기여를 유연하게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개발

여건 및 기반시설 확충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적정한 환원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재량권을 보장하되 이러한 협상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해당 공공기여가 기부채납으로 인정될 경우 세제감면21)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상시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1) 사업시행자가 건물 등을 준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03.12.3.),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추후 기부채납하

는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의 승낙서를 구비해야 함 (이상신, 2016; 60)



제4장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공공성 이슈 분석 ․ 131

4. 민관공동 도시개발 결과의 공공성 이슈

1) 사업목적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및 활용

(1) 논의배경

조성토지 공급방식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민간 출자자는 직접 토지사용이 가능하여 

민간 참여자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감정(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85㎡ 이하 공동

주택용지를 추첨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우선매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천하동인)은 배당금 외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5개 

필지를 분양받아 약 4,500억원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면서22) 

조성토지 직접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11. 1., 타법개정]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행자(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① 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자료: 도시개발법 시행령, 2022, 대통령령 제32977호, 11월 1일 타법개정.

표 4-25  |  직접 사용토지 관련 규정

2021년 법개정으로 조성토지 공급방식에 따라 개발이익이 배분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 및 민간의 직접사용 비율을 출자지분 내로 제한하게 

되었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의사결정권을 보유한 공공이 공

공기여 등을 과도하게 요구함에도 민간(건설사)이 참여하는 이유는 출자비율에 따른 

22) 아시아경제, 2021.10.20., 화천대유, 1500억 더 챙긴다․․․누적 분양수익 4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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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단계의 이익을 취득하는 목적도 있지만 조성토지에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택건설단계의 분양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큰 것으로 보인다23). ’21년 공공성 

강화대책 이후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에 대한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 승인받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관공동사업의 경우 출자 

지분 범위 내24)에서만 우선공급(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개정 전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도시개발법 개정 후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③ 시행자(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자료: 도시개발법, 2021, 법률 제18630호, 12월 21일 일부개정.

표 4-26  |  조성토지 직접사용 제한 규정 (2021)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및 산업입지법과 같이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후 다른 사람

에게 되파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 중에 있다. 공공주택, 산업단지에서 공급

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환매 및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없다.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제 마곡도시개발사업

23) 경실련에서는 대장동 사업에서 대지조성단계의 이익이 7,200억이나 공동주택건설사업에서는 1조 968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 (KBS뉴스, 2021.10.19., “대장동 개발이익 1조8,000억․․․성남시 10% 환수”)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23) 제6조의4 제3항에서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민간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 분양수입에서 택지개발의 부족한 이윤을 보전하도록 인센티브 조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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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업무용지 매수자 ㈜이마트가 2,430억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8,100억에 전매하여 5,728억의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발생

하여 전매제한 필요성의 논의가 촉발되었다25).

구분 조항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자료: 공공주택특별법, 2022, 법률 제19117호, 12월 27일 일부개정. / 산업입지법, 2022, 법률 제19117호, 12월 

27일 일부개정 

표 4-27  |  조성택지 전매제한 관련 타법 규정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후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당초 공공성을 위해 저렴

하게 공급한 용지를 전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전매를 제한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23.3.30.)하였고 2023년 

10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 중에 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21010, 우원식 외 10인]

제26조의2(조성토지등의 전매제한) ① 공공시행자에 의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조성토지등을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은 자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9조의3(벌칙)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조성토지등을 전매하거나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그 
조성토지등을 전매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3.3.3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표 4-28  |  도시개발사업 전매제한 규정(안)

2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3.3.3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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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도출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조성토지 직접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민간참여자가 직접사용

할 수 있는 조성토지 면적 및 민간지분율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성토지의 기준을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으로 할지 도시기반시설 용지(공원, 녹지, 

교육시설용지, 하천, 도로, 저류지, 주차장 등)를 제외한 면적으로 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기반시설 용지 중에서도 민간이 직접사용 가능한 대규모 

시장용지 또는 주차장용지는 공공성을 인정하여 제외할 것인지도 결정이 필요하다. 

면적기준이 아닌 토지가치(감정평가)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공급시점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가치 평가시점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아닌 면적으로 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민간지분율의 경우에도 민간사업자의 출자범위에 따른 직접 사용 비율을 컨소시엄 

전체로 적용할 것인지 개별 기업별로 출자범위를 산정할 것인지 확정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공모 시 경영평가 점수 및 PF대출을 위해 참여한 FI의 출자비율이 높을 

경우 택지를 공급받은 후 다른 실사용자에게 전매할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이 변동된 경우 최종 출자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 출자비율 또는 최소 출자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전매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공공시행자 외에 수용권을 부여받은 민관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한 토지도 전매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법률안은 공공

시행자가 공급한 조성토지에 대해서만 전매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민관공동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시행자와 동일한 수용권이 부여되는 만큼 전매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토지수용을 위한 

공익성 심사에서 민간시행자에게는 더 높은 협의매수를 요구하고 있어 대상확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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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설문조사

① 도시개발지정권자의 재량권 부여 수준

도시개발지정권자의 재량권 부여의 수준은 어떻다고 보는지에 대한 결과, 응답자의 

37.7%가 도시개발지정권자 재량권 부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부분적으로 높여야 한다) 응답하였고, 31.1%는 축소해야 한다고(전반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부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응답하였다. 실제 재량권을 발휘하는 공공

에서 오히려 유연성보다는 명확한 판단기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  도시개발지정권자의 재량권 부여 수준

구분
전반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적절하다

부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

5점 척도
(점)

전체 8.5 22.6 31.1 24.5 13.2 3.11

부문

공공 8.3 33.3 27.8 25.0 5.6 2.86

민간 14.3 20.0 22.9 22.9 20.0 3.14

학계 2.9 14.3 42.9 25.7 14.3 3.34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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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높여야 하는 부분

만약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현재보다 높인다면 어느 부분에서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 ‘민간참여자의 토지 직접 사용비율’이 27.4%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으로 ‘임대주택 용지비율’ 21.7%, ‘녹색도시개발계획 인센티브’ 16.0%, 

‘주거용지 비율’ 1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7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높여야 하는 부분

구분
도시개발
구역의 

분할·결합

주거
용지 
비율

임대주택
용지비율

녹색도시
개발계획 
인센티브

세대수
공원녹지

비율

민간 
참여자의 
토지직접 
사용비율

기타

전체 9.4 13.2 21.7 16.0 2.8 8.5 27.4 0.9 

부문

공공 11.1 11.1 22.2 11.1 5.6 11.1 27.8 -

민간 8.6 20.0 17.1 14.3 - 5.7 31.4 2.9 

학계 8.6 8.6 25.7 22.9 2.9 8.6 22.9 -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축소해야 하는 부분

만약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현재보다 축소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축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 ‘임대주택 용지비율’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민간참여자의 토지직접 사용비율’ 22.6%, ‘도시개발 구역의 분할·결합’ 

17.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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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축소해야 하는 부분

구분

도시개발
구역의 
분할·
결합

주거용지 
비율

임대주택
용지비율

녹색도시
개발계획 
인센티브

세대수
공원녹지

비율

민간 
참여자의 
토지직접 
사용비율

기타

전체 17.9 8.5 38.7 - - 12.3 22.6 -

부문

공공 16.7 5.6 44.4 - - 11.1 22.2 -

민간 20.0 8.6 42.9 - - 8.6 20.0 -

학계 17.1 11.4 28.6 - - 17.1 25.7 -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4) FGI의견 종합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인인 조성토지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성토지의 기준은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나 

전체면적은 착공 후에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전체면적 적용 

시 통상 기반시설비율 4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참여자가 가처분용지 대부분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나, 공공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면 시장상황에서 

경쟁입찰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용지를 특혜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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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의계약 추첨 경쟁입찰

택지개발지구

ㆍ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ㆍ임대주택건설용지건설 

부동산투자회사
ㆍ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ㆍ특별설계개발시행자 등

ㆍ(원칙) 추첨공급
ㆍ영리목적 택지(판매시설 등)
ㆍ사업계획승인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택지

공공주택지구

ㆍ공공주택사업자
ㆍ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ㆍ협의양도인토지
ㆍ특별설계개발시행자

ㆍ(원칙) 추첨공급
ㆍ영리목적 택지(판매시설 등)
ㆍ사업계획승인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택지

도시개발구역
ㆍ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ㆍ협의양도인 공급
ㆍ복합개발공모시행자 등

ㆍ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ㆍ주택법 제24호 공공택지
ㆍ330㎡이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ㆍ(원칙)경쟁입찰

자료: 최상희 외, 2021,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 p.3.

표 4-29  |  사업유형별 조성토지 공급기준

“지자체든 지방 공기업이든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공의 입장에서 가치가 높은 알짜
토지를 민간에게 근거 없이 주지는 못합니다. 토지 직접사용 상한은 여유 있게 설정
하고 공공이 시장 상황이나 매각 일정에 맞게 민간과 협상하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조성토지 매각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 유찰되는 경우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참여자가 장기 미매각 용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민간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열어 둘 필요도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토지이용계획을 협의할 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도 
더 많이 들어가고 조성원가 수준으로 랜드마크 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때는 만약 
조성 후에 수분양자가 없으면 민간이 다 책임지라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출자지분 
내로 토지사용을 제약해서 공공도 같이 미분양의 리스크를 함께 부딤헤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민간은 그냥 미매각 용지를 처리하면 되는 데 공공은 또 의사결정이 자유
롭지 못하니 향후 미매각 용지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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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컨소시엄 전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최근에는 재무적 투자자가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시행자로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의 출자범위는 개별 기업단위로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컨소시엄 전체로 지분율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발한 토지는 무조건 돈이 되는 토지라고 가정하지만 사실 아파트 용지 외에도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된 조성토자 개발사업이 전부 다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또 땅의 면적도 다르고 공공이 들어가는 거에 각각 지분도 
다른데 그냥 한 통으로 다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FI는 좋은 토지가 있으면 건설사와 함께 공동사업도 할 수 있어서 재무적 투자
자도 입지만 좋다면 충분히 출자범위 내에서 직접 토지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민관공동사업까지 전매제한 확대에 대해서는 최근 LH 공공택지조차도 전매제한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어 법률 통과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도 공공택지로 분류되어 분양가 상한제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투기적 거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같은 단독주택용지는 전매제한을 하는 데 대규모 용지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하는 데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는 LH에서 입찰이 계속 유찰되면서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풀었잖아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데 토지
를 비싸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 매각차익은 그 시절에 특수하게 발생
했던 것이고 요즘은 누가 그런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성토지 직접사용 제한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출자

비율은 개별 기업별로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일부에서는 개별 사업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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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기여도를 고려한 개발이익 환수방식

(1) 논의배경

개발이익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한 토지가치 증가분을 의미하나, 이중 환수대상은 

점차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정희남 외, 2003; 27). 해외에서는 개발이익이란 

용어를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development gains), 공공투자에서 

비롯된 편익증진(melioration, betterment),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planning gains), 그 밖에 요인으로 얻게 된 우발적 이익(capital gains, 

windfalls)”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정희남 외, 2003;30). 이러한 개발이익 

중에서 어느 정도를 환수대상에 포함시킬지는 나라마다 다르나 통상 공공투자의 편익 

대가를 수익자부담금 형태로 일부 환수하는 형태(최협의)에서 도시계획 변경, 기타 

우발적 이익까지도 포함하는 형태(광의)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희남 외, 

2003; 29).

구  분 지가 변동요인 개발이익의 개념

토지가치의
증가

토지소유자의 투자에 의한 증가 -

공공투자에 의한 증가 최협의
협의

광의토지이용계획의 결정․변경에 의한 증가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

자료: 정희남 외, 2003, p.29.

표 4-30  |  개발이익 개념

개발이익을 사업단계별로 구분한 이상경(2021)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과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택지개발사업의 이익(차익2)과 직접 사용 주택건설사업의 이익(차익3)이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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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상승기에는 조성토지 상부의 아파트 등의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총 이윤 20~30% 중에서 주택건축단계의 개발

이익(차익3)이 10~15%로 가장 비중이 크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수장치가 없

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료: 이상경, 2021.9.29., 개발이익 환수 문제 진단과 공공환원 제도 제안. p3

그림 4-19  |  개발사업 단계별 이익발생 구조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20~25% -> 50~60%)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재원 확보 효과, 개발사업 위축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 및 건설경기 침체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개정법안은 위원회 계류 

중이다.26) 또한 많은 개별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조항을 두면서 해당 부담만큼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이 도시개발사업의 상대적 

수익성을 저하하고 다른 법률을 우회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6) 헤럴드경제, 2022.5.4., 논의 본격화한 ‘개발이익환수법’..국토부 “과하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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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대상사업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0조의3)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역세권 개발이익 25% 환수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친수구역 개발이익 환수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2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산업기술단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제2항) 소기업의 수도권 외에서 공장의 신축 증축 이전 등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98을 일부 수정

표 4-31  |  개별법상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규정

 

대표적인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개발부담금 강화 외에도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얻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주택 용지 의무비율을 강화하고 

공공택지 지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였다. 2021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이 50%이상 출자한 민관공동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공급한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시행단계

에서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최고 분양가격을 설정할 

경우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결국 주택가격 급등이 발생하고, 낮은 분양가격과 

급등한 시세의 차익을 수분양자가 편취하는 로또분양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주택법 개정 전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주택법 개정 후
[법률 제1863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24. 공공택지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제2조(정의) 24. 공공택지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자료: 주택법, 2021, 법률 제18631호, 12월 21일 일부개정.

표 4-32  |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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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 용지비율을 기준 20~25%에서 

5% 범위(기존 10%) 내에서만 조정하도록 축소하여 수익성이 높은 분양형 공공주택

용지의 양을 줄였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용지는 일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의무 임대기간 등을 추가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 2022.6.22. 일부개정]

제8장 부문별 계획 
⑧ 공동주택용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획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을 5퍼센트(기존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수도권ㆍ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만 해당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의 
25퍼센트 이상으로 계획.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을 포함한다)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용지(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에서 ㉮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지역의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퍼센트 이상 계획
㉰ ㉮와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계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이하(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5천명 이하)인 경우
(나)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40(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임대주택 호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

자료: 도시개발업무지침, 2022, 훈령 제1531호, 6월 22일 일부개정.

표 4-33  |  임대주택용지 공급기준 강화(2022)

기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강화 외에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하는 이익을 법률에 따라 재투자하도록 개정하였다. 대장동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확정 방식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민간참여자(시행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최근 5년간(’16∼’20)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이 11.0%임을 고려하여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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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종합 11.95 12.24 11.28 9.16 10.35 12.47

대기업 15.5 14.82 13.81 12.44 14 17.94

중견기엽 -　 16.14 14.71 13.08 12.15 12.4

중소기업 8.19 9.53 8.7 7.08 7.71 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수익성지표).

표 4-34  |  부동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개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값으로 계산하는데, 총수익에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조성뿐만 아니라 직접사용하는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포함한다27). 총사업비는 용지비 및 부담금 외에 조성비(시공), 

자본비용(금융),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항  목 세 부 항 목

용지비
․ 토지매입비,                       ․ 지장물 보상비(건물ㆍ입목 등)
․ 권리 보상비(영업권ㆍ광업권 등),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용지세제
․ 보상 관련 용역비‧조사비‧등기비,          ․ 사업시행과 관련한 임차비용 등 그 밖의 부대비용

용지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

조성비
․ 부지조성 등 제반 공사비,            ․ 문화재 조사 및 발굴비
․ 설계비, 측량비, 시공감리비,          ․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기반시설설치비
‧부담금

․ 개발구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처리 관련시설 등 기반시설설치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직접인건비 ․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판매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

자본비용 ․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 건설공사 보험료,                  ․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등

자료: 도시개발업무지침, 2022, 훈령 제1531호, 6월 22일 일부개정, 별표 3.

표 4-35  |  총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27) 세부 내용은 도시개발업무지침(2022) 제7장 공공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7-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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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생활편의시설 및 구역 

내 기반시설용지 가격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은 개발

계획 단계에서 제출한 10% 이하로 제시한 사전이익률 내에서만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 

있어 재원조달28) 및 부동산 경기에 따른 개발이익 변동위험은 큰 반면 투입비용 대비 

수익률은 고정되는 상황으로 사업규모, 유형별 수익률의 차등화 방안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9)

도시개발법 개정 전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도시개발법 개정 후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신설>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 해당 시ㆍ군ㆍ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4.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또는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도시개발법, 2021, 법률 제18630호, 12월 21일 일부개정.

표 4-36  |  개발이익의 재투자 규정 (2021)

28) 공공의 초기 PFV 설립출자금(25.5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용은 민간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

29) 대한경제, 2021.11.4., 대장동 해법, 민간사업자 수익률 제한…민간개발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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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도출

기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강화와 함께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경우 민간 이윤율을 

제한함에 따라 수준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택지개발의 

공적인 성격과 토지개발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이윤율을 제한

할 수 있으나, 참여자에게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책임준공 등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건설사의 이윤은 대지조성사업의 시공이익, 

출자지분을 통한 배당이익, 조성토지 직접사용의 상부개발로 인한 분양이익으로 구분

되며 이윤율 상한은 배당이익을 제한하여 참여유인을 낮출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적정 이윤율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하면서 기업 운영을 위한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

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총사업비 변동 시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 

모든 비용을 점검하기는 불가능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는 환지방식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더라도 택지

조성사업에서도 민간의 창의적 계획과 노력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전제한다면 

수익률을 제한하기 보다는 공모방식,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에 충실

하게 운영하여 민간 참여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경제적 보상유인은 필요하다. 또한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부터 제10호까지의 민간시행자는 민간이 50% 이상 출자한 

민․관 공동출자법인과 사업추진의 요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이윤율 제한 대상사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30) 

 ① 공공시행 : 국가·지자체(제1호), 공공기관(제2호), 정부출연기관(제3호), 지방공사(제4호)

 ② 민간시행 : 토지소유자(제5호), 조합(제6호), 수도권외 이전법인(제7호), 주택건설사업자(제8호), 

토목공사업자(제9호), 부동산개발업자(제9호의2), 리츠(제10호)

 ③ 혼    합 : 공동출자법인(SPC)(제11호)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1.1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10.

표 4-37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3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1.1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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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설문조사

①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한 의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결과, ‘더 높여야 한다(10% 초과)’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적절하다’ 35.8%,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윤율 상한 삭제)’ 14.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0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한 의견

구분 적절하다
더 높여야 한다
(10% 초과)

더 낮추어야 한다
(10% 미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이윤율 상한 삭제)

전체 35.8 44.3 5.7 14.2

부문

공공 38.9 47.2 - 13.9

민간 14.3 57.1 8.6 20.0

학계 54.3 28.6 8.6 8.6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②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이 향후 미칠 영향

수용방식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민간이윤율 상한을 두었는데, 이 같은 조치

가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 ‘사업이 위축될 것이다’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24.5%, ‘환지

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것이다’ 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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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  민간이윤율 상한이 향후 미칠 영향

구분
사업이 위축될 

것이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환지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것이다

다른 법령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전체 50.0 24.5 16.0 9.4

부문

공공 58.3 19.4 11.1 11.1

민간 57.1 20.0 14.3 8.6

학계 34.3 34.3 22.9 8.6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③ 공공 및 민간참여자간의 협의에 의한 결정 권고에 대한 의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주로 적용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은 권장 기준

이며, 공공 및 민간참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결과, ‘최소 의무기준을 두어야 한다’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으로 ‘현행대로 운영하면 된다’ 29.2%, ‘최대 의무기준을 두어야 한다’ 

6.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2  |  공공 및 민간참여자간의 협의에 의한 결정 권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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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대로 운영하면 

된다
최소 의무기준을 

두어야 한다
최대 의무기준을 

두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

전체 29.2 60.4 6.6 3.8

부문

공공 30.6 58.3 5.6 5.6

민간 25.7 57.1 11.4 5.7

학계 31.4 65.7 2.9 -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④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한 결정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의 결정은 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지자체와 민간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도시·군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에는 해당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모두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해야 한다’ 34.0%, ‘현행대로 하되, 중앙정부에서 관리감독

해야 한다’ 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3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한 결정

구분
모두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해야 한다

현행대로 하되, 
중앙정부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전체 34.0 21.7 44.3

부문

공공 30.6 13.9 55.6

민간 34.3 22.9 42.9

학계 37.1 28.6 34.3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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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GI의견 종합

이윤율 상한 방식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부터 위축될 우려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법률로 

제한한 10%는 특정 사업장 이슈에서 시작되어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3개월 만에 

결정되어,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구 분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

민간이윤율 
제한

총사업비의 10% 이내 총사업비의 6% 이내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5% 이윤율 이내 분양

자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65호, 2022.3.11.,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설명자료, p.4.

표 4-38  |  민간 이윤율 관련 타 입법례 비교

“택촉법은 5%, 도시개발법은 10% 산입법은 15% 등 왜 그런 수치가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지 구조를 밝혀서 10%가 
현재 적정한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지역 및 사업성격에 맞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대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법률개정 시 이윤율 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숫자를 명시하지 말고 협약으로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되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갈 것 인지 대안을 제시하였습
니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성 판단을 할 때 10% 이상은 되어야 PF든 
이런 내부 심의가 되고 건설회사들도 사실 영업이익률이 10%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 수준에 대한 반감은 크게 없었습니다. 호시절일 때는 20% 넘게 
나와야 사업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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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사업자가 시공, 금융, 관리 등 각종 비용을 부풀릴 경우 총사업비(모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한 이윤율의 수치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HUG에서 사업성 검증을 하더라도 기타 경비를 늘리는 방식 등으로 제출용은 10%로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야 하거나 과도한 비용항목에 
기준을 두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는 토지가 있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검증작업은 수행하고 있는데 
AMC 인건비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참여자 이익 제한으로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민간투자가 집중

되어 국토 균형발전에는 역행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낙후도의 차이가 있는데 사업성이 낮은 낙후지역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사업경험도 부족하지만 금융조달 능력도 부족
하여 민간의 참여가 절실한 데 이윤율을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
성이 낮은 지역부터 타격이 클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에게 공공성 확보 및 사업비 인하를 위한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낮은 지역부터 위축될 우려가 있어 해당 지역은 

정부 및 공공지원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민간의 창의성은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민간의 입장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최대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참여자에게 공공성 확보 및 
총사업비 인하를 위해 창의성, 효율성을 발휘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제한에 대해서는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

요하고 미분야 위험 대비 사업성이 낮은 비수도권부터 민간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차

등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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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슈 종합 및 시사점

1) 전문가 조사

❶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간의 공공성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이나, 부족하다고 보는 측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야 함

전문가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9%가 공공성 수준은 적절했다고(매우 적절했다 

및 적절했다) 응답하였고, 17.9%는 부족했다고(매우 부족했다 및 부족했다) 응답

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공공성 확보 노력 및 제도 등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고 보여지나, 부족하다고 보는 비중도 분명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시행이 필요하다.

❷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해서는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과 학

계전문가간 의견이 일부 상이하여,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함

응답자의 44.3%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학계 전문가는 현재가 적절

하다는 의견이 최다수인 54.3%로 나타나, 시장과 의견차이가 보여진다. 이 같은 현상은 

사업 직접 시행자(공공 및 민간)에 대한 세간의 일반적 추측과는 다르게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조치가 향후 미칠영향은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는 다

수 의견과 아울러 이윤율 상한은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함

응답자의 50.0%가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공공, 민간, 학계 

모두가 그리 예상하였다. 다만,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게서 사업 위축의 영향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는 

것에 대해, 공공 및 민간사업참여자는 모두 안정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견임을 

예측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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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현행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두는 것이 올바

르다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기부채납의 최저한 등과 같은 형태의 새로운 기준 

마련의 검토가 필요함

응답자의 60.4%가 최소한의 의무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현행대로 운영

하자는 의견은 29.2%만 기록하였다. 현행의 협의 위주 기준은 사실상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기부채납의 최저한(예, 사업비 대비 비중) 등과 같은 형태의 

새로운 기준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❺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규모의 적정성’ 

및 ‘결정 과정’이 다수를 이루었음에 따라, 별도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함

응답자의 73.6%(적정성 48.1% 및 결정과정 25.5%)가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별도 제도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❻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반적으로 ‘협약’, ‘의

사결정구조’, ‘재원조달계획’ 및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을 고려

하여 볼 때, 전 단계에 걸친 번반적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협약’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방향에서는 응답자의 71.7%가 내용의 적적성을 

가장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협약’ 이후 ‘설립’시는 응답자의 

65.1%(재원조달계획 34.0% 및 의사결정 구조 31.1%)가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였고, ‘설립’이후 ‘운영’단계에서는 사업‘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57.5%가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중앙정부의 주요 관리 

감독 부분을 주요하게 짚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 및 실시‘협약’, ‘의사결정구조’, 

‘재원조달’ 및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에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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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환지’방식의 공공성 강화가 ‘수용’방식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필요하며, 

구역 지정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답변함에 따라, 사업시

행자가 선택한 사업방식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시행

하는 것이 필요함

응답자의 52.8%(그렇다 30.6% 및 매우 그렇다 22.2%)가 환지방식에서도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답변하였으며, 그 수준에 대해서는 수용방식과 비슷한 수준 39.6%, 

낮은 수준 38.7%로 응답하였으며, 구역지정시 사업성 검토를 가중 중요한 관리감독 

지점으로 꼽은 의견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장시간 소요, 협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 토지주의 불만이 가장 낮은 사업방식으로 알려져 있음을 고려하면, 일률적 ‘수용’

방식보다는 필요시 ‘환지’을 혼용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감독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택한 사업방식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인다.

2) FGI 의견 등 시사점 종합

사업추진방식의 장단점 및 강화된 공공성 제도 등을 고려할 때 민관공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수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사업시행자가 대상지 여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행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각

에서는 대규모 수용방식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가격으로 발생

하는 개발이익의 사적 귀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수용권 부여를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사업시행주체가 수용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간수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환지방식의 

추진을 먼저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에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시행

방식 자체의 공공성을 제고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 민간 및 공공시행자 

대부분은 환지와 수용방식 모두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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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커 환지방식의 우선 적용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민간수용의 남용은 

공익성 심사강화와 정당보상으로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FGI 

논의결과를 수용하여 환지방식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토지보상법 상 

공익성 심사 등을 통해 민간수용의 남용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사업방식을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검사제도는 다른 제도와의 중복으로 옥상옥

이 되지 않도록 검사목적 및 처벌수준을 합리화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시 등의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검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서 추진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이 어려웠고, 민관공동시행방식으로 설립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2021년 법개정으로 

도입된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는 낮으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기존 관련 제도(감사, 감리, 심의 등)와의 중복상충을 

최소화하고 전문기관 간의 일관된 검사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 

검사 결과에 따라 공공이 부적절하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거나 승인받은 협약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인가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나 인가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는 민간과 지자체가 부담하여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판단된다. 검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목적 및 전문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회

적인 검사보다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와 함께 공공

시행자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권자 및 중앙정부가 

협약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공성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협약서에서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일부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공이 사업계획을 마련한 이후 설명회, 공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사업자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공모절차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공공과 

민간참여자가 법인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

하고 불공정한 협약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정권자가 협약을 승인 후 국토부에 



156

보고하도록 제도를 신설하였다. 승인을 위한 협약내용의 구체화 수준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높은 사업성 및 공공기여 등의 모든 사항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기보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일부 강화된 공공성 항목을 구체

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협약검토 및 FGI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서술하게 하고 각각의 적정성을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2차 FGI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가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기준 없이 개발이익 환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획일적 기준보다는 협상에 의해 유연하게 운영

하되 기부채납 대상시설 인정기준 등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공공성을 

법적으로 한정된 기반시설 비율중심으로만 판단하고 개별 시설별로 비율을 경직적으로 

제시할 경우 필요 및 관리수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사전협상형 공공기여 제도가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이익 환수 등을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서울시 사전협상 제도를 국토계획법에서 제도화하였으나 도시지역에서 일부 도시계획 

변경으로 한정하여 비도시지역에서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FGI 논의 결과 기부채납으로 인정여부가 회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른 대상시설 인정기준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민간 사업자가 기대하는 수익이 대지조성사업보다는 조성토지 일부를 직접 개발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어 출자지분 범위 내로 사용비율을 제한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조성토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출자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보고가 

아닌 승인받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다른 공공택지와 

같이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조성토지 직접사용의 경우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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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익성이 높은 토지를 민간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도 있었으나 감사 및 수사를 

받는 공공이 통제권을 갖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며, 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 조성토지를 민간이 모두 떠안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발생하는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GI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출자비율은 개별 기업별로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일부에서는 

개별 사업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둘 것을 제안하였다. 민관공동 도시

개발사업까지 전매제한 강화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상황과 공공택지 포함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민관공동사업의 공공택지까지 전매제한 강화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이윤율 수준의 적정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의 사전이윤 확정방식은 부동산 시장여건에 따라 조성토지 

분양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민간참여자(시행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킬 수 있어 

최근 5년간 부동산업 영업이익률 수준으로 민간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였다. 

10% 이상의 초과이익 발생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생활편의시설 및 구역 내 기반

시설용지 가격 인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각종 비용을 부풀

리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존재한다. 택지개발촉진법의 

6%, 산업입지법의 15%와 달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규정한 10% 이윤율 수준

의 적정성도 논의가 필요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은 비수도권 지

역부터 민간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공공성 확보 및 

사업비 인하를 위해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의 본직과 맞지 않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쟁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보상 및 차등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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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제고방안 

본 장에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향과 원칙, 주요 개선항목과 방향, 제도

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 제고의 원칙과 방향

을 주체,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선항목을 전술한 

주요 연구결과와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하여, 세부 항목과 제고방향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의 형태

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유관 법·제도 사항과 

협약 등 개선사항도 제시하였다.

1. 공공성 확보 방향과 원칙

1) 공공성 확보 목적 및 필요성

전술한 제2장 및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관공동 도시개발을 둘러싼 이슈의 

상당수는 공공성 확보의 당위와 수준, 주체 및 절차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공공성 확보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당초 제도·사업의 도입 배경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개발법은 제정 의도에서부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는 막대한 도시개발 수요를 정부 재정부담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며 경

제·사회적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질적 개선에 민간 역량의 결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택지개발 추진에 정부의 재정부담이 상당하였고, 개발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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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했던 전면매수방식은 지속적 보상단가 상승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초래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을 사업 핵심주체(시행자)로 인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권과 상황

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민간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설치범위를 명문화 하고 있기 때

문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에 따라 공공 단일 사업시행의 경우 동의요건이 불필요한 수

용이 가능하고, 민간 단일 사업시행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공이면 민간시행자도 토

지면적의 2/3이상 권원을 가지고 1/2이상 소유하면 제한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 반

면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50% 초과 사업시행 지분을 확보하면 사실

상 공공개발과 통일한 형태의 추진이 가능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지점이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가 중요한 사유인데, 공익 확보의 

목적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토지수용권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공익 목

적 사업과 공공성이 충분치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다. 즉, 도시개발사업의 도입 취지가 민간 참여와 사업 역량·다양성 강화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는, 재산권 행사의 방향이 사적이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도시

라는 공적 공간에 대한 개발계획·사업 권한을 부여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정신에 따르면 재산권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임과 동시에 공익적 목적의 경우 

사회적 제약과 책무부과가 가능한 권리라 할 수 있으며, 권리 행사의 방향이 공공복리

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사적이익 제한의 근거가 된다 할 수 있다.

특히 재산권을 제약하면서까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복

리를 중요한 가치로 하기 때문에, 사적이익 보장의 반대급부가 되는 공적이익이 시민

과 사회에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 제2장에서 정의한 도시개

발과 공공성의 관계에 대한 개념과 제4장에서 정의한 공공성 관련 주요 이슈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도시개발,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필요성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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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성 확보 방향과 세부 원칙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방향은 앞서 정리한 공공성 확보 필요성 외에 「도

시개발법」에 언급된 주요 법적 근거들과도 합치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도시

개발의 공공성 개념의 관점에서 정리하기 위해 전문가·관계자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공공성 제고 방향에 있어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가 사회

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본래 취지인 민간의 참의성 활용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도시개발 활성화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민간의 사업 역량 및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공성 강화방안

의 이슈 중 하나였던 민간이윤율 10% 초과분에 대한 재투자 방침은, 도시개발의 성격

상 토지개발에서 나오는 이윤율이 그리 크지 않고 최근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10% 초

과 사업이 크지 않은 관계로 현장 작동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큰 틀인 주체, 과정, 결

과의 관점의 공공성 확보 방향과 원칙에는 대부분 동의되었고, 다만 지자체 중심의 계

획고권 운영 원칙을 고려했을 때, 국가의 역할·권한 확대 및 규제 강화가 바람직한 것

인지에 대해서는 고민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국가 측면의 최소한 확인 의무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공공성 검토대상 및 

방향에 한정하고 적절성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 하다고 보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지자체-민간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체, 과정, 결과의 관점에서 공공성 제고 

방향과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주체의 공공성 제고 방향과 원칙

도시개발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

바지’함에 부합해야 하며, 주체적 측면에서 공공복리 증진과 주체들의 사회적 책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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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주요 주체별로 구분하면 

공공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이 다수의 시민·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중립적 관점에

서 확인·견지해야 한다. 민간은 사적이익 확보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의 측면

에서 불편부당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공동체는 공공과 민

간이 공공복리 증진의 책무를 다하고 있고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2) 과정의 공공성 제고 방향과 원칙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적 장치

에 의해 이견이 없는 협의·갈등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업구조·내용에서도 사회통

념상 무리없는 내적통제장치를 갖추는 공공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개발법 전반

에 걸쳐 규정1)하고 있는 사업추진절차와 심의·인허가, 시행방식 등이 이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은 계획의 입안과 협의, 심의 및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쳐 법규에 기반한 투명하고 체계적 과정을 통해 의해 추진·운영되어야 한다. 협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시민사회

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열린 토론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기획·

구성·구조화 및 인·허가 등 추진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시비나 임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주요주체(국가·지자체, 공기업, 민간(시행자, 시공사, 투자기관, 감리 등))

들이 내적통제장치(compliance)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

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

책), 제11조(시행자 등),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8조(실

시계획의 고시),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4조(이주대책 등),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제50조(준공검사),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72조(관

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76조(청문), 

제77조(행정심판), 제79조(위임 등), 제6장 벌칙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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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의 공공성 제고 방향과 원칙

민관공동이라는 복수의 주체가 공익과 사익을 대표하여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자원의 투입에 따른 이익 분배가 형평적이어야 하며, 공공복리의 목적 하에 추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게 불편부당함을 최소화 해야 한다. 특히 

도시개발법에서 걸쳐 규정2)하는 개발이익의 배분·재투자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은 공익과 사익의 상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으

로 발생하는 결과와 이익에 대해 사업참여주체의 자원 투입에 따라 형평적인 이익 배분

을 전제로 공익과 사익간 불편부당함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권력을 활용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익의 

배분이나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사회통념 또는 사회정의와 반하는 경우 과도하지 않은 

사익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확보나 

개발이익 재투자에 있어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과의 제도·결과적 형평성을 보

장하는 수준으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묺쭒 훊�픦뫃뫃컿 뫊헣픦뫃뫃컿 멾뫊픦뫃뫃컿

 쫯
쨤 

뫰뫰쫰잧 힘ힿ 좤헼폋켗 캧폀
훷�싟핓 캧헼 �줯 핯

혃�헼 혐샴켬픿 쫯뫛
캧�뽋폋 쭻 뺯헼�혗

햋퓋 햀폋 쌫읳 헼
핯핰 쭿쨫퐻캧혐핓폋 쨓ힻ

퍅삏 핯핰쨫쭿 쨊 햧햋

 쫯
퓋 �

- (뫰뫰) 샟퀓핓 탗짷·캧핓
핯핰폋 쭻삏ힻ읷 휌잸헼
뫻혋폋켗 핳·몧ힻ

- (짷맿) 뫰뫰쫰잧쮃쭻샴핯
쨗컘ힻ 퍅솿왘 옠

- (탗짷·뫰쇔�) 뫰뫰뫷 짷맿핓
뫰뫰쫰잧 힘ힿ �줯 핯뫷
캧헼  쨗컘 먋탗

- 뫰혐·좀뫛�몿헼핳몿
햀퍃·핓 쨊 탧핓·핳맻

- 캧폀핯뫻몿햋쨊탗짷캧핓
폯잫 �폧·뽷핓 밫

- 캧폀 훷풏 �ힿ훷�핓
훻쪐·픟잧헼 뺯헼�혗햠�

- 뫰핰뫷 캧핰맿 캼�픿
뫛옟폧 햋퓋 햀폋 쌫읳
헼 핯핰 쨫쭿

- 캧�뽋 쨊 캧혐핓폋
쨓삏 몸풫 뫰핰 풫켛 뫛옟

- 뫰뫰탗켟 쫯퐻 먗쨗핯핰
햧햋폋 햃펯 픛캧 캧폀뫷
혗솿·몫뫷헼 켬 쫯햠

자료: 저자 작성

표 5-1  |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방향과 원칙들

2) 「도시개발법」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41조(청산금), 제53조의 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비용 

부담),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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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성 제고사항 및 기준

1)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검토사항 정립

전술한 공공성 제고 방향 및 원칙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의 공공성 제고 방향 및 수준, 공공(국가/지자체)의 공공성 제고 역할을 사업절차상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사업 관련 협약 검토항목 및 방향, 사업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등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정립·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및 지자

체(지정권자)의 내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

한 검토항목은 크게 ①도시개발 구역 지정요건, ② 지정절차 준수여부, ③개발계획 

적정 여부, ④ 기타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현행 도시개발사업 검토항목

(도시개발 구역 지정요건)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 요건과 법적 대상을 검토하게 되며 

유관 법령인 「국토계획법」 상 규정된 상위계획 부합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었다. 구체

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세부 검토항목이 된다.

·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규모에 해당하는가 

·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가

· 개발제한구역 등 공법상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가

·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반려대상(제안일 이전 공유·분할 토지의 증가 조건)에 해당

하는가

· 도시개발구역 경계 설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지정절차 준수여부) 이 부분에서는 도시개발법령 및 유관 법령·지침에 규정된 법적 

지정절차와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로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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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대상이 된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자격 및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는가

·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이행 여부 및 제출 의견들이 처리되었는가

·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을 위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이행하였는가

· 개발계획을 포함한 당초 구역지정 제안 사항의 변경이 있고 또는 현재 진행 중인가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 도시·군(기본·관리)계획의 선행 또는 병행 추진이 필요하며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 도시개발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협의

를 이행하였는가

(개발계획 적정 여부) 이 부분에서는 개발계획 대상과 세부 내용이 수립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세부가 주요 검토항목이다.

· 자연녹지지역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대상인가

· 「도시개발법」 제5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서 규정한 부문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부문의 수립 시기는 적정한

가3) 

· 인구수용계획(임대주택 포함),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도로·공원·녹지·학

교 등) 설치계획이 수립기준에 부합하는가

· 환지방식 개발계획일 경우 동의요건을 충족하는가

3)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제16호에 언급된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

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법제처 국가법령정

보센터, 2023.9.15. 검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531#0000)에 대해서는 수

립 시기를 달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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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 적정한가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적정한가

(기타) 상기에서 언급한 3가지 분류에 들어가기 어려운 개발수요 적정성, 주변 난개

발 가능성, 기한 내 계획 수립 가능성, 타 사업 중복 등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이 그 세부항목들이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검토한 개발수요 및 여건 분석이 적정한가

· 개발목적 및 주변 개발지역의 난개발 가능성 등 주변지역 여건은 어떠한가

· 기타 다른 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 구역지정 후 기한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이 가능한가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

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에 의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또한 현행 「도시개발법」 상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하여 

동법 제 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으로 민관 협약체결의 적정성을 검증하거

나, 동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검사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으로 구분하면 ‘사업준비-기초조사-개발계획 수립-구역 지정-민간참여자 

공모 및 협약-실시계획-사업시행-준공검사’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절 

서두에서 언급한 공공성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상기 추진과정상 확인해야

할 공공성 관련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2) 도시개발사업 검사 및 공공성 검토항목 보완

먼저 사업준비 및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사업수요 및 타당성 검토에 있어 검토 내용

과 분석, 판단기준이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발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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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및 구역 지정) 개발구상에서 공익적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개발구역 

설정에 있어 과도한 사익을 침해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그리고 민

간참여자 공모 및 협약 체결)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

업자 공모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전이익률을 낮게 제시하는 사업시행자 당첨 가능성

으로 토지비 과당지급에 대한 경쟁이 다수의 시민의 공공성 담보에 부합하며 합리적인

가, 민간참여자 공모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내용을 통해 추진되었고 사업구조와 

사업협약의 세부 내용이 공공성 확보의 관점에서 합리적인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민간의 참여목

적(이익)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되어 공익을 적절히 담보하고 있으며, 

당초 개발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있다면 공익적 관점에서 그 사유와 효과가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 시행 및 준공 검사 단계에서는 공사시행상 요구되는 변경·

검토절차에 대해 당초 목적한 사업목표와 공공성 확보 방향을 훼손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 사업·수익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필요한 개발이익 환수가 

적절히 조치되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그간 및 현행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사 및 공공성 검토 항목들을 종합하면, 

그간 도시개발사업의 체크리스트는 대부분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전술한 도시개발 공공

성 제고 방향 및 원칙의 관점에서는 일부 항목이 공공성 관련하여 구체화나 보완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세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 청취 및 공청회 이행과 제출의견 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계획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기준 부합 여부,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

한 사항의 적정성,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

고 이주대책 및 주변 개발지역의 난개발 가능성 등 주변 지역 여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그간에 면밀히 고려되지 않았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

다. 먼저 개발계획 적정 여부 측면에서 개발계획의 기초조사 및 수요 추정의 합리·공정

성, 개발계획의 공익적 요소 반영 적합성, 구역 지정의 공정성 또는 과도한 사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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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검토항목) 법적절차 준수 등 (객관적 판단 항목) 적정성 및 공공성 (주관적 판단 항목)

구역
지정요건

 지정대상 지역·규모 해당 여부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공법상 제한지역 해당 여부

 지정제안 반려대상 해당 여부

 도시개발구역 경계 설정 적정 여부

지정절차
준수여부

 제안자격,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등 충족 여부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이행 여부

 제출의견 처리 여부 및 절차적 적정성

 개발구역 지정 요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이행 여부

 구역 지정 제안사항 변경 여부 및 진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 사업 해당 및 
협의 이행 여부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구역지정

 기초조사 및 개발수요 분석의 합리·적정성

 구역 지정 공정성 및 과도한 사익 침해 여부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대상 여부

 부문별 개발계획 포함 여부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 기준 부합

 개발계획 공익적 요소 반영 적합성

 개발계획 변경 및 주민 등 의견 반영 적정성

 개발계획 변경 절차 이행 여부

 시행방식에 대한 적정성

 시행방식(환지 등)에 대한 동의요건 충족

 시행자 관련 사항의 적정성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연차별 투자계획 
등) 적정성

 이주대책, 주변 개발지역 난개발 등 개발로 인한 주
변 지역 영향 검토 적정성

 기타 구역지정절차 이행 여부

 구역지정 후 기한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가능 여부

 개발계획 수립 후 고시·공람 및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여부

민간사업자
공모 및
협약체결

 민간참여자 공모 여부 및 자격조건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이행 및 증명서류

 민간참여자 사업계획 공모 및 평가기준 적정성

 PFV, SPC 등 법인설립 및 운용 기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적정성

 법인 설립 이전 협약체결 여부

 민·관 협약내용 적정성(총사업비, 이윤율, 출자자간 
수익배분 등)

 협약체결 절차 이행 준수 여부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

 실시계획 인가·변경 절차 이행 여부

 실시계획 변경의 합목적성 및 적정성

 원형지 및 조성토지 공급·사용 적정성

준공검사

 공사시행 과정의 실시계획 이행 여부

 사업정산과정에서의 비용·수익 산정 적정성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및 이행 적정성

자료: 저자 작성

표 5-2  |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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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민·관 협약 내용의 적정성, 실시계획 변경의 합목적성 

및 적정성, 원형지 및 조성토지 공급·사용 적정성, 비용·수익 산정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표 5-2>와 같다.

2) 공공성 제고를 위한 검토항목 및 검토방향

전술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항목 중 법적절차 준수 여부는 

「도시개발법」 및 유관 법령·지침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주관

적 판단에 기초하는 적정성 및 공공성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그 세부를 이 연구의 공공성 검토 관점으로 분류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체의 공공성 주요 검토 항목과 방향

(시행자 관련 사항의 적정성)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에 의해 도시개발사

업의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 시행자 요건을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동법 시행

령 제18조 제3항~제8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법인인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법률로 정해진 공공기관이 아닌 대통령령 요건 부합 

법인의 경우에는 요건 부합에도 불구하고 명목회사(PFV 또는 AMC) 및 특수목적법인

(SPC)의 경우 효율적 사업수행과 합리적 조직운영이 가능한지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상당수 토지수용을 전제로 주민의 제

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채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되고 사업

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사업에 따른 사회적 부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로 정채진 요건에 부합한 법인이라 할 지라도, 실제 사업규모와 특성에 맞게 명목회사 

또는 특수목적법인이 구성되었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 전 상당한 갈등과 사업비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주작업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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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업계획 수립·승인 후에는 안정적 자금조달과 사업 시행으로 금융 및 사업 리스

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의 개발 수요에 알맞고 창의적 계획

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사업 성패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때문에 시행사는 이러한 작업에 노하우와 실적을 갖고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전문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구성원이 명목상 참여가 아닌 상당한 기간과 

노력을 실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있는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행방식 선택 및 제안의 적정성)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수용, 환지, 혼

용의 방식으로 구분되며, 「도시개발법」 제21조의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방식 지정 및 

변경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사업방식 선택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

토해야 한다. 토지수용권은 공익이라는 사업의 합목적성을 확보한 주체가 발동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수용이 필요한 조건임을 확인해야 한다. 수용권이 발동되는 사업

의 경우 충분히 환지방식에 의해 개발사업 기간 내 소유권을 인정한 후 사업 후 새로운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권 발동으로 사업편의 및 개발이익의 시행

자 이전 및 당초 소유자의 사익추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건우, 2021). 따라

서 사업목적 및 추진상 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이 단순한 사업편의 외 환지 또는 혼용

을 사용하기 어려운 엄격한 당위성이 있거나 수용방식을 통한 사업의 공익성 및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민간참여자 사업계획 공모 및 평가기준 적정성)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및 평가기준이 자격제한, 특허, 실적 등 측면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항목이 있는지와 

민관출자 역할 분담 및 수익률과 이윤율 등이 적정히 설정되었는지 검토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에 있어 평가항목이 사업목적에 합당하며 배점기준이 공정

한 기준·절차들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평가항목의 배점과 배율격차가 크지 않은지, 특

히 기술 및 가격 부문에 대한 배점 비율이나 배율격차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참여자 사업계획서 공모는 해당 주관 지자체·공기업이 사업 공모계획과 평가기

준을 마련한 후 보안이 유지되는 채널을 통해 제3자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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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공모와 평가기준은 사실상 사업 전반의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결과를 어느정도 상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 후속적 노력을 통해 추가적 공공성 보완이나 사업 조정

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기관 내부에서 공모계획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할 지라

도, 그 공모절차나 평가기준이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측면에서 적절한 안배와 

체계적 절차·내용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사업공모

와 관련한 특혜시비나 평가 논란을 피하고, 내적통제장치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려

되는 다양한 제반 이슈를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국가·지자체에 의해 공인된 전문기관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업성과 사업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자금조달 수수료를 제어하는 

검토를 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시행되어 토지수용

권이 발동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법적 이윤율 상한이 10%로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이윤율에 관한 사항은 모든 사업이 법규에 의거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윤율 상한이 적용되면, 민간투자의 메리트가 일부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더 높은 

금리를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상당

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의 성격상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사업성 악화가 예상된

다. 무엇보다 직접적 자금조달 금리 인상 외에도 자금조달 또는 AMC 수수료 성격의 

이차적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는데, 필요한 항목이긴 하지만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과

도할 경우 자금조달 금리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통상보다 무리

한 사업비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후 분양 어려움 또는 입주민·기업 부담 증가를 

수반하여 사업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통상 브릿지론 방식으로 추진되는 PF가 

사업성이 취약하여 중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민간공모 과정에서 사업제안

자가 명확하게 추정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수준의 자금조달 금리와 수수료를 예정하

고 있고, 또 그 수준이 사회적 통념상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적정성) 민간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모·

선정하게 되는데,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히 구성되었고 선정위원들이 이해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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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보안 관련 사항을 잘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도

시개발사업 업무지침>에는 선정위원회의 인원이 10~20명 수준, 공공시행자 소속 임직

원과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 3분의 1 이하 규정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결과, 일부 

사례에서는 선정위원회 평가의 최고 득점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합당한 요건이 공적인 절차에 의

해 인정되었으며 그 요건이 사전 고지 되었는지 등 확인이 중요하다.

멎�졷 멎�짷

탗햋 뫻옣 캧핓 헼혐켬

- 솿탗먗쨗쪐 탗옴 풏멯폋 쭻숗 좀좤캧 쨊 퀓좤헼쪐핳핳맻
- ힻ훷햌폀, 햋밃홫샧, 캧폀탗 쨊 뫻잧폋 헼혃 뭧켬퓋싟핯 �폧뫛

햃픷졫, 믳맿 탟헼픿 뫛옟 썇 캧폀 퍃혐켬뫷 폨엄핯 샯쫯숓삏맻
- 탟혗 뭧켬퓋싟핓 뺯탟햃삏 �폧맻 쫯햠숓졫 핯숛 멾핳맻

탗쨤탘 켛� 쨊 혗퍃핓 헼혐켬
- �ힻ퀓풤픿 쇔쨓삏 몸풫 캧폀쨤탘핓 좤헼켬핯 �쭿맻
- 샴 캧폀쨤탘픿 켛� 몸풫 캧폀핓 뫰핰켬 쨊 뫷맻 믳옂ힻ 퍅픻

몸풫폋 찿 셏 �샟뫛 샣숓삏맻

짷맿�폧햋 캧폀몿 뫰좣 쨊
맻밫훻 헼혐켬

- 짷맿캧폀햋뫰좣캧폀몿쨊맻밫훻핯먘뫻·헼핯졫, 뺯헼멻�
푳폋솿 혗3햋 심픿 � 먘뫻헼 멻�맻 핯웣펯홇삏맻

- 짷뫻�햋폨 쭿샯쨊핯픟픣핯헼혐켟혐숓폃픷졫, 캧폀 퍃혐켬픿
쾋 퀓 햃삏 뫷솿 햋밃홫샧 퀓퀓웇 혗펯홫�맻 햃삏맻

켛혐퓿퓋 뭧켬·풯폼 헼혐켬 - 켛혐퓿퓋맻핯캼�폁삏뭧켬퓋픷왗핯웣펯ힻ뫛쫯퍃핯쫯숓삏맻
- �ힿ뫷혐캼 뫰혐뫛 좀 혃�퐻 풏멯픿 먑�폃삏맻

자료: 저자 작성

표 5-3  |  주체의 공공성 주요 검토항목과 방향

(2) 과정의 공공성 주요 검토 항목과 방향

(도시개발구역 경계 설정 적정 여부) 도시개발구역 경계 설정에 있어 일부 부지 제

척 및 포함에 대한 의견이 (법적)절차 이행과정(공람, 주민의견 등)에서 도출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정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여 지정권자가 결정함이 타당하나, 과도한 

사익 침해나 공익 부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 사항의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과정에서 사업목적 

외에도 사익 침해 및 공익 부합성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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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및 개발수요 분석의 합리성) 지정권자 및 시행자 등이 개발계획을 구역지

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지·건축물·기반시설, 주거 및 생활실태와 주택 

등 개발수요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을 통해 기초

조사 방법 및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상당한 재산권 제약 및 

도시공간적 변형을 야기하기 때문에 조사와 수요분석이 합리·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광역적 및 주변 지역의 경제·사회·공간적 영향과 토지

이용 등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합목적성 및 공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출의견 처리의 절차적 적정성)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변경 등 절차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 이행 여부의 확인 외에도, 시민·공동체 및 주변 주민의견의 

다양한 개진 기회와 제출 의견이 합당한 사유에 의해 수렴·반영 되었는지, 공청회 생략 

등 사유가 타당했는지와 추가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공익이라는 

목적에 의해 과도한 사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공익 목적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시민·공동체에게도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 기준 부합)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

경보전계획, 환경성, 도시기반시설계획, 문화재보호계획,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계획 등 계획이 관련 기준에 의해 수립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이해관계자간 의견

을 통해 검토·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도시개발업무지침 및 유관 지침 반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부문별 계획에서 사

용한 인구·주택수 추정 및 원단위 등이 합리적인지 검토도 중요하다.

(개발계획 변경 및 주민 등 의견 반영 적정성) 일차적으로는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

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준수했는지 등 절차 확인이 중요하다. 중

요한 점은 심의가 생략된 경미한 변경이 해당 요건이 되는지와 50만m2 규모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계획 포함 및 관련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개발계획 수립과 유사·동일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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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공청을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였

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권자 재량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판단에 기초하기는 하나 변경된 개발계획이 당초 개발계획의 사업목적 및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이 중요하다.

(실시계획 변경의 합목적성 및 적정성)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사

례도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개발계획의 사업목적과 내용과 부합되

고 그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과정이 공정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시계획 변

경의 과정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심의를 거쳐 통상 지정권자의 인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적절히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에서는 경미한 변경 절차를 통해 반복적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도 있다. 

따라서 경미한 변경의 사유와 내용이 적정하며 반복된 경미한 변경의 누적 내용이 개발

계획의 틀과 내용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멎�졷 멎�짷
솿탗먗쨗뭧폨 몸몿 켟혐

헼혐 폧쭻
- 뫷솿캧핰�맻쨗컘ힻ퍅퍓픷졫몸몿켟혐핓믷멫맻혐�ힻ

햀·쨫혗폋뭨숓ힻ퍅뫛솿탗몿헼뫻혋핓뫰핰힘ힿ폋쭻삏ힻ
밫�홫캧 쨊 먗쨗퀓풏 쭿켘핓

잧켬
- �ힻ·멯�줷·밫쨓탗켟, 훷멫 쨊 컘탟�퐻 훷� 심 먗쨗퀓풏맻

잧헼핯뫛 먘뫻헼픷왗 멻�숓폃삏ힻ

혗�핓몧 �잧핓 혃�헼 헼혐켬

- 먗쨗몿킴핳·쪻몸심혃�폋햃펯훷짷핓몧��뺓뫰�핯폧쭻
- 탗짷·뫰쇔� 쨊 훷쪻 훷짷핓몧핓 샟펌 먗ힿ 밫퐻 혗� 핓몧핯

샴 캧픛폋 핓 퀓옯·쨓폼숓폃삏ힻ
- 뫰�맻컘얰숓폃픿몸풫캧폀핓좤헼핯팿샇�샴캧픛맻햃삏ힻ

쭻줳쪿 먗쨗몿 퀓잸 밫훻 쭻 - 쭻줳쪿 몿핯 뫻옣 밫훻 쨊 ힻ�폋 샴몇 퀓잸숓폃삏ힻ
- 솿탗몿퓿퓋 쨊 햋줳퓿퓋 핓몧 퀓옯·쨓폼핯 핯웣펯홇삏ힻ

먗쨗몿 쪻몸 쨊 훷짷 심
핓몧 쨓폼 헼혐켬

- 쪻몸 탧핓맻 컘얰숗 몸풫 풏멯폋 쭻폻삏ힻ
- 쪻몸뫻옣뭨�뭋�쭻햠뫻 핓맻풏캧뫷뭨맻몿폧쭻

샣핯 헼혐폻삏ힻ
- 쪻몸숗 캧폀핓 좤헼·뺯풤핯 샴� 캧폀좤헼·쨤뫷 쭻삏ힻ

탟탗몿 쪻몸핓
좤헼켬 쨊 헼혐켬

- 탟탗몿 쪻몸 뫷혐뫷 혃�맻 쪻몸 풏멯픿 먑�펯 헼혃ힻ
- 쨓쫰헼 탟탗몿 쪻몸핯 핯웣펯홇샟졯, 믳 뫷혐핯 좤헼헼핯졫 샴�

캧폀핓 �ힿ 뫻혋폋켗 캧폀좤헼·쨤핓 � 폋 쾋픻 폁삏ힻ

자료: 저자 작성

표 5-4  |  과정의 공공성 주요 검토항목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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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의 공공성 주요 검토 항목과 방향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법령·규칙·기준에 의해 부합 여부를 확인

하고, 구역 지정 대상과 규모, 특히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이 되는 규모 예외사항 

적용에 있어 상위계획과의 부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연녹지지

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해 개발 가능 지역에서만 도시개발사업 지정이 가능한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

고 면적기준 예외사항(균형발전을 위한 협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나 규정 외 

보전용지가 포함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변경을 거쳐 추진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발계획 공익적 요소 반영 적합성) 개발계획 주요 내용, 사업의 타당성 및 개발효

과 측면에서 예상되는 개발이익과 비교할 때 기반시설 설치 및 공익적 측면의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공람·공청 과정의 의견이 적절히 수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판단사항으로 법적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정권자의 재량 사항이기는 하며, 지정권자가 합리적 판단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당수의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을 통해 공익적 요소에 대한 

반영 기준을 두고 있으나, 세부 사업별로는 각기 다른 판단기준과 근거를 적용하여 사

업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동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와 지정권자의 재량에 

근거하기는 하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공익적 요소 

반영 수준에 따라 상당한 사업성 변동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사업예측에 어려움을 겪기

도 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 성패의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 

또는 지정권자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 온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익적 요소 반영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별 반영 수준을 일종의 범위 형태로 제시하고 사업의 공공성 확보 목

적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지자체·지역별 특성을 고려하

여 구체적으로 목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사업과정에서 공익적 요소 반영이 적절했는지 적합성을 판별하고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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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과정에서 비용 산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다양한 논란과 갈등을 예

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2조의 2 제2항에 명시된 규정

을 활용하여, 사업의 신속 및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고 사업 완료 이전에 공공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성 확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업의 제반 비용을 우선 현금 납부받아 지자체와 공기업 중심으로 관리·운영하는 것

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주대책, 주변 개발지역 난개발 등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 영향 검토 반영) 개발로 

인한 이주대책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 등 유관 법령·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주자에 대한 대책이 적절하고 현실적으로 마련되었는지 검토해야 하며,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광역 및 인근)의 기반시설 등 영향을 고려했고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해

야 한다. 특히 「도시개발법」 제10조의2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적절히 마련되

었고 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적인지에 대한 판단 중요하다.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본 사업의 직접적 영향에 따른 교통처리 및 기반시설 

대책을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주변지역 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광역적 추진·예

정 사업을 망라하여 종합적 영향 검토·판단이 중요하다.

(원형지 및 조성토지 공급·사용 적정성) 원형지는 공급대상자 및 면적기준(전체 토

지의 1/3 이내), 공급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하며, 조성토지는 공급방식과 공급가

격이 적법하며 민간참여자 직접사용면적이 출자지분내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중요

하다. 원형지 공급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적법하

게 거쳤고 개발·실시계획에 의거하는지, 개발계획에 반영된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등 

공사비를 더하는 등 공급비용이 적정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성토지는 

공급계획이 작성·변경되어 지정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개발계획의 분양주택 등 계

획대로 공급되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 등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경쟁

입찰 및 추첨, 수의계약)를 거쳐야 하고 최고가격 기준 낙찰자 선정, 사업 민간참여자 

직접사용의 경우 출자지분 내 사용·공급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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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약 내용의 적정성) 사업목적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과도한 ‘영업비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구조, 수익배분, 민간이윤율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민·관 사업협약은 사업과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항목과 기준들이 다소 포괄적

이고 중요 사항들은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특약·비공개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제11조의2)을 통해 협약체결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관간 사업

협약에 있어 검사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사업목적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당사자간 출자 및 위험부담 등 사업구조가 적절한지,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이 타

당한지, 사업이익에 대한 출자자간 수익배분이 지분 대비 적정한지, 민간참여자 이윤

율 등이 규정 및 사회 통념에 부합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정산과정에서의 비용·수익 산정 적정성) 사업비 관련 비용과 수익의 산정은 도

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적정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비용이 실제 발생한 객관적 자료와 근거, 합당한 항목들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과 내용들이 회계기준 및 사

회 통념상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는데, 통상적 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과도한 항목·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은 비용과 관련하여 기타 비용의 세부 항목과 규모가 적정하고 인정될 수 있

는지와 당초 사업계획상 주체들의 역할이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탁을 통

해 항목 지출에 중복성이 없고 과정상 반복적 수수료가 적절한 지 등이 적정성 판단의 

주요 검토사항이 될 수 있다.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및 이행 적정성) 개발이익은 사업비용과 수익이 객관적 자

료·근거를 통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우선 확인 후, 재투자 관련 사항이 개발계획 

등에 사전 반영되고 매년 또는 단계별 회계처리가 올바르게 이행되었는지 검토가 중요

하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10%



18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도, 즉 기반시설(복합환승센터,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나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53

조의2, 동법 시행령 제71조의2). 따라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 

및 기준들과 수익발생 시 재투자할 대상·내용들이 개발계획에 우선 포함되어 함께 검

토·승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구분하여 회계처리되고 매년 또는 중요 사업

단계별로 최계 관련 사항이 지정권자에게 보고·검토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개발이익이 어떻게 산정·평가되었나인데, 개발·실시계

획 및 준공시점에 산정된 개발이익이 당초 및 변경 대비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즉 사업비가 과도하게 평가되거나 수익이 과소평가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동 

사항은 통상적 도시개발사업의 검토·자문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자체의 업

무 전문성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회계 관련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제3의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멎�졷 멎�짷
솿탗·뭫밫쫳몿 심
캼퓿몿 쭻 폧쭻

- 뭨�뭋�쭻햠뫻 핓 샻캼핯 숓삏 믗좣 퐃푳캧핓 헼풤폋 햃펯
캼퓿몿뫷핓 쭻 폧쭻맻 헼혃몇 샣 숓폃삏ힻ

먗쨗몿 뫰핰헼 풏쾇 쨓폼 헼켬 - 뫰뫰탗켟 쨊 밫쨓탗켟 쭻샯핓 잧헼 밫훻핯뺓 믷멫맻 햃픷졫, 탟혗
헼혃몇 쨓폼숓폃삏ힻ

핯훷샻�, 훷쪻먗쨗ힻ폨뺗먗쨗심
훷쪻 ힻ폨 폼 멻� 쨓폼

- 핓펌솿핳, 핯훷햋�ힻ 찿픣 심픿 뫛옟폧 솿탗먗쨗쪐 쨊 픛뫻
쪐·캧폀 뫻혋폋켗 핯훷햋 샻� 쟃옣핯 탟헼핯뫛 헼혃ힻ

- 쭻쇔캫 밫 쨤ힻ 샻�핯 쟃옣숓폃뫛 ힻ폨 캼폋 탟헼핳ힻ

퓋ힻ 쨊 홫켬�ힻ
뫰밄·캧풤 헼혐켬

- 퓋ힻ핓 뫰밄샻캼햋퐻뫰밄졯헼핯헼쪐몇몫혐숓폃뫛, 뫰밄맻몤픻
먋혐맻몤폋 밫쨓탗켟 뫰캧찿읷 셏삏 심 헼혃몇 캫혐 숓폃삏ힻ

- 홫켬�ힻ삏뫰밄쨤탘·맻몤(홫켬퓋맻쨊핯, 먋혐맻)핯캧풤�폋쟙몇
헼쪐졫 짷맿�폧햋 ힼ혌캧풤졯헼핯 �햋ힻ쭿뺯폋켗 핯웣펯ힻ삏ힻ

짷·뫻 퍸 뺯풤핓 헼혐켬
- 뫷솿 ‘폼폀찿짻’픿 쾋ힻ 퍅삏 쪏퓿폋켗 캧폀뭧홫, 퀓핰쨫쭿, 

짷맿핯픟핯 믗혐 쨊 캧�뽋폋 쭻몇 헼혐몇 뫛옟숓폃삏ힻ
- 켳쭻삏 쫳 쫯뫛켗 < 5-11>픿 �뫛

캧폀혐캫뫷혐폋켗핓
찿풤·퀓핰 캫혐 헼혐켬

- 캧폀찿풤핯탟혗쨗컘먘뫻헼햋웇퐻믷멫, 샴좤싟왗헼혐몇
캫혐숓폃삏ힻ

- 밫�찿풤켳쭻좤·믗좣맻헼혐뫛휌쫰쨊퀓퀓웇뫷샟핓줳혗맻폁삏ힻ
먗쨗핯핰 햧햋 몿 쨊

핯 헼혐켬
- 캧폀찿맻 뫷솿몇 맻숓멫뺓 퀓핰핯 뫷쾇맻숓ힻ 퍅퍓삏ힻ
- 캧폀찿 쨊 퀓핰 캫혐뫷 뫻옣켗삏 쪿솿핓 켳쭻 밫훻폋 핓멫 풏

자료: 저자 작성

표 5-5  |  결과의 공공성 주요 검토항목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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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주체별 역할과 거버넌스

(1) 사업주체별 역할

전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관공동 도시개발은 다수의 주체가 특수목적법인(SPC) 

등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간 협의·협력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간 이해관계가 결부되기 때문에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주체

별 역할이 체계적으로 배분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의 사

업은 그 목적과 도입배경상 최대의 사적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을 통해 사업 

재원과 역량·창의성 도모를 꾀하는 만큼, 자원의 투입에 따른 적정 이익의 배분은 당초 

사업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개발은 공공복리 증진의 목표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의 균형’

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형평적이고 불편부당함이 없는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

요한 이슈가 되며, 따라서 그 균형의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도시계획 고권의 지방이양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대부분 권한이 지자체에 귀

속되었으나, 최근 2021년 국토교통부의 공공성 강화조치 이후 정부의 공공성 관련 관

리·감독 및 제도적 권한이 일부 강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

절차를 기준으로 볼 때, 사업시행자의 SPC 구성 가이드를 제시하고 토지수용 과정에

서 공익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성토지의 직접 사용범위 

제한과 임대용지 확보를 확대하고, 배당 전 이윤율 제한과 초과이익 지역재투자를 공

공성 강화조치로 발표하였고, 개발부담금 분담률 상향과 감면대상 사업 축소도 병행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이슈를 통해 공공의 주체인 지자체와 민간 사업시행자의 내적통제장치에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의 중립적 사회감시·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공공의 경우 지자체는 사업참여주체임과 동시에 심의·인허가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

에 사업절차나 과정상 주요 판단과정에서 준법·윤리적 판단에 통제·관리를 소홀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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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된다. 또한 민간의 경우 사업 주요사항들이 외부 공개되지 않는 협약으로 보호

되고 있어, 사업비 구성·정산 및 사회통념상 과도한 사업구조를 형성할 경우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주요 사업주체간 이해관계와 공공성 관련 이슈의 구조

를 중심으로 각 사업주체별로 각각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수단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분담·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사업

주체별 역할로 구분해 보면, 첫째, 정부는 지정권자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공공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는 사업추진상 

공공성 확보·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전문가를 연계한 사업 거버넌스를 상시 운영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되거나 사업 검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은 사업타당성·협약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체계를 완비하고, 제3자 사업 모니터

링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거버넌스 개선방향

민관공동 도시개발은 도시라는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대규

모 사업이니 만큼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협의·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단일의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추고 있어 협력적 협의

에 따른 조정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 상황을 주요 주체를 중심으로 

분류해도 공공간, 공공-민간간, 민간간, 민간-시민간, 주민-시민간 갈등 등으로 다양

하게 구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갈등 상황을 위원회 심의나 행정의 판단에만 의존하

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도시개발사업의 규모 확대와 시민참여, 합리적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협의상 해결되지 않는 첨예한 갈등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

다. 그 경우 상당한 의사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데 법치의 관점에서 당

연한 절차이기는 하나, 법적 해결절차에 들어갈 경우 필연적으로 사업지연과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틀 내에서 협력적 협의 및 갈등해결체계를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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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요한 구조는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어느 정도 법·행정적 절차

와 체계를 통해 역할·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도시개발위원회,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중립적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자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법적 관리·지원기구를 운영하고는 있다. 다만 이들 위원회

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건별로 검토·심의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지

속·안정적 관리는 어렵고 일부 내용은 전문적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추진·관리과 검사의 의무를 부여받은 국토교통부 및 지

정권자 단위로 상시적 운영협의체 마련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개정된 「도시개발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6을 통해 도시개발

사업의 검사를 전문기관(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뢰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소관 검토는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성에 따라 역할분담·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소관 연구원·기관 협업체계를 별도 상시 운영하면

서, 사업의 지속 운영·관리는 지자체가 주요 단계별 검토·검사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

는 방식의 구조를 구체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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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개선방안

이 절에서는 전술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성 확보 준거가 되는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의 제도 개선사항과 방향을 주로 제시하고, 공공성 

검토를 위한 공적기관의 역할과 수행내용들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제도적 개선 이슈를 본 연구의 공공성 해석 틀에서 분류하면 주체적 관점에서는 도시개

발 추진절차상 시민·공동체의 공적 역할 미흡, 공공의 내적 통제장치 작동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과정의 관점에서는 획일적 공공성 확보 기준과 실효성 논란, 객관적 사업 

모니터링 체계 미흡을 들 수 있다. 결과의 관점에서는 공급토지의 전매·편취로 인한 

부당이익 논란이 이슈가 되며, 사업의 공공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협약의 불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주체적 관점의 공공성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시민·공동체의 공적 역할 강화

관공동 도시개발은 사업시행자인 민간과 공공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과 시민사회가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최소한

의 행위적 절차인 공람·공청회 외에 의견개진이나 권리 확보, 공적 감시를 위한 수단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당사자로 직접 관계되는 환지 등 처분 관계자의 공람을 제외하고, 

공적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주민과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절차·기회는 「도시개발

법」 제7조에 의한 공람 및 공청회가 전부라 할 수 있다. 공람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주

민의 의견청취)에 따라 14일 정도 일반에 공람되고, 10만m2 미만의 경우 시·군·구 홈

페이지 공고로 갈음되고 있다. 공청회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공청회)에 의해 100

만m2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구역지정 범위와 개발계획의 개요 

소개 수준으로 갈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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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3.>

헪13혾(뫃�) ① 뭨�뭋�쭻햠뫻, 탗ㆍ솿ힻ캧, 탗햠ㆍ뭫퀓쐋삏뭧�햠픻솿탗먗쨗캧폀픿탗옟삏뭧폨핓졯헼
핯100쟇혗뫬짳�핯캼핳몸풫(쪐혗4홫혗3폋쌫읳솿탗먗쨗몿핓쪻몸핓졯헼핯100쟇혗뫬짳�핯캼핳
몸풫읷샟)폋삏뫰얇밫맿핯빘뺗폋쪐혗7홫폋쌫읳뫰�읷먗�폧퍷샟. <먗혐2012. 3. 26., 2013. 
3. 23.>
② 뭨�뭋�쭻햠뫻, 탗ㆍ솿ힻ캧, 탗햠ㆍ뭫퀓쐋삏뭧�햠픻혗1폋쌫앷뫰�읷먗�옟졯샟핇맼핓캧픿
헿뭨 쐋삏 샴 ힻ쨤픿 훷숗 쫯밄ힻ폨픷왗 삏 핷맿탛줳뫷 핳�뼲 핯ힻ폋 뫰� 먗� 퐃혐핷 14핷 헿뱇ힻ
1핯캼뫰뫛폧퍷샟. 샟쟇, 혗11홫혗2폋쌫읳뫰뫛탗샟핇맼핓캧픿핯짳뫰뫛몸풫폋삏믳엧ힻ
팿샃샟. <먗혐 2013. 3. 23.>
1. 뫰�핓 먗�좤헼
2. 뫰�핓 먗�퐃혐핷탗 쨊 햠쾇
3. 햀퍃뫛햋 삏 솿탗먗쨗뭧폨ힻ혐 쨊 먗쨗몿핓 먗풏
4. 핓몧쨗핓 탛�폋 뫻 캧
5. 믳 쨑폋 뭨�뭋�쭻옴픷왗 혐삏 캧
③ 뫰�맻뭨�뭋�쭻햠뫻, 탗ㆍ솿ힻ캧, 탗햠ㆍ뭫퀓쐋삏뭧�햠핯�핿ퟃ퀓폁삏캧픛왗2폋멳�먗�숓ힻ
좶멫뺓먗�삏숓폃픷뺓혐캼헼픷왗ힿ숓ힻ좶몸풫폋삏뫰�읷컘얰퀓햃샟. 핯몸풫뫰�읷컘얰몇
숗캧픛퐻샧잧핓몧픿혗�퀓햃삏핓몧혗�핓탗밫쨊쨤쪐심폋뫻캧픿혗2폋쌫읳쨤쪐픷왗뫰뫛픷왗
텣 훷짷핓 핓몧픿 싞솿왘 폧퍷 샟. <먗혐 2013. 3. 23.>
④ 뫰�삏 뫰�읷 먗�삏 햋맻 ힻ좀삏 햋맻 훷햧샟.
⑤ 혗1쭻�혗4뱇ힻ폋켗믗혐캧푳폋뫰�핓먗�폋풏캧픻믳뫰�읷먗�삏훷�폋쌫앷
뭨�뭋�쭻햠뫻핯 혐멫뺓 샴 ힻ쨤햋�샣�핓 홫옻왗 혐 퀓 햃샟. <먗혐 2013. 3. 23.>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3년 6월 8일 검색)

표 5-6  |  도시개발법 시행령 中 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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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의 경우 현실에서는 첨예한 갈등사항이 아닐 경우 형식적 의견청취로 기능하게 

되고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통보만이 사후조치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공적 감시·모

니터링이나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00만m2 미만의 민

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청회를 통해 개방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

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업은 주민·시민사회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

렵다. 유일하게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

를 통하여 일부 주민·시민사회의 의견을 대표성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

나, 위원회의 권한 역시 심의와 자문을 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는 엄밀히 지정권자(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온전한 사업 인허가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따라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우선 공람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과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역할의 유용성을 충분히 준용하는 절차를 거

쳐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시개발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민관공동 도시개발사

업의 주민의견 청취 채널을 다각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공기여 등을 위한 사전협

상제 운영이나 사업협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성을 지닌 시민사회 참여

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절차를 제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공공과 민간의 내적통제장치 강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사업주체인 공공은 사업지정권자인 지자체와 지방공

기업이 동일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계획 주요 수립방향을 결정하는 지자체

가 심의·허가권한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민간은 협약에 의해 사업구성이 공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통념이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사업구조 및 개발이익을 확보

하는 등 공적 견제장치가 부족할 수 있다.

4) 대법원 2005두2544 판례(2007.4.12) 화장장 및 묘지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개발계획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표결과 사업 결정에 따르면 도시계획 등 결정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의 

취지는 “계획결정권자가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의 집합적 의견을 들어 참고하라는 

것일 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어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2023년 6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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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과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에 의해 민

관공동 도시개발사업, 특히 공공이 ‘50%+1주’ 조건을 초과할 경우 지방공기업을 통

해 사업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출자한 기업으로 공

적 목적 사업의 경우 사실상 동일체 개념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체의 자발적 준법·윤리의식과 행동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성남 대장지구와 같은 불합리가 발생할 경우 법적조치에 의해 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

지 않는 한 공공성 확보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민간의 

경우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사업구조상 공적 감시가 사실상 어려우며, 주요한 사항

의 경우에도 협약의 ‘특약사항’으로 보호되고 있다.

헪11혾(킪핞슿) ① 솿탗먗쨗캧폀핓탗햋(핯“탗햋”앷샟)삏샟핇맼핓햋휌폋켗ힻ혐뮇햋맻ힻ혐샟. 
샟쟇, 솿탗먗쨗뭧폨핓헿쭻읷ힻ쨤탘픷왗탗삏몸풫폋삏혗5핓�ힻ쾇픛햋뺓혗6핓홫픿탗햋왗
ힻ혐샟. <먗혐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뭨맻뺓 ힻ쨤햋�샣�
2. 샻�옴옴픷왗 혐삏 뫰뫰밫뫻
3. 샻�옴옴픷왗 혐삏 혐쭻�폫밫뫻
4. 「ힻ쨤뫰밫폀쪐」폋 쌫앷 켟잸숗 ힻ쨤뫰캧
  ...

② ힻ혐뮇햋삏혗1샣켗폋솿쮃뭧뫛샟핇맼핓펯삋뺓폋샴삏캧픛맻햃픷졯ힻ쨤햋�샣�뺓샻�옴옴
픷왗 혐삏 햋(핯 “ힻ쨤햋�샣�심”핯앷 샟)읷 탗햋왗 ힻ혐 퀓 햃샟. 핯 몸풫 솿탗먗쨗캧폀픿 탗삏
햋맻 탗ㆍ솿ힻ캧 쐋삏 샻솿탗 탗햠핳 몸풫 뭨�뭋�쭻햠뫻핯 ힻ혐샟. <먗혐 2008. 3. 28., 2013. 3. 23.>
1. �ힻ쾇픛햋뺓홫핯샻�옴옴픷왗혐삏밫맿폋탗햋ힻ혐픿탛�ힻ팿샃몸풫쐋삏ힻ혐뮇햋맻탛�숗
뺯풤핯 퓿쪐멫뺓 쭻샴샟뫛 핳혐 몸풫
2. ힻ쨤햋�샣�핓 햠핯 ퟌ삏 뫰뫰탗켟폋 뫻 캧폀뫷 쫌폧 탗 풏맻 햃샟뫛 핳혐 몸풫
3. 솿탗먗쨗뭧폨핓 뭨뫰픛ힻ읷 혗푳 �ힻ졯헼핓 2쭿핓 1 핯캼폋 샴삏 �ힻ 쾇픛햋 쨊 �ힻ 쾇픛햋 �퀓핓
2쭿핓 1 핯캼핯 ힻ쨤햋�샣�심핓 탗폋 쇔핓 몸풫

헪12혾(솒킪맪짪칺펓킪픦 퓒� 슿) ① 탗햋삏 쟇ㆍ�솿, 믳 쨑폋 샻�옴옴픷왗 혐삏 뫰뫰탗켟핓 멯켟뫷
뫰픛퀓졯핓쟟잸폋뫻폀줯읷샻�옴옴픷왗혐삏쨏폋쌫앷뭨맻, ힻ쨤햋�샣�, 샻�옴옴픷왗혐삏뫰뫰밫뫻ㆍ
혐쭻�폫밫뫻 쐋삏 ힻ쨤뫰캧폋 퓿�폧 탗 퀓 햃샟.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3년 6월 8일 검색)

표 5-7  |  도시개발법 中 시행자 및 위탁사업시행자 요건 관련 규정

따라서 공공(지자체) 자체적인 공적 내부검증장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제3

의 공적기관(국가 및 지자체 모두)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상 절차와 공공성 관련 내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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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거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약상 공적검증 가능한 

요건이 현재보다 구체화 되어야 한다. 협약과 관련한 사항의 구체적 논의는 본 절 후반

부에 논의하였다.

2) 과정적 관점의 공공성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실질적 공공성 확보 시설 및 기준 운영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대표적 공공성 확보 장치는 기반시설 확보 外 임대주택공

급비율과 개발이익 환수라 할 수 있으며,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공성 강화조치에 의해 

임대주택공급비율의 가감폭이 과거 10% 내외 유연화에서 5% 내외 유연화로 조정되기

는 하였다. 그러나 과거 택지개발 유형의 사업에 적용되어 오던 획일적 시설기준 중심 

공공성 확보는 여전한 상황이다. 

혗43홫핓3(핿샻훷�멯켟풤ힻ심핓홫켬쐋삏뫰밄) ① 탗햋삏쪐혗21홫핓3혗1폋쌫앷핿샻훷�멯켟풤ힻ읷
홫켬ㆍ뫰밄멫뺓 핿샻훷�픿 멯켟ㆍ뫰밄 썇폋삏 솿탗먗쨗캧폀핓 쨤탘뫷 샴 ힻ폨핓 핿샻훷� 햧뫛캼 심픿
뫛옟폧 핿샻훷� 멯켟풤ힻ 홫켬몿 쐋삏 핿샻훷� 멯켟몿픿 퀓잸폧퍷 샟.

② 탗햋삏혗1폋솿쮃뭧뫛샟핇맼핓펯삋뺓폋샴삏몸풫폋삏핿샻훷�멯켟풤ힻ홫켬몿쐋삏
핿샻훷� 멯켟몿픿 퀓잸ힻ 팿샃 퀓 햃샟. <먗혐 2012. 7. 17.>
1. 솿탗먗쨗뭧폨졯헼핯10쟇혗뫬짳�짳쟇핯멫뺓퀓풤퐃혐핳뭧맻3�좀핯(솿탗먗쨗뭧폨헿쭻읷ힻ쨤탘픷왗
탗삏 몸풫폋삏 솿탗먗쨗뭧폨 졯헼핯 30쟇혗뫬짳� 짳쟇핯멫뺓 퀓풤퐃혐핳뭧맻 5�좀 핯)핳 몸풫
2. 솿탗먗쨗캧폀픷왗멯켟ㆍ뫰밄숓삏훷멫헿풤졯헼60혗뫬짳�핯뫰쇔훷�핓퀓풤퐃혐핳뭧맻솿탗먗쨗뭧폨헿�
퀓풤퐃혐핳뭧핓 100쭿핓 40(퀓솿뮇뫷 묌폨탗 ힻ폨픻 100쭿핓 50) 핯캼핳 몸풫
3. 혗1폋 쌫앷 몿숗 핿샻훷�핯 50켳샻 짳쟇핳 몸풫

③ 탗햋삏혗1폋쌫앷핿샻훷�멯켟몿픿퀓잸밫퓿폧풏몸풫폋삏쪿탗햠ㆍ묌폨탗햠ㆍ쪿햋�솿
ힻ캧ㆍ탗햠ㆍ뭫퀓폋몇 샴 ힻ폨핓 핿샻훷� 햧뫛캼폋 샻 햋웇읷 풏� 퀓 햃샟.

④ 혗1폋 쌫읳 핿샻훷� 멯켟몿핓 퀓잸폋 뫻 뭧�헼핳 밫훻픻 뭨�뭋�쭻햠뫻핯 혐폧 뫛탗샟. <먗혐
2013. 3. 23.> [쫳홫탛켟 2012. 3. 26.]

햋웇 : 뭨맻쪐옴혐쫯켷�, https://www.law.go.kr (2023뼿 6퓏 8핷 멻컄)

표 5-8  |  도시개발법 시행령 中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구체적으로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등 공익 목적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 확보와 공급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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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20~25%(±5%) 일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역시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의해 택지개발 유형의 설치비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또한 일률 적용되

는 것이 대다수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택지에서 도시정비형 도시개발사업이 많

아지고 구성 역시 복합용도 중심의 사업이 많아질 경우를 가정하면, 지역·계획적 상황

이나 주변 시설 공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반시설과 임대주택비율의 획일적 기준 

적용은 상황에 따라 과다·과소와 사회적 비효율 발생 우려가 상존한 상황이다. 또한 

특정 시설의 공급기준이 단일화되어 유연적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과다·과소 공급되는 

공익 목적의 기반시설·임대주택이 발생할 경우, 조성원가 상승이나 필요한 시설이나 

기타 공적 공급시설의 추가적 공적비용 투입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따라서 공공성 확보와 관련하여 재투자되는 시설을 단순 임대주택이나 기반

시설 외에 현장 여건에 맞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다각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와 유사 방식으로 일부 현금납부 재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혗52홫핓2(뫰뫰탗켟심핓켟�찿풤심) ① 혗51홫혗1혗8핓2 쐋삏혗8핓3폋샴삏ힻ폨핓헿쭻쐋삏핷쭻읷

② 혗1폋솿쮃뭧뫛샻�옴옴픷왗혐삏쨏폋쌫앷샴ힻ뭧샣퓿몿뭧폨퍃핓뫰뫰탗켟심핯�쭿멾픷왗핳혐숛
썇폋삏샴ힻ뭧샣퓿몿뭧폨쨑핓뫻쪿탗ㆍ묌폨탗ㆍ쪿햋�탗ㆍ쪿햋�솿ㆍ탗쐋삏뭫폋ힻ뭧샣퓿몿픷왗
혐삏 쨏폋 쌫앷 샟핇 맼 핓 캧폀폋 풏 찿풤픿 뺤쭻삏 멾픷왗 먃핇 퀓 햃샟.
1. 솿탗ㆍ뭫몿탗켟몫혐핓뫛탗핷쭻�10뼿핯뺯폋솿탗ㆍ뭫몿탗켟캧폀핯탗숓ힻ팿샃솿탗ㆍ뭫몿탗켟핓켟�
2. 혗1혗3폋 쌫읳 탗켟핓 켟�
3. 뫰뫰탗켟 쐋삏 혗1폋 샴ힻ 팿샃삏 밫쨓탗켟핓 켟�

...

⑤ 쪿탗ㆍ묌폨탗ㆍ쪿햋�탗ㆍ쪿햋�솿ㆍ탗쐋삏뭫픻혗2폋쌫앷뺤쭻쨖픻뫰뫰탗켟심핓켟�찿풤핓100쭿핓
10 핯캼픿 혗2혗1핓 캧폀폋 풫켛 캧풤폧퍷 뫛, 샴 ힻ뭧샣퓿몿뭧폨핓 뫻 뭧 쐋삏 뭫픻 혗3폋 쌫앷
뮻쾈숓삏뫰뫰탗켟심핓켟�찿풤핓헿쭻읷혗2혗1핓캧폀폋풫켛캧풤폧퍷샟. 핯몸풫뫰뫰탗켟심핓켟�
찿풤핓 캧풤밫훻 심 풏 캧픻 샴 탗ㆍ솿 쐋삏 샻솿탗핓 홫옻왗 혐샟.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3년 6월 14일 검색)

표 5-9  |  국토계획법 中 공공시설 등의 설치 관련 대상과 방식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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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객관적 모니터링 강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간헐적으로 지자체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실태가 파악되고 있으나, 조사시기 및 내용이 정례적이지 않아 사업의 체계적 

확인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택

지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중 도시개발사업이며,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중앙정부(국토교통부)나 제3자(시민사회, 전문기관)이 총괄적으로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2021년 성남 대장지구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

하여 일부 전국적 현황을 파악한 바 있으나, 사업실태나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않아 동향이나 실태, 비교분석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검증과 중앙정부의 일부 운영상 관리가 제

도화 된 만큼, 사업 추진과정과 주요 사항에 대한 관리체계를 공식화하고 민관공동 도

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현황과 내용을 파악하는 통계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민

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인가에서부터 구역지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

가 진행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사업준비 과정상에도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상당한 민관 협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현재보다 추진단계를 보다 촘촘히 구성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의 현황 파악 체계상 분류가 공공과 민

간사업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사업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

업의 민관 출자비율 확인이 어려운데 민간사업의 분류를 다양화하고 출자비율과 개략 

사업비 구성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그간의 도시개발사업이 상당수 택지개발 유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현재 파악

되는 사업내용도 택지개발 특성에 맞춰져 있으나, 저성장·인구감소와 도시정비가 확대

되고 있는 최근 여건을 고려하여 현황·실태파악의 내용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현황·실태 파악의 주기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추진 및 관리주체들의 

자료 활용이 제약되어 최소 1년 주기로라도 정기적 집계·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

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공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지

원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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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적 관점의 공공성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공급토지 전매·편취로 인한 부당이익 제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감정가 이하 공급 토지 중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는 

환매·전매 제한규정이 없다. 이는 공공의 사업 출자지분 ‘50% 초과’를 제외하고 유사 

추진되는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사업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며, 본래 목적대로 사용

하지 않고 타인 전매나 관계사를 통한 사익 편취의 경우 부당이익 및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힎맪짪�힒쩣] 헪11혾(킪핞슿) 헪19혾픦2(�힎픦헒잲퓒헪슿) ① 핯쪐폋쌫앷홫켬숗�ힻ폋샻뫰밄몿
퍸픿�몫햋(핯“뫰밄쨖픻햋”앷샟)삏쾇픛뮇핯헿심밫읷밫헿뱇ힻ삏믳�ힻ읷뫰밄쨖픻풤솿샻왗캧풤ힻ
팿샃 � 믳샻왗 헿쟟(鮺韢)(좀핓쪻몸, 쟟쟟 쐋삏 믳 쨑폋 뮇잧핓 쪻쇔픿 퀓쨓삏 좣싛 퓿읷 숓, 캼쾈핓
몸풫삏혗푳샟. 핯먔샟)퀓폁뫛, 뿿뭧싛ힻ믳�ힻ읷헿쟟쨖팿켗솿팿샃숗샟. 샟쟇, 핯훷샻�풤픷왗뫰밄삏
훷�멯켟풤ힻ 심 샻�옴옴픷왗 혐삏 몸풫폋삏 쫳줳픿 헼풤ힻ 팿샃 퀓 햃샟.

② 홫켬숗�ힻ핓뫰밄샻캼햋왗켛혐숗햋(핯“뫰밄샻캼햋”앷샟)삏샴�ힻ읷뫰밄쨖픿퀓햃삏뮇잧ㆍ햋몤ㆍힻ
퓿 심픿 헿쟟 퀓 폁뫛, 뿿뭧싛ힻ 핯읷 헿쟟쨖팿켗솿 팿샃 숗샟.

③ 뫰밄쨖픻햋맻혗1픿퓿쨓폧�ힻ읷헿쟟몸풫샴쪐읛퓿삏줯왗졫, �ힻ먗쨗캧폀핓탗햋(샴�핓
�ힻ뫰밄햋읷쟋샟)삏핯짳�몫숗�ힻ핓뫰밄몿퍸픿�쾇샟. 핯몸풫�ힻ먗쨗캧폀핓탗햋삏뫰밄쨖픻햋맻
ힻ밄밃퍜휌샴�ힻ뫰밄몿퍸폋켗혐몿퍸쫯힘밃픿혗푳밃퍜쨊핯폋샻핯햋(「픻쪐」폋쌫읳픻핓
1뼿 쟇밫 혐밫퐃밃 믛핯햋픣픿 헼풤 핯햋읷 쟋샟)읷 캫 밃퍜픿 ힻ� 폁핯 ힻ밄폧퍷 샟.

④ 뫰밄샻캼햋맻 혗2픿 퓿쨓폧 �ힻ읷 뫰밄쨖픿 퀓 햃삏 뮇잧ㆍ햋몤ㆍힻ퓿 심픿 헿쟟 몸풫 샴 쪐읛퓿퐻
�ힻ읷 뫰밄쨖픿 퀓 햃삏 뮇잧ㆍ햋몤ㆍힻ퓿 심픻 줯왗 샟. [헿줳먗혐 2021. 1. 5.]
  
[뫃뫃훊�쪒쩣] 헪11혾(킪핞슿) 헪32혾픦3(혾컿쇪�힎픦헒잲퓒헪슿) ① 훷�ힻ뭧왗홫켬숗�ힻ폋샻
뫰밄몿퍸픿�몫햋(핯“뫰밄쨖픻햋”앷샟)삏쾇픛뮇핯헿심밫읷밫헿뱇ힻ삏믳�ힻ읷뫰밄쨖픻풤솿샻왗
캧풤ힻ팿샃�믳샻왗헿쟟(鮺韢)(좀핓쪻몸, 쟟쟟쐋삏믳쨑폋뮇잧핓쪻쇔픿퀓쨓삏좣싛퓿읷숓, 
캼쾈핓몸풫삏혗푳샟. 핯먔샟)퀓폁뫛, 뿿뭧싛ힻ믳�ힻ읷헿쟟쨖팿켗솿팿샃숗샟. 샟쟇, 핯훷샻�풤픷왗
뫰밄삏 훷�멯켟풤ힻ 심 샻�옴옴픷왗 혐삏 몸풫폋삏 믳엧ힻ 팿샃샟. <먗혐 2020. 12. 22.>

②홫켬숗�ힻ핓뫰밄샻캼햋왗켛혐숗햋(핯“뫰밄샻캼햋”앷샟)삏샴�ힻ읷뫰밄쨖픿퀓햃삏뮇잧ㆍ햋몤ㆍힻ퓿
심픿 헿쟟 퀓 폁뫛, 뿿뭧싛ힻ 핯읷 헿쟟쨖팿켗솿 팿샃 숗샟. <탛켟 2020. 12. 22.>

③ �ힻ읷뫰밄쨖픻햋맻혗1픿퓿쨓폧�ힻ읷헿쟟몸풫샴쪐읛퓿읷줯왗졫, 뫰뫰훷�캧폀햋(샴�핓�ힻ
뫰밄햋읷 쟋샟)삏 핯짳 �몫숗 �ힻ핓 뫰밄몿퍸픿 �쾇샟. 핯 몸풫 뫰뫰훷�캧폀햋삏 �ힻ읷 뫰밄쨖픻 햋맻 ힻ밄
밃퍜휌샴�ힻ뫰밄몿퍸폋켗혐몿퍸쫯힘밃픿혗푳밃퍜쨊핯폋샻핯햋(「픻쪐」폋쌫읳픻핓1뼿쟇밫
혐밫퐃밃 믛핯햋픣픿 헼풤 핯햋읷 쟋샟)읷 캫 밃퍜픿 ힻ� 폁핯 ힻ밄폧퍷 샟. <먗혐 2020. 12. 22.>

④ 뫰밄샻캼햋맻 혗2픿 퓿쨓폧 �ힻ읷 뫰밄쨖픿 퀓 햃삏 뮇잧ㆍ햋몤ㆍힻ퓿 심픿 헿쟟 몸풫 샴 쪐읛퓿퐻
�ힻ읷 뫰밄쨖픿 퀓 햃삏 뮇잧ㆍ햋몤ㆍힻ퓿 심픻 줯왗 샟. <탛켟 2020. 12. 22.> [쫳홫탛켟 2015. 8. 28.]

햋웇 : 뭨맻쪐옴혐쫯켷�, https://www.law.go.kr (2023뼿 6퓏 8핷 멻컄)

표 5-10  |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中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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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과 거의 유사한 목적에서 추진되지만 사업주체만 

공영개발과 민관공동개발의 차이점을 지닌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부당사

용과 공적 이익 보호를 위해 조성 토지의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도시개발사

업의 경우 조성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이 없다. 민간이 사업 출자지분의 ‘50% 초

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 토지수용권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성격이 택

지개발이나 공공주택사업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의 자율·창의성과 사업성 담보 목적에서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하더라

도, 공공이 ‘50% 초과’ 출자지분을 갖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공익이 택

지개발이나 공공주택사업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공 토지수

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전매 제한을 하는 규정이 필요

하다고 보여진다. 전매 제한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받는 토지를 본래 사업목적대로 사

용하지 않고 장기간 미개발하여 용도변경하거나 추후 편취하는 등 사유로 추가적 개발

이익 사유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 토지수용

권을 발동하여 비도시지역을 구역 지정 이전 가격으로 수용한 후, 도시지역으로 개발

하여 매각할 경우 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당한 데 그 개발이익 중 상당수가 사

익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이 ‘50% 초과’ 출자하여 공공의 토지수용권이 발동되는 사업의 경우 일

차적으로 택지개발이나 공공주택특별법과 유사한 수준의 전매제한 조치를 「도시개발

법」에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도시지역화나 기반시

설용지 중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활용하는 경우 발생한 계획이득의 개발이익 환수 또는 

적정 공공기여화 조치를 작동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

과, 실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상당수(일부 공기업 포함)가 이들 

과정을 통해 사업성의 상당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개별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상

기 사항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자칫 도시개발사업 전반을 위축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추후 실익에 대해 전문가·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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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간 사업협약 객관화 및 공공성 제고

전술한 연구결과와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합리적 추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은 

지자체-민간간 협약이 적정하게 체결되었냐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몇 개 협약을 

검토하고 협약 체결의 바탕이 되는 사업 공모제안서 요건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협약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성토지 공급 및 직접사용, 

이윤율 제한 및 재투자계획 등 핵심적 사항에 있어 법령 문구를 간략하게 재진술하는 

수준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이고 장기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 차례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 조사를 위한 간략한 

토지이용구상 단계에서 세부적인 공급계획 및 이윤율을 제시하는 것이 불필요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원칙적인 내용으로만 협약을 체결했다가 추후 진행과정에서 

서로 법령 해석이 달라져서 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처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뮬레

이션을 해보고 구체적인 협약서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처음 만든 협약 내용

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핵심적인 

원칙이 명료하다면 중요한 틀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

며, 협약승인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을 구체화한

다면 협약승인 이후 단순 회사명 변경 등이 아닌 중대한 협약변경이 발생할 시에도 재

승인 절차를 명시(출자지분의 변화,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 변화 등)하는 것이 합

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협약은 일차적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의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되는 것을 원칙으로 체결되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공공성 관련 강화된 공공주체의 사업 해석 여건으로 과거에 비해 체결된 협약의 변경이 

어렵고 주체간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주간 협약변경을 위해서는 배임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모두 

유불리를 따져서 법률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통상 용어를 바꾸는 수준의 사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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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변경만 발생한다. 사업협약 외에 공공기관끼리는 실시협약, 민간출자자 끼리는 주

주협약 등을 별도로 수립하지만 해당 내용도 사업협약에 기반하여 수립하기 때문에 사

업협약이 변경되면 모든 세부 협약을 다시 수립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건설사 등이 경기침체, 금리인상, 물가상승에 따른 분양성 및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사업혁약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도시개발 관련 공공성 강화조치로 공공기관은 

특혜시비, 감사 등의 문제를 사유로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사업협약 변경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및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협약서에 

사업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명시하고 해당 경우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기준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부분에서 토지보상, 출자자 간 이익배분 기준, 공사비 

검증 등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추가하되 구체적인 사업성이나 공공성 확충 계획을 

확정적으로 협약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협약서 제

출 시 해당 내용을 서술하게 하여 협약 내용의 구체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공공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핵심 고려요소들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약항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표 5-11>과 같은 협약서 필수 수록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

시하였다. 지정권자 또는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자인 경우 중앙정부가 협약내용을 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설립 이전에 출자타당성(지방공기업법), 구역지정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국토계획법), 개발계획 고시 이전에 공익성 평가(토지보상법) 등과 중

복상충으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검토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협약검토 결과 법령에서 제시한 대항목에 대해서는 추가할 필요가 없으나 세부항목으

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별도로 사업협약이 체결·승인당시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하고 완벽하게 운영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협약과 별도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에 있어 공공시행자가 사업 지배권을 효율적으로 

확보·집행할 수 있는 사업구조 형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다.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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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에서도,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협약 내용이 적정하며 의사결정구

조가 투명·합리적인지가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운영·관리 감독 항목으로 보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항목 세부 검토항목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①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방식 등 개요
 ②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추가)

출자자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① 출자자별 역할 및 책임 
 ② 건설출자자의 시공권 및 책임준공
 ③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① 추정사업비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추가)
 ② 자본금 외에 타인자본조달계획 (PF대출, 핵심관계자 대여금 등)

출자자 간 비용 분담 및
손익 배분에 관한 사항

 ① 총 자본금 및 출자비율 (AMC 자본금, 보통주, 우선주 구분시 포함)
 ② 자본금 확충계획 (공공 출자비율 유지 등 포함)
 ③ 청산 시 이익배분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① 이윤율 상한 및 규모(비율) 
 ② 공모지침서의 준수 명시 (공모지침서 붙임문서 추가)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① 설립기한, 사전비용 승계 등 설립계획
 ② 해산사유 및 절차, 청산절차 등 청산계획

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  ① 조성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시공금액의 비율 (설계금액 기준 명시)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① 도시기반시설용지 계획 
 ② 가처분용지별 공급방식(경쟁, 수의, 추첨 등)과 공급수준(조성가, 감정가 등)

직접 사용토지에 관한 사항
 ① 가처분용지 중 직접 사용토지 비율 (출자비율 및 향후 변동 시 기준 명시)
 ② 대지조성사업과 상부건축사업을 동시시행 여부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이관 및 사후관리방안)

 ① 관리청 기부채납 등 이관 방안
 ② 관리청 소유권 이전 후 운영 방안 (출자자에 관리청 포함 시)

사업완료 후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미분양 처분포함)

 ① 준공검사 후 사후처리방안 (잔여재산 및 개발이익 정산)  
 ② 준공시점까지 미매각 용지 발생 시 처분계획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① 토지보상업무의 주체 (외부위탁의 경우 계획 명시)
 ②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 (구체적 항목 명시)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① 출자자별 협약의 정당한 해지 요구 사유
 ② 해지사유별 손해배상 (협약이행보증금의 귀속 포함)

기타 필요사항
 ① 결합개발 여부
 ② 공모 시 별도의 공공기여 포함 여부

자료: 저자 작성

표 5-11  |  민간공동도시개발사업의 협약서 세부 항목 : 협약승인 시 세부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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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승인시 세부 검토항목 중 일부 판단이 필요한 주요 항목을 발췌하면 <표 5-12>

와 같다. 먼저 출자자간 역할 및 책임은 개별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공공 및 민간으로 크게 구분되어 역할·책임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은

데, 민간의 경우네는 FI(재무적 투자자), CI(건설투자자), SI(전략적 투자자)와 같이 

구성원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책임범위가 어느정도 규정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협약서에 이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책임의 범위 또한 유한인지 연대

인지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

정기구인 이사회에 공공의 권한이 어느정도 담보되어야 한다. 토지수용권을 담보하는 

공공 50% 초과 지분참여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공이 50% 이상의 이사회 지분을 

갖는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구성주체별 수를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럴 경우 공공 지분이 5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권을 50% 초과

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성 관련 이슈에 대해 공공선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협약사항에 지분율과 이사회 구성 의결권을 동시에 명기하여 적절히 

이사회 구성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약에 명기된 추정사업비는 시장 상황과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추정

하여야 하며 변동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이 협약 당시와 상

이한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그 규모가 당초 협약과 크게 달라질 경우 사업구조 

및 사업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협약서에 단일의 추정사업비를 명기

하더라도 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향을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넷째, 사업청산 시 이익배분과 잔여재산 처분계획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배분

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협약단계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특

성에 따라 일부 주체에게 확정이익을 부여하고 이익의 유무나 규모에 관계없이 이익과 

책임을 사업정산 후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부 참여주체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나 이익 독점의 우려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과 민간 참여의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출자비율을 어느정도 준용하는 구조에서 이익배분과 잔여재산 처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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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윤율의 상한 뿐만 아니라 규모를 함께 협약에 병기할 필요가 있다. 일

반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시 경쟁이 있는 사업의 경우 낮은 이윤율 사업이 가격점수에

서 가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협약에 상한만 명기하다 보면 당초 공모제안과 

다른 사업이 협약될 수도 있다. 이는 경쟁에 의한 공모제안의 취지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협약에 이윤율 규모를 확정숫자는 아니지만 공모제안을 기

준으로 과도하지 않는 범위로 병기하거나 그 상한을 법적 기준인 10%가 아닌 특정 수

준으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훊푢켆쭎멎�졷 멎�짷

�햋햋쪿 폨 쨊 �핿
- 뫰뫰 푳 짷맿 먗쪿 �햋햋맿 폨 쨊 �핿핓 쪏퓿맻 뭧� 숓폃삏ힻ
  (FI, CI, SI 심 �햋햋 폨폋 쌫앷 폨·�핿핓 헼혐켬)

핯캧 뭧켬 쨊 핓몫캧 - 뫰뫰뫷 짷맿핓 핯캧 핓몫뮇핯 �햋ힻ쭿폋 핓멫폧 헼혃 쨓폼
숓폃삏ힻ (�햋ힻ쭿뫷 핯캧 핓몫뮇 찿뭋폋 쌫읳 헼혐폧쭻 샣)

�혐캧폀찿
- �혐캧폀찿 캫�핓 먗얰헼 믷멫퐻 밫훻 쫌밫
- 탗햠 캼뫷 캧폀폧멯픿 뫛옟폧 쪻쇔맻삠켬폋 샻 뫛옟맻 핯웣펯

홇픷졫, 쪻쇔 탗뺓잧퐟폋 쌫읳 샻핌쨤 좀밫 풏

�캫 탗 핯핰쨫쭿 쨊
햏폧햧캫 �쭿몿

- 핯핰쨫쭿뫷 햏폧햧캫 �쭿몿핓 몸풫 �햋찿픣폋 쌫앷 핯핰쨫쭿뫷
�핿핯 잧헼픷왗 핯웣펯홇삏ힻ

- 캧폀 �핓켬 쨊 짷맿�폧 핓짳읷 쾋ힻ 퍅삏 켛폋켗, 핷쭻
�폧훷�폋몇 뫷솿 �핿 헿맻뺓 핯핰 쇀혋핓 풫옟맻 폁삏ힻ

핯픟픣 캼 쨊 믗좣(찿픣) 
- 핯픟픣핓 캼뫷 믗좣(찿픣, 풏 몸풫 쪏퓿)핯 볓 퍸폋 쫌밫
- 쪐헼캼10%맻핷헼픷왗헼풤숓ힻ퍅뫛, 몸햼폋핓뫰좣혗퍃폋

쌫앷 맻몤 맻혋폋 쌫읳 혐 핯픟픿 퀓훻핯 캧폀폋 픛ힻ숛 풏

자료: 저자 작성

표 5-12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협약 승인 주요 세부 검토 항목과 방향





CHAPTER 6

1. 결론 및 정책제언 ··················································· 201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205

결론 및 향후 과제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201

0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제안된 정책방안들을 요약·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와 연구결

과의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 제시를 통해 민관공동 도시

개발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추후 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이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 활용 실태를 현재의 관점에

서 재조명하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원칙과 주체별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의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역할을 조명하였고, 그 결과로 정립한 공공

성의 세 가지 주요 축, 즉 주체, 과정, 결과의 관점에서 그간 및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

발사업의 현황과 실태,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및 여러 국가·지방 공기업의 협조를 통해 이 연구

의 검토대상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국 도

시개발 관계자 및 전문가 106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계·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진

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쟁점과 이슈에 대한 폭 넓

은 논의를 종합하였다. 이러한 검토와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에 있어 공공성 확보원칙과 제고사항 및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

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제언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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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개발과 공공성간의 관계 설정을 위해 ‘도시개발의 개념과 법･제도적 변천

과정과 정책의 변화양상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도시개발에서 공공성이 갖는 의미를 학

술적으로 다루었다.이 때, 이 연구를 관통할 관점의 틀을 정립하였으며, 공공성에 관

한 개괄적 이슈를 해당 틀의 관점에서 1차 제시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 확보 필

요성을 해당 틀의 세부관점별로 제안하였다. 먼저 ‘주체의 공공성’은 민간참여자의 사

익 추구 제한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전제되어

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과정의 공공성’은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동시에 민관합동법인의 설립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공공의 개입은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할 수 있고, 곧 이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전제로 한 도시개

발법 제정 취지에도 위배되므로 공공의 관리감독과 민간의 자율성 간 균형을 추구하는 

정교한 제도 마련과 집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공공성’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사유화되는 지점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수준의 개발이익이 사

회로 환원되는 형태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국토교통

부가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하였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도시개발사업 현황’이 그것 

데, 해당 통계에서 제공하지 않는 민관공동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구해 전국 지자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22년의 법 개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업의 현황도 별도로 들여다 보고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상

기와 같은 일련의 현황 및 실태 조사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기조 정책

에 발맞추어 관련체계 마련,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몇몇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민간수용 제한, 중

앙정부 감독강화(주체), 민간공모 의무화 및 협약 검토·승인, 기부채납 기준 마련(과

정), 조성 토지 직접사용, 민간이윤율 상한(결과)로 발굴하고 설문조사 및 FGI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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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민관공동법인에 공공과 

동일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도하고 허용하더라도 수용방식의 불가피성을 검토

하도록 하는 등 민간수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방식의 장단점

이 있고 환지방식도 개발이익이 토지주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

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에 비해 공공성 강화의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

다. 둘째, 중앙정부 관리강화를 위한 검사제도는 기존 감사, 감리, 심의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이 필요하고 일회적인 검사보다는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이

력관리 및 정보공개와 함께 공공시행자의 실질적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았다. 셋째, 승인권자 또는 중앙정부의 사업협약 검토 및 승인에 대해서는 협약서

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관성 있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서는 강화된 공공성 

대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검토기준(체크리스트)을 만들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에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

기는 불가능하나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협상원칙 및 대상시설 인정기

준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민간출자자가 출자한 비율 내에서만 조성토지를 직

접사용 하도록 제한하고 지정권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승인하도록 한 것은 미분양 토지 

발생 시 불가피하게 민간시행자에게 매각할 여지를 없앨 수 있어 개별 출자비율로 엄격

하게 직접사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전체 민간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대비 10% 이내로 제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윤율 상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위험 대비 사업성

이 낮은 비수도권부터 민간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차등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 최종 도출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

고의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언은 이 연구에서 정립한 공공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주체의 관점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복리 증진과 주

체들의 사회적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 확보가 중요하다. 민관공동 도

시개발사업 중 공공이 50%를 초과하는 지분 사업의 경우 토지수용권을 담보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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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측면에서 불편부당함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진다. 과정의 관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적통제장치가 갖추어졌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과

정에서 과정 전반이 투명하고 법규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간 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시민사회에게도 열린 토론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

리고 결과의 공공성 관점에서는 사업의 이익 배분에 있어 개발이익 배분·재투자가 합

리적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사업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성토지의 공급·활용이나 민관협약 내용, 사업정상 과정에서의 비용·수익 산정과 관

련하여 사업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공공도 상호 보완적으로 관리를 도울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 제언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주요 항목을 일종의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공공성 제고에 중요한 구속력을 갖는 민관협약과 관련하

여 구체적 내용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협약승인 시 검토해야 할 주요 항

목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개발

법」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주체의 

관점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와 공청회 개최 및 사업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완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사업시행자 및 위탁사업시행자 요건과 관련한 내적통제장치 

보강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정적 관점에서는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과 관련하여 현재 획

일적으로 시설 중심의 운영 기준을 현금납부 재투자나 현장여건에 맞는 기타 시설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업과정상 공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통계」사업

조사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불로」부

당이익의 논란이 되는 공급토지 전매 규정 강화를 제안하였고, 사업협약과 관련하여 

자의적 판단이나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협약상 검토해야할 구체적 사항들과 일부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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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진은 도시개발, 특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도시라는 

공간의 형성과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과 사회·이익활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하였다. 비록 현장에서는 실제 사업을 중심으로 치열한 협

의와 고민을 통해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소요하여 사업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

향범위와 퍄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은 현재라는 시대적 

관점에서 계속 재해석되고 점검·보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이나 사업 효율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

도 개선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2021년을 전후한 일련의 사회적 이슈로 공공성 측면의 

점검이 본격화되기 이전에서 사업 효율화에 밀려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도시개

발 측면에서는 깊게 논의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일부 민관공동 도시개

발사업을 연구대상으로 공공성 관련 현황과 주요 쟁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으

나, 그 결과는 논의해야 할 세부 주제들에 비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 

연구목적이나 내용상 한계로 미처 다루지 못하여 향후 과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구해

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 일부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통계와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들이 공식·구체적으로 집계·공유되지 않아 실제 사업간에는 사업 

추진체계 및 과정, 공공성 관련 점검 체계상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에 비해 상당한 사업 

노하우와 시행착오로 비교적 체계적 사업관리와 공적 관리·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었

으나, 수도권 지자체들 간에도 사업담당자나 협력 공기업들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지자체 고권으로 추진되는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 관련 통계와 

현황 파악 노력이 필요하고, 부수적으로는 추진과정상 도움이 되는 정보와 체계에 대

해서는 확산·공유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제3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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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이 어떻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에 대해 보다 구

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민간공동 도시개발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주요 항목을 도출

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 항목들 중 상당

한 부분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일차적 결론은 내었는데, 이는 그 항

목들 하나하나가 각 사업특성 및 여건에 따라 일률적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과정에서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과 사업관계자들은 몇 가지 근

거를 기반으로라도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예를 들면 개발계획의 공익적 요소는 구체

적으로 어떠한 시설이나 수준을 반영해야 하며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한 지자체·사업

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기준을 준거로 잡아야 하는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검사 및 공공성 검토 항목이나 협약서 세부항목

들, 또는 이 연구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검토항목들과 관련하여 주관적 판단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이나 지표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현장의 여러 사업을 참고하

여 합리적 판단 지원 준거들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중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주체별 역할

과 거버넌스 체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에서 일부 내용을 다루긴 하였지만 연구내용 등 한계로 자세한 방안까지를 제시하

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이해당사자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만큼, 협의와 조정 과정을 통해 조율될 

수 잇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무엇보다 사업자간 협약에 따라 공공성의 상당한 부분이 

결정·조정될 수 있어 그 과정을 어느정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주체별 역할과 거버넌

스 체계가 고도화 될 수록 추진과정상 사회적 비용 소모가 줄어들고 효율적 사업추진 

및 주민 불편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지자체와 사업

관계자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협의·조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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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거버넌스 구축·고도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와 초저성장, 수도권과 지방간 및 도시 지역간 격차에 직

면해 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택지개발 중심의 단편적 사업

보다는 보다 복잡다단하고 갈등요인이 큰 사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전

반의 개발·투자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보다 커질 것

으로 전망된다. 모쪼록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업 효율성과 투자수요를 저해하지 않으면

서도 시대가 원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단계적으

로 모색·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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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meaning, role, and utilization of publicity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to establish the 

principles of securing publicity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roles of each actor, and to propose way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for this purpose. To this end, we first examined the meaning and role 

of publicness in urban development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and reviewed 

the status, actuality, and major issues of past and ongo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ree main axes of publicness, namely, 

agent/actor, process, and result. 

This study conducted three research processes to propose the better policy of 

public-private led urban development projects. First, it inspected urban 

development projects led by public-private partnerships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Then, we conducted 

a survey on 106 urban development officials and experts and, lastly, in-depth 

interviews with an advisory team composed of academics, private sect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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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to synthesize a wide range of discussions on the main issues and 

problem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urban development. 

Based on these surveys and analyses, we built principles, recommendations, 

and standards that secure the publici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 main findings and policy recommendations derived 

from the proces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chapter of this study, we examined the concept of urban 

development discussed in the academia in order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publicness. Also, we speculated the historical 

change of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dealt with the meaning of publicnes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is research, we established a 

framework of perspectives to guide the steps of this study.

The framework consists of three layers: the publicness of agent/actor, process 

result'. the first layer, agent/actor’s publicness, is about restricting the private 

participants' pursuit of self-interest under consensus among various 

stakeholders. Next, 'publicness of the process' can be partially secured by 

strengthening public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excessive public intervention may discourage th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at fades the purpose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promoting private participation in urban development. 

Lastly, the layer of 'publicity of results' is to secure the point on privatizing the 

profits generated by the project, and legitimate returning an appropriate level 

of profits created by the projects to society. 

In the next chapter, in order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general, we first utilized statistics provided by MOLIT. 

In order to identify public-private joint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 collect 

data and analyze it statistically. Based on the statistics we analyzed,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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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an additional survey of local governments to fill a gap from statistical 

analyses with the support of MOLIT. Also, b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the 

implementers, we could examine the status of projects directly affected by the 

amendments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in 2022. 

Through the above-mentioned series of status and actual survey activities, we 

drew several implications. The research found the need to establish a relevant 

system, review the appropriateness and feasibility, and supervise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line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of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the following chapter, we conducted a survey and FGIs to identify current 

issues on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 found out and sorted those issues in 

terms of  the three layers of publicness in public-private led urban development. 

First,in an actor/agent layer, limiting private expropriation, enhancing central 

government supervision. Second, in a process layer, mandating bids of private 

actors and regulating public offerings and review-approval process. Third, in a 

result layer, managing private actors/agents’ land use planning, and capping 

profit rate.

As a result of FGIs, it is excessive to grant the same expropriation rights as 

the public to public-private joint ventures invested by more than 50% of the 

public. Also, private expropriation should be restricted by requiring the 

inevitability of the expropriation method to be reviewed even if it is allowed. 

Experts of focus groups judged that the actual effect of strengthening publicness 

is not significant compared to the negative effect of dis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perators. It is because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method and the problem of 

attributing the profits of the regional diet to the landowner.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spection system of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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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management without redundancy of existing audits, supervision, 

deliberations, etc.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enhance the public’s procedural 

approach that ensures transparent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avoiding a 

one-time inspection.

Third, regarding the review and approval of project agreements by the 

approval authority or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needed to create and 

supplement minimum review standards(a checklists) centered on enhanced 

publicity measures for consistent review and approval,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agreement. 

Fourth, regarding public contributions such as infrastructure donations, it is 

impossible to create a uniform standard for all projects. However, negotiation 

principles and criteria for recognizing target facilities are necessary so that 

private operators can predict in advance. 

Fifth, restricting the direct use of the construction area within the proportion 

of the private participant's investment and requiring the designated authority to 

approve the land supply plan may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selling the unsold 

lands to the private implementer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Thus, it is 

desirable to flexibly apply the direct use within the overall private investment 

ratio rather than strictly restricting it to the individual investment ratio.

Finally, regarding the limitation of the profit rate, a less-than 10% rule, of the 

private participant, central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standard for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assumption of the profit rate by considering the 

locational traits, expected profits, and process mechanism of each project.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e recommendation of enhancing the public 

visibili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First,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public welfare is promoted and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actors are fulfilled. In the cas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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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rban development projecs with a stake exceeding 

50%, it is believed that inconvenience and injustice should not occur in terms 

of public welfare as it guarantees the right to use land. 

Second, in terms of the process layer, it is necessary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and check whether internal control systems are in place. The entire 

process should be transparent and rule-based, ensuring opportunities for open 

discussion and participation not only among stakeholders but also with 

representative civil society. 

Third, the nature of publicity in the result layer,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allocation and reinvestment of development profits is reasonable and does 

not contradict social norms. In particular, not only the project parties but also 

the public need to help  forming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terms of the 

supply and utilization of land, the contents of public-private agreements, and 

the assigning costs and revenues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부록 ․ 227

부 록
APPENDIX  

▣ 부록1: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1) 근거법별 추진현황

￮ 사업 내에 택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은 현행 법령 기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

별법, 도시개발법 등 총 18개의 법령으로 시행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택

지개발사업 총 1,191건 중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한 경우가 264건(22.1%)으로 택

지개발촉진법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믊먾쩣 힎묺쿦(멂) 졂헏(�m²)
몒 힎묺힎헣 맪짪몒 킲킪몒 쭎쭒훎뫃 훎뫃 몒 힎묺힎헣 맪짪몒 킲킪몒 쭎쭒훎뫃 훎뫃

�몿 1,191 48 23 222 47 851 4,875 88 29 331 633 3,797
�ힻ먗쨗�ힿ쪐 585 - 1 4 8 572 3,537 - 9 26 229 3,274
뫰뫰훷�쪿쪐 137 20 - 50 13 54 503 - - 130 81 291
캫폀햀ힻ쪐 44 - 1 6 6 31 39 - - - - 39

캫샣혃�맿쾇쪐 18 - - 17 - 1 25 - - 25 - -
짷맿핿샻훷�쪐 86 19 - 65 - 2 72 1 - 67 - 5
솿탗먗쨗쪐 264 6 19 70 9 160 128 26 7 31 2 63
몸혗햋픛뭧폨쪐 21 1 1 5 5 9 153 61 9 11 58 15
탛솿탗쪐 13 - - - - 13 80 - - - 0 80
쫰솿탗쪐 1 - - - 1 - 200 - - - 200 -
밫폀솿탗쪐 6 - 1 - 3 2 43 - 4 - 18 21
뾈펯�혐찿쪐 2 - - - - 2 - - - - - -

솿�핯헿쪐 1 - - - 1 - 40 - - - 40 -
혗훷쪿쪐 4 - - 1 - 3 11 - - 3 - 9

짳뭫핯헿�ힻ퓋쪐 0 - - - - - - - - 0 - -
ힻ폨먗쨗ힻ퓋쪐 3 2 - 1 - - - - - 0 - -
퍃뺯읔쨗헿쪐 0 - - - - - - - - 0 - -

<부표-1> 택지개발사업 추진 근거법별 현황(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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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264건 중 공공부문 시행건이 125건(403

천m²), 민간부분 시행건이 139건(33,038천m²)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개발사업

으로 시행하는 전체 택지개발사업 면적 중 98.8%에서 민간부문이 사업시행을 담

당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에 비해 82배나 넓은 구역으로 나타남

묺쭒 힎묺쿦(멂) 졂헏(�m²)
몿 264 33,441

뫰뫰쭻줳 125 (47.3%) 403 (1.2%)
짷맿쭻줳 139 (52.7%) 33,038 (98.8%)

햋웇 : �ힻ혐쫯탗킟� �ힻ�몿. https://www.jigu.go.kr/stat/goStatLand.do###. (2023뼿 3퓏 3핷 멻컄)
훷 : �횀햋웇 쨓폼핷햋-2022.06.09

<부표-2> 도시개발법으로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 현황(누적)

믊먾쩣 힎묺쿦(멂) 졂헏(�m²)
몒 힎묺힎헣 맪짪몒 킲킪몒 쭎쭒훎뫃 훎뫃 몒 힎묺힎헣 맪짪몒 킲킪몒 쭎쭒훎뫃 훎뫃

폫뭧먗쨗뭧쪐 4 - - 2 - 2 8 - - 8 - -
�퀓뭧폨쪐 2 - - 1 1 - 36 - - 30 5 -

햋웇 : �ힻ혐쫯탗킟� �ힻ�몿. https://www.jigu.go.kr/stat/goStatLand.do###. (2023뼿 3퓏 3핷 멻컄)
훷 : �횀햋웇 쨓폼핷햋-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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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추진현황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6건(24.9%)으로 가장 많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서울 116건(9.7%), 경상남도 92건(7.7%)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서울‧인
천‧경기의 수도권에서 465건(39.0%)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남

￮ 광역지자체별 사업 개소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96개소(1,611천m²)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가장 많이 택지가 공급되었으며, 다음으로 서울 116개소(308천

m²), 경남 92개소(237천m²)의 순으로 나타남

뭚펻 킪솒 힎묺쿦(멂) 졂헏(�m²)
몒 힎묺힎헣 맪짪몒 킲킪몒 쭎쭒훎뫃 훎뫃 몒 힎묺힎헣 맪짪몒 킲킪몒 쭎쭒훎뫃 훎뫃

�몿   1,191 48 23 222 47 851 4,876 87 29 330 633 3,796

퀓솿뮇

쾇몿 465 21 7 127 23 287 2,136 3 9 197 288 1,638
켗풳쪿탗 116 9 - 52 7 48 308 1 - 25 10 272
핳�묌폨탗 53 1 - 12 2 38 217 - - 23 54 141

몸밫솿 296 11 7 63 14 201 1,611 3 9 149 225 1,225

ힻ쨤뮇

쾇몿 726 27 16 95 24 564 2,739 84 20 133 345 2,157
쭻캫묌폨탗 66 1 0 4 - 61 248 - - 35 - 213
샻뭧묌폨탗 45 - - 6 1 38 203 - - 4 8 191
묌훷묌폨탗 46 1 - 7 3 35 213 - - 15 10 188
샻헿묌폨탗 48 4 3 9 1 31 312 2 2 7 5 296
풳캫묌폨탗 32 2 1 4 - 25 61 - - 3 - 58
켳횀쪿햋�탗 2 - - 1 1 - 200 - - - 200 -

먐퓋솿 74 1 1 4 3 65 291 - 9 3 4 275

��쭼솿 55 2 4 7 - 42 317 - 4 29 - 284

��뺣솿 67 3 1 9 3 51 123 21 - - 34 68
헿앷쭼솿 57 6 1 8 1 41 199 61 1 6 - 130
헿앷뺣솿 58 1 2 13 7 35 156 - 4 6 43 103

몸캼쭼솿 66 3 2 7 2 52 145 - - 3 42 99

몸캼뺣솿 92 1 1 14 - 76 237 - - 19 - 218
혗훷쪿햋�솿 18 2 0 2 2 12 35 - - 3 - 33

<부표-3>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역별 현황(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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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주체별 추진현황

￮ 그간의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88건(49.4%)로 가장 많이 수행하

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자체가 292건(24.5%)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

시행 및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는 222건(18.7%)로 나타남

 - 다만 해당 통계는 PFV를 활용한 택지개발사업을 민간으로 분류하고 있어, 해당 

수치내에 민관공동 시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님

킪칺
힎묺쿦(멂) 졂헏(�m²)

몒 힎묺힎헣 맪짪몒 킲킪몒 쭎쭒훎뫃 훎뫃 몒 힎묺힎헣 맪짪몒 킲킪몒 쭎쭒훎뫃 훎뫃
�몿 1,191 48 23 222 47 851 4,876 87 29 330 633 3,796
LH 588 37 2 71 17 461 3,583 23 12 177 478 2,894

혐쭻밫뫻 4 - 1 - 1 2 - - - - - -
ힻ쨤뫰캧 85 2 2 21 9 51 181 1 5 24 93 58
ힻ햋� 292 7 5 25 9 246 978 63 9 59 43 804

뫰쇔탗(뫰뫰/짷맿)* 2 - - - - 2 7 - - - - 7
짷맿폀� 220 2 13 105 11 89 127 1 3 70 20 33

햋웇 : �ힻ혐쫯탗킟� �ힻ�몿. https://www.jigu.go.kr/stat/goStatLand.do###. (2023뼿 3퓏 3핷 멻컄)
훷: �횀햋웇쨓폼핷햋-2022.06.09., 탗캧휌뫰쇔탗픻뭧폨픿쭿폧탗삏멾픷왗, 쫳폫뭧핓짷뫻뫰

쇔뫷삏 믳 �맻 샟읿

<부표-4>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행주체별 현황(누적)

뭚펻 킪솒 힎묺쿦(멂) 졂헏(�m²)
몒 힎묺힎헣 맪짪몒 킲킪몒 쭎쭒훎뫃 훎뫃 몒 힎묺힎헣 맪짪몒 킲킪몒 쭎쭒훎뫃 훎뫃

햋웇 : �ힻ혐쫯탗킟� �ힻ�몿. https://www.jigu.go.kr/stat/goStatLand.do###. (2023뼿 3퓏 3핷 멻컄)
훷 : �횀햋웇 쨓폼핷햋-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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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전문가 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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